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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구변동은 사회변동의 속도만큼이나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전후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압축 성장을 지속

하였듯이, 인구변동 또한 다른 발전국가에 비해 그 변화가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 출생률과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도시 인구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구의 급격한 변동은 사회․경제 

분야의 정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밀한 진단과 함께 정책적 

대응을 요하게 된다. 

인구변동은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된다. 

사회변동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행위 선택과 연관되며, 거시적으로 

사회 구조나 제도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우선 인구변동은 거대한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인구변동을 유발하는 출생, 사망, 이동 세 

요소는 사망을 제외하고 개인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출생의 선행요인으로서 

혼인에서부터 개인의 선택은 시작된다. 개인 행위자는 서로 배우자를 찾아 

혼인에 이르러 출산을 결정하고, 가족의 생활 터전을 찾아 지역의 이동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삶의 과정은 미시적으로 이러한 인구학적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개인의 인구학적 선택은 거시적으로 사회구조, 제도적 

맥락, 경제적 토대와 문화적 배경 등의 다차원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변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개인의 인구학적 행위는 이와 같은 

제도적 제약 속에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인구변동의 거시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발간사 <<



이해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적 맥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변동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의 사회(노동과 복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과거 유산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 제1장은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궤적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2장은 한국의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런 변화가 복지국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정치적 포퓰리즘과 복지 포퓰리즘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금융개혁 과정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제5장은 한국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로서 역사적 관점에서 ‘수출주의’의 변천을 검토하고 있다. 제6장은 

국가 간 사회적 이동성의 패턴을 분석하고 한국의 사회정책적 함의를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와 우리 연구원 박종서 연구위원의 

기획을 바탕으로 시작하였다. 집필에 참여해 준 윤홍식 교수, 김주호 

중앙대학교 연구전담교수, 박찬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양종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정재환 인천대학교 객원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며, 

연구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둔다.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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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는 글: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 사회

가 ‘공정한 경쟁’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난 이십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경쟁 담론이 지배적 담론으로 군림했던 한국 사회에

서 성장한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노력이 아닌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불공정은 참을 수 없었

을지도 모른다. 공정한 기회만 보장된다면 자기계발서로 무장한 누구나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대다수 청년들에게 자신이 

어찌 할 수 없는 부모의 지위에 따라 성공이 결정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

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공정한 경쟁의 원칙만 지켜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성공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상상해 

보라. 방 안에 다섯 개의 의자가 놓여 있고, 열 명의 동일한 신체능력과 

지적역량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음악소리에 맞추어 다섯 개의 의자 주위

를 돌다가 음악이 멈추면 의자에 앉는 게임을 한다. 열 명의 청년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도, 음악이 멈추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청년은 다섯 명뿐

일 것이다. 설령 시간이 더 주어지고, 열 명 모두 매일 같이 열심히 훈련

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같다. 의자가 다섯 개인 한 앉을 수 있는 청년은 다

섯 명뿐이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지켜진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

는다. 다섯 명은 실패한다. 

노력과 관계없이 탈락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탈락 여부가 개인의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1



4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노력과 무관하다면, 그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부를 수 없다. 경쟁의 규칙

이 공정하다는 것이 반드시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이외에 그 누구도 되돌아볼 여력이 없

이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북유럽의 청년들이 “세계평화와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데 반해 한국의 청년들은 자기 자신의 취업이외에

는 다른 고민을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만들어진 것일까? 

북유럽의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한

국의 청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이유를 구조적 문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실패해도 인간다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불평등이 낮은 보

편적 복지국가라는 분배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을 비교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이 심할수록 계층

에 따른 자녀 세대의 교육적 성취의 차이가 크고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

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0).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학

업성취도를 측정하는 국제적인 일반적 기준인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의 

지표를 보면 한국의 계층 간 차이는 매우 낮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 25%인 가구의 학생과 하위 25%인 학생의 읽

기 능력의 차이는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Kim, 2015). 

문제는 한국 사회는 일반적인 학업성취도의 측정 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위계,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소위 ‘학벌’이라는 서열화된 

대학의 위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마이

뉴스(2015)의 ‘2015년 교육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평당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 인구 천 명당 서울대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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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한 학생 수는 24.7명인 데 반해, 평당 아파트 가격이 24위인 금천구는 

2.2명에 불과했다. 

결국 한 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초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었는지 여부가 그 사

회에 사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패자가 결정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

정이라는 규칙에 따라 무한경쟁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서로 연대해 

사회적 위험에 함께 대응하며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안정된 삶이 철저히 각자가 갖고 있는 사적 자산과 

그에 기초한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가 되었다. 실제로 한국은 2018

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11.1%에 머무르고 있다. 유

럽연합 21개국의 평균적인 GDP 대비 사회지출은 60년 전인 1961년 이

미 10%에 달했다. 한국의 일인당 GDP가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1만 달러

였던 1992년에도 한국은 GDP 대비 사회지출이 2.7%에 불과했지만, 

OECD 회원국들은 평균 일인당 GDP가 평균 1만 달러였던 1982년 

GDP 대비 사회지출은 한국의 5.6배인 15.1%에 달했다(정책기획위원회, 

2018). 그렇다고 취약한 공적 복지를 복지지출의 양적 문제로 보려는 것

은 아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평등한 시민의 삶의 수준을 대표하는 탈상품화·계

층화와 관련해 GDP 대비 사회지출이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Esping-Andersen, 1990).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사회

지출은 이탈리아가 27.9%로 스웨덴의 26.1%보다 높지만,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coefficient)는 스웨덴이 0.282(2016)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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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의 0.328(2016)보다 낮기 때문이다(OECD, 2019a, 2019b). 사회

지출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지출의 내용이 문제라면, 우리는 한 사회의 어

떤 성격이 사회지출의 내용을 결정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한

국의 사회지출 수준이 한국이 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소득 수준에 도

달했을 때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적인 사회지출 수준보다 훨씬 낮다면, 

왜 한국에서는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공적 사회복지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률, 높아만 가는 불평등, 확대되는 노동시장에서

의 격차 등은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세계가 놀라는 그 성장의 신화가 현재 한국 사회가 자기 자신과 가족 이

외에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각자도생’의 사회를 만들었고, 한국 사회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성공의 덫’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장에서는 왜 경제성장에 성공한 한국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실패했으며, 제도화된 공적 복지도 불평등과 빈곤

을 완화하는 데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경제, 정치, 복지의 상

호관계에 기초해 통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성장체제, 노동체제와 무

관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권력자원의 형성으로 대표되는 정

치체제의 성격과 무관한 성장체제와 복지체제 또한 상상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우리가 한국 복지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보편적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쟁점을 풀어야 하는지를 정리했다. 먼저 다

음 절에서는 분석 틀을 살펴보았다. 핵심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치-

경제-복지가 하나의 벡터로 움직인다는 가정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식 

틀에 기초해 한국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기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

다. 마지막으로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함의를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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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의 틀: 왜 정치경제와 연관된 복지체제인가

이 장은 단순히 복지지출과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쟁점을 정리한 것이 아니다. 이 

장은 한국 복지체제의 쟁점이 어떻게 정치경제적 쟁점과 관련되는지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림 1-1〕에서

와 같이 한국 복지체제의 쟁점을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조

망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성장체제는 한 사회의 산업구조를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이렇게 구조화된 산업구조는 노동시장을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함으로써 복지체제에서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수준과 성격

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조립형 수출주

도 성장체제는 기업 규모와 고용지위에 따라 한국의 노동시장을 중충적

으로 이중구조화한다. 또한 경제체제는 한 사회의 기본적인 계급구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정치체제에서 권력자원이 형성되는 기초를 제공한다. 

가령,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한 자본의 이윤실현 방식의 변화는 노동과 

자본의 안정적 고용관계를 해체해 전통적 고용관계에 종속된 노동자와는 

상이한 형태인 긱-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종속

된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 전체 자영

업자 중 단일고객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영업자(종속적 노동자)의 비율이 

제일 높은 슬로바키아에서는 28.7%, 가장 낮은 덴마크에서는 6.4%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OECD, 2019c). 정치체제는 어떤 사회적 균열이 제도 

정치에 반영되는지, 정당체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을 통해 정치제도

를 형성하고, 권력자원 내부의 계급동원과 계급연대의 성격, 선거정치의 

성격 등을 결정해 한 사회의 자원이 분배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복

지체제의 성격은 복지제도와 관련된 충성스러운 이해집단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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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son, 1995) 경제체제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는 점에서 복지체제 또한 한 사회의 정치경제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현

재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는 전통적인 노동형태와 고용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안정적 고용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정

합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연금과 같은 공적 사회

보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OECD, 2019c, pp. 

303-310). 다만 정치·경제적 특성이 복지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

면 복지체제가 정치·경제적 구조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그림 1-1〕 복지체제의 특성을 규정하는 정치-경제-복지의 상호 관련성

자료: 저자 작성.

정치-경제-복지체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함께 이를 시간적 맥

락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은 오랜 시간 정

치-경제-복지체제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누적적으로 만들어진 역사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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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공한 경제와 실패한 복지가 공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성공의 과정은 복지국가의 지체를 동반하는 과정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간적 맥락에서는 서구 사회가 아닌 한국 중심

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 사회를 중심에 놓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국 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 충격에 의한 변화의 결과이기 보다는 한국 

사회 내부의 누적된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

으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알

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는 그 과정을 촉진시킨 외적 충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1997년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확대는 단순히 김대중 정부의 성과가 아

니라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인 워싱턴 합의

(Washington Censensus)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

책방향이 기초적 사회안정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결과이기도 하

다.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공부조로 대

표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고 김대중 정부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사회의 복지

체제는 그 사회의 유산과 정치경제적 필요에 조응한 결과이자 자본주의 세

계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받는 역사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여기서는 먼저 한국 사회의 현실과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어떤 정치경제적 특성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개략했다. 

이 절을 통해 우리는 다른 장들에서 논의되는 한국 복지체제의 경제, 정

치, 복지의 성격을 조금 더 역사적·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핵



10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심 주장은 일면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찬사를 받는 한국 사회는 그 

찬란한 성공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한국 사

회의 경제적 성공의 과정이 누적된 역사적 결과라는 것이다. 

  1. 한국 사회의 현실: 성공과 실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한국처럼 신화 같은 성공을 거둔 사회가 

있을까? 아래 〔그림 1-2〕는 한국에서 경제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으로 알려진 196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일인당 실질·명목국민소득

(GNI)과 증가율의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를 보여 준다. 1960년 1만 원에 

불과했던 일인당 명목국민소득은 2018년 현재 3679만 원으로 정말 ‘엄

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성취는 국제비교를 통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를 보면 1970년 한국의 일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은 미국의 11.7%에 불과했지만, 2017년이 되면 63.7%로 6배 가

까이 높아졌다. 약 50년 동안 미국의 일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스웨덴, 독

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유럽 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총소득이 정체했고 

1991년 87.2%까지 따라잡았던 일본도 2017년 71.4%로 약 30년 동안 

무려 15.8%포인트나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성공적인 성장은 더 

두드러진다.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의 제조업 규모는 2016년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윤홍식, 정준호, 

김유선, 신진욱, 김영순, 이영수, 이충권, 김도균, 2019). 일인당 제조업 

GDP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 규모는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세계 7위다(한국무역협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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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실질 및 명목 일인당 국민소득과 전년 대비 증가율의 변화, 1960-2018년

자료: 통계청. (2019a). 국가지표체계: 1인당 국민총소득. Retireved from https://www.index.g
o.kr 에서 2019. 11. 1. 인출. 

〔그림 1-3〕 주요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의 변화(미국/=100), 1970-2017년

자료: 통계청. (2019a). 국가지표체계: 1인당 국민총소득. Retireved from https://www.index.go.
kr 에서 2019. 11. 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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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성공의 이면에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의

구심을 갖게 하는 많은 성공의 역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TFR)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1983년 2.03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인구대체율 수준인 2.1 이하로 낮아지더니 2019년 3분기에는 

0.88명을 기록했다(통계청, 2019b).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진 유

일한 국가가 되었다. 뒤르켐(Durkheim, 2019)이 이야기한 사회적 사실

(fail social)로서 자살률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성공의 역설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지표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는 2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리투아니아를 제치고 다시 1

위를 기록했다(통계청, 2019c). 

〔그림 1-4〕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 1962-2018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낙년·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3) Choo, H. J. (1992). “Income distribution and distributive equity in Korea.” In L. 

Krause and F. Park, eds., Social Issues in Korea. Seoul: KDI.  
4) Kwack, S. Y. and Lee, Y. S. (2007).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Seoul: KDI. 
5) 통계청. (2019d). e-나라지표: 지니계수.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에

서  2019. 3. 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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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은 (동일한 자료가 아니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림 

1-4〕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0년대 초를 지나면서 높아지기 시작해 

2018년이 되면 다시 1970년대 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시장소득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1992년 0.254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높아지기 시작해 2018년이 되면 0.363으로 높아졌다. 경제성장이 일자

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장시간 노동과 결합하면서 소득불

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해체되면서 경제성장이라

는 한국 사회의 성공 신화는 불평등의 증가라는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놀라운 성공이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 높

은 불평등 등과 같은 역설적인 사회 현상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한국 복지

체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어지

는 내용은 현재 한국 복지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복지체제

가 왜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략했다. 

  2.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볼 수 있지만, 이 장에서

는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적 

복지급여를 대신하기 위해 축적된 사적 자산도 동일한 계층에게 집중되

어 있는 ‘역진적 선별성’을 중심으로 기술했다.1) 한국 복지체제는 현재 

1) 본래 복지제도에서 선별성은 자산소득조사를 통해 최하위 소득계층에게 복지급여를 수급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잔여적 방식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이나, 여기서 선별
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소득과 고용을 보장받는 계층이 선별적으로 사회보험의 주 대상
이 되는 한국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다만 주목할 점은 역진적 
선별성이 한국 복지체제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 복지체제는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이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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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개인의 자기책임의 정도를 보여 주는 사적 자산과 공적 복지의 역

진적 선별성이 기형적으로 뒤섞여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낮은 보편성(탈

상품화의 대상과 수준)과 높은 계층화가 나타난다. 〔그림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맨 위에는 사회보험으로 대표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주 대

상인 동시에 낮은 수준의 공적 복지급여를 보완할 수 있는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사적 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있다. 이 계층의 특징은 공적 사회보

장제도가 사적으로 축적된 자산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부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소위 중간계층이라

고 부를 수 있는 집단으로 개인과 가족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

응을 주로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대응하고, 축적된 

사적 자산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다. 마지막으로 최하위 집

단은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고, 사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소득을 확

보하지 못한 계층으로 복지수급의 낙인이 수반되는 공공부조에 의존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계층이다. 또한 이 계층은 다시 두 집단으로 나

누어지는데, 공공부조의 수급 대상이 되는 노동능력과 부양의무자가 없

고 여러 가지 엄격한 수급 조건을 충족해 수급 대상이 되는 계층과 노동

능력, 부양의무자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 대상에 배제된 ‘비수급 빈곤층’이다. 

의 확대과정에서 더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역진적 선별성에 대한 구체
적 논의는 다음 글을 참고. 윤홍식. (2019).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1: 자본주의
로의 이행의 시작-18세기부터 1945년까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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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국 복지체제의 삼중구조화

자료 : 저자 직접 작성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복지지출과 사적 자산 축적 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공적 사회보장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GDP 

대비 사회지출을 보면, 사회지출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히 높다는 사실과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의 비율이 고용상의 지

위(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기업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는 사실이다. 〔그림 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GDP 대비 사회지출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을 제외한 사

회보험의 기여금은 대부분 지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고 GDP 대비 사회지출에서 사회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DP 대비 사회보험의 지출은 1987년 민주화 이

후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이 

한국 복지체제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게 된 시점이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실질적 출발점은 1987년 민

주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후였다. 노무현 정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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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과 관련된 지출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사

회지출에서 사회보험과 비사회보험 간의 격차가 감소했지만, 보수 정부 

9년 동안 다시 벌어졌다. 2017년 GDP 대비 사회지출은 10.6%이지만, 

이중 사회보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에 이른다(통계청, 2018a, 

2018b;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8). 

〔그림 1-6〕 GDP 대비 사회지출 중 사회보험과 비사회보험 비율

자료: 1) OECD. (2019a). Social expenditure-Aggregated data. Retrieved from https://sta
ts.oecd.org/Index.aspx?DataSetCode= SOCX_AGG 에서 2019. 9. 21 인출. 

2) 통계청. (2018a). e-나라지표: 국민연금 재정현황. Retrieved from  http://www.index.
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 ?idx_cd=2764,에서 2018. 8. 7. 인출. 

3) 통계청. (2018b). e-나라지표: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Retrieved from http://
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에서 2018. 
8. 7. 인출.

문제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

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1-7〕에

서 보는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커버리지는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적용률은 정규직은 95.3%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33.0%에 그치고 있다. 200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국

민연금의 적용률이 각각 88.0%와 22.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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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변화하지 않았다. 사회보험만이 아니다. 

퇴직금과 유급휴가의 적용률을 비교해도 상황은 유사하다. 정규직의 퇴

직금 적용률은 2000년 90.0%에서 2018년 99.3%로 퇴직금이 모든 정규

직에게 적용되고 있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2000년 21.9%에서 2018년 

37.2%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유급휴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동기간 

동안 비정규직의 유급휴가 적용률은 15.6%에서 25.3%로 증가한 데 반

해 정규직은 75.5%에서 88.7%로 증가했다. 유급휴가의 적용률과 관련

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두루누리 사업 등 비정

규직을 사회보험에 포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들이 시행되었지

만, 그 격차는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그림 1-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과 중요 사회보장제도의 커버리지 비교

자료: 1) 김유선. (2018).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8) 결
과.” KLSI Issue Paper, 2018-16. 

2) 김유선. (2001). “노동동향: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54: 98-102. 
3) 김유선. (20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7.8) 결

과.” KLSI Issue Paper, 14. 
4) 김유선. (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3.8) 결

과.” KLSI Issue Paper, 2013-07. 
5) 김유선. (2010).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0.3) 결

과.” KLSI Issue Paper,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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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GDP 대비 조세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을 보면 전체적으로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

부담률이 증가한 이유는 조세부담률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사회보험료

와 비교하면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감소하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야 

2007년 수준을 회복했다. 물론 GDP 대비 사회보험료의 부담률이 높아

진다는 것은 1997년 이후 사회보험의 대상이 보편적으로 확대된 것과 관

련이 있다.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넓어졌으니, GDP 대비 사회보험료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사회보험의 보편성이 넓어졌

다는 것이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노동시장에

서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배제된 사람들 간의 격차를 더 크게 벌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1997년 이후 확대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유발했

다. 사회보험의 주 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

층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불안정 고

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공적 복지제도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을 높일 필요가 있었지만, 〔그림 1-8〕에서 확인했듯이 GDP 대비 조세부

담률은 199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듯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지표를 통해 우리는 한국 복지체제가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계층을 사

회보험에서 배제하는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편성의 확대가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1장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19

〔그림 1-8〕 GDP 대비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험부담률, 1961-2018년

자료: 1) OECD. (2019c). Revenue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에서 2019. 
4. 8. 인출. 

2) 한겨례(2019). 2018년 자료 한겨레 2019 세수 호황 작년 세금 378조…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한겨레 2019년 4월 22일자 4면.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공공부조도 저소득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

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절대빈곤율을 더 이상 추정하

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

비율(1인 가구 포함 전체 가구수는 1997만 9188가구)이 2018년도 2분

기 기준으로 9.0%에 이르는 데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수는 116만 5175가구로 전체 가구의 5.8%에 불과하다(한국보건사회연

구원, 2018; 통계청, 2019e). 절대빈곤층의 상당수가 최후의 안전망인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여연

대 사회복지위원회(2019)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

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규

모가 대략 9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다른 수급 기준으로 인

해 수급에서 배제되는 비율을 더하면 전체 비수급 빈곤층은 더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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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이처럼 공적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사적 자산도 축적

할 수 없는 빈곤층이 의존하는 공공부조도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노정하

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이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도 한국 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 노무

현 정부 시기 확대된 사회서비스는 일제강점기 이래 국가가 최소한의 비

용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 주체가 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중

심의 전달 방식이 고착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기에 입법

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제공되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

로 국공립요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노인요양시

설은 5.2%에 불과했다(연합뉴스, 2016). 이러한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전

달체계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시장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만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소득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축적되어 있는 사적 자산도 역진적 선별

성이라는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예

상했던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사적 자산 축적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GDP 대비 민간생명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997

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해 2018년 현재 

107조 5000억 원으로 GDP 대비 5.7%에 이르고 있다(전용식, 최예린, 

김유미, 이혜은, 김세중, 이혜은, 김진억, 김유미, 2018). 이러한 비중은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과 유사한 비중이다. 더욱이 2016년 기준으

로 가계가 국민연금에 납부한 보험료가 21조 7000억 원인 데 반해 개인

연금에 34조 8000억 원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민간생명보험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정책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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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문제는 이러한 민간생명보험의 가입률이 소득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개인연금 가입자를 10분위로 소득계

층에 따라 구분해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평균 민간생명보험료 

납부액은 170만 8000천 원인 데 반해 최상층인 10분위 가구는 311만 

4000천 원으로 2배 가까이 높았다(장원석·강성호, 이상우, 2014). 민간

보험의 가입률도 2013년 기준으로 소득을 5분위로 나누었을 때 최상층

은 85.7%가 가입한 데 반해 최하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7.0%에 

불과했다(최기춘, 이현복, 2017).

사적 자산 축적의 계층 간 차이는 부동산 보유현황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율을 보면 고소득층은 75.2%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그 비율이 47.2%에 그쳤다(국

토교통부, 2019).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

은 더 낮아 11.2%에 그쳤다. 더욱이 2006년 저소득층의 자가소유율이 

49.7%였고, 고소득층은 67.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소

득계층에 따른 사적 자산의 보유 비율의 격차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19). 현재 주택가격을 소득계층에 따라 살

펴보면 1, 2분위의 경우 5000만~1억 원 미만 주택의 비율이 27.5%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 9, 10분위의 경우는 5억 5000만 원 이상인 

주택의 비율이 1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

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주택에 거주하는 소득상위계층의 주택가격이 시간

이 지날수록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해 사적 자산 축

적의 계층 간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9〕를 보면 

1986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의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민간생명보험과 부동산이라는 사적 보장제도도 공적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역진적 선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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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택매매가격 동향(1986=100), 1986-2018년

자료: 통계청. (2019f). e-나라지표: 주택매매가격 동향.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
kr 에서 2019. 5. 26. 인출.

사적 자산 축적과 관련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중·상위 계층이 사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별 가구의 선택

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적 자산이 공적 복지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그림 1-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발국

가 시기 이래 국가는 낮은 세금을 통해 (특히 중·상층) 가구의 가처분소득

을 늘려줌으로써 북서유럽의 공적 복지와 같은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

했다(윤홍식, 2019b; 김미경, 2018; 김도균, 2013). 민주화 이후에 집권

한 노태우·김영삼 정부도 기본적으로 낮은 세금을 유지하며 중산층 이상

의 가구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윤홍

식, 2019b). 이러한 정치경제적 특성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적 복

지의 확장과 맞물리면서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중요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공적 사회보험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사적 자산이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기

제로 남게 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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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1997년 이후 사회보험 대상의 보편적 확대·강화와 사회보험

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

지 않은 것은 바로 민주화 이행기에 만들어진 정치·경제적 특성의 규정성

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지체제의 특성은 정치·경제적 특성과 조

응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복지체제에 대한 이해는 정치·경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다음 절에서

는 그 원인이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

을 드러내어, 한국 복지체제의 개혁이 단순히 복지지출의 양을 늘리고 복

지제도를 개혁하는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림 1-10〕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 1962-2018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낙년·김종일. 2013.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한국경제의 분석』, 19(2): 1-50. 
3) Choo, H. J. (1992). “Income distribution and distributive equity in Korea.” In L. 

Krause and F. Park, eds., Social Issues in Korea. Seoul: KDI.  
4) Kwack, S. Y. and Lee, Y. S. (2007). Income distribution of Korea in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rospects. Seoul: KDI. 
5) 통계청. (2019d). e-나라지표: 지니계수. Retrieved from hhttp://www.index.go.kr에

서 2019. 3. 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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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역진적 선별성의 정치경제적 성격

한국 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진 사회보험제도의 광범위한 사

각지대와 민간보험의 과도한 성장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1986~1988년 이어진 소위 3저 호

황이 끝나가면서 한국의 (대)자본은 노동자에게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속하면서 숙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갈

지, 아니면 노동과 숙련을 배제하고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실행할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국민국가 

내에서 대-중소기업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둘러싼 논란과 연관되었

다(박준경, 1989).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3저 호황 시기는 노동자가 요구

하는 생산성 상승에 조응하는 임금 상승을 수용해도 자본의 몫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지만, 3저 호황이 지나가면서 생산성에 조응하는 임금 상

승을 인내할 수 있는 조건이 약화되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임금체계는 

숙련 정도를 반영한 보상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 상승이 숙련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함께 갈 가능성

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정이환, 2013). 

더욱이 권위주의 세력은 보수 야당의 일부와 연합해 1990년에 보수대

연합(민주자유당, 3당 합당)을 탄생시키면서 민주화 이후 권력관계를 권

위주의 세력에 유리하도록 재편했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러한 보수대연

합의 탄생은 재벌 대기업이 노동을 배제하고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

이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러한 정

치·경제적 조건하에서 한국 (대)자본은 노동과 숙련을 배제하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실제로 〔그림 1-11〕에서 

보는 것처럼 로봇 밀도로 대표되는 한국 제조업의 자동화율은 1990년대,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높아져 2013년이 되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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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에 다다른다. 문제는 재벌 대기업이 대규모 시설투자로 숙련된 

노동자를 대신하는 자동화를 통해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과 소재를 조립

해 경쟁력 있는 최종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은 〔그림 1-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내 산업의 연관관계를 낮추었다. 제조업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비교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다. 이는 수출할수록 

부가가치가 국내에 남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실제로 로봇 밀도와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율은 부적 관계에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조립형 수출주도 성장 

방식은 기업 규모와 고용지위에 따라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기 때문에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라는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림 1-11〕 주요 제조업 강국의 로봇 밀도, 1985-2017년

자료: 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8). Robot density rises globally. The 
RobotReport. 2019. US robot density ranks 7th in the world. Retrieved from 
https://www.therobotreport.com/us-robot-density-ranks-7th-in-the-world/ 
에서 2019. 4. 5. 인출.

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World robotics report 2016: European 
Union occupies top position in the global automation race. 

3) 정준호. (2016).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이병천·유철규·전창환·정준호.
엮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 pp. 70-111. 서울: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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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제조업 수출에서 국내 부가가치의 비율, 1995-2016년

자료: 1) OECD. (2019d). Trade in Value Added (TiVA): Origin of value added in gross exp
orts.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VA_2018
_C1.에서 인출. 

2) 윤홍식. 정준호. 김유선. 신진욱. 김영순. 이영수. 이충권. 김도균. (2019).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하대학교. 

3) 정준호, (2016),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이병천·유철규·전창환·정준호 
엮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돌베개. 

1990년 이전 한국의 성장 방식은 비록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수출은 국내산업의 가치사슬을 높이는 복선형 성장 방식의 한 부분이었

다. 이러한 복선형 성장 방식에 기초한 한국의 개발국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북서유럽의 복지국가와 기

능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윤홍식, 2019b). 그러나 이러한 복선

형 성장체제가 1990년대,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해체된 것

이다(이재회, 1999, 1990; 정준호, 2016). 

복선형 성장체제가 해체되고 재벌 대기업이 독주하는 성장체제가 만들

어진 것이다. 재벌 대기업이 수출과 내수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선형 성장을 포기하고 공정 자동화에 의존해 생산력을 높이는 선택을 

하자, 노동시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안정 고용형태가 확산



제1장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27

되기 시작했다. 재벌 대기업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에 투자한 엄청난 비용

을 회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동비용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고, 이러한 방

식이 하청, 비정규직 등의 형태로 노동시장에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었다. 

더욱이 부품과 소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조립형 생산방식은 앞

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산업의 가치사슬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아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가능

성을 낮추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 방식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노동

시장은 기업 규모와 고용지위에 따라 중층적으로 이중구조화되었고, 안

정적 고용에 기초해 제도화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1997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보험의 보편성이 확대되었지

만, 생산체제가 이렇게 변화한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확대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집단과 배제되는 집단 간의 차이를 더 커지게 하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났다. 물론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한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확대하는 대기업 중심의 조

립형 수출주도 성장체제를 강화하면서 안정적 고용에 기초해 사회적 위

험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확대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진적 선별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단순히 사회보험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문제를 넘어 한국의 성장

체제가 재벌 대기업이 중심인 조립형 수출주도 방식에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성장체제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한국의 생산체제가 복선형 성장체제에서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을 위

한 조립형 성장체제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민주화의 성격과도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1987년 민주화는 권위주의 세력의 해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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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세력과 보수야당이 주도함으로써 권위주의 세력을 온전시켰고, 

이는 한국 정치체제가 복선형 성장과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대에 비우호

적인 특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윤홍식, 2019c). 분단

체제와 영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권위주의 세력이 온전하게 보존됨

으로써 사회적 균열이 계급이 아니라 반공과 지역으로 나누어지면서 정

당체제도 권위주의 세력에 뿌리를 둔 보수정당과 보수야당에 뿌리를 둔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거대 양당구조로 고착되었다. 

정치제도도 보편적 복지국가에 친화적인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

심 제도로 고착되었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중앙이 권한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형태가 되었다.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구도인 소선구제가 지배적인 

형태를 띠면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사실상 봉쇄하고 보수-자유주의 

양당을 중심으로 권력관계를 고착시켰다(윤홍식, 2019c). 권력자원의 측

면에서 보면 〔그림 1-13〕에서 보는 것처럼 1980년대 말에 시작된 한국의 

이른 탈산업화는 제조업 노동자계급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노동계급의 

주류가 제조업 노동자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실

제로 한국은 미국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을 때를 

100으로 했을 때의 대략 60% 수준에서 탈산업화 현상이 일어났다(the 

Economist, 2014). 더욱이 1987년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벌어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과 1990년 보수대연합의 출현은 조직노동이 거대한 권

위주의 세력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단위 사업장에 단단히 

결박된 전투적 노동조합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직된 (대기

업) 노동자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단위사업장에서 조직화된 노동계급만의 이해를 지키는 집단으로 축소됨

으로써, 노동계급 내의 연대도, 다른 계급과 연대할 가능성도, 시민사회의 

지도적 계급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축소되면서 고립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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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한국의 이른 탈산업화

자료: The Economist. (2014). “Arrested development: The model of development through 
industrialisation is on its way out.” October 2nd, 2014. 

 

실제로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림 1-14〕에서 보는 것처럼 노

조조직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나마도 노동조합은 대기업·정규직 노동

자의 노동조합이 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의 246만 

6000명의 노동자 중 노조가입률이 57.3%에 이르는 데 반해 30명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1156만 8000명의 노동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

은 0.2%에 불과했다(고용노동부, 2018). 더욱이 재벌 대기업의 계속되는 

노동축소 전략(자동화)에 대응해 자신의 일터와 이해를 지켜야 했던 대기

업 노동자는 결국 북서유럽에서 노동계급을 동원하고 중간계급과의 연대

를 통해 복지국가 건설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노동계급의 역할을 재현

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복지제도의 확장과 관련해 시민

운동단체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었지만, 시민운동이 북서유럽에서 복지국

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했던 역할을 대신하지는 못했다

(윤홍식, 2019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참여연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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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회와 같은 시민운동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

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운동에 우호적인 자유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윤홍식, 2019c). 정권이 자유주의 정부

에서 보수정부로 바뀌자 진보적 시민운동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수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없었다. 보수정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시민운동 단체를 정책형성 네트워크에서 배제하자, 시민의 적극

적 참여 없이 제도 정치권을 상대로 전문가의 지식에 기초해 활동하는 시

민운동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

다. 2012년 4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성명서와 몇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서 보듯, 시민을 동원할 수 없었던 시민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윤홍식, 2019c; 박영

선, 2014).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운동에서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을 대

신할 수는 없었다. 

〔그림 1-14〕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 1977-2018년

자료: 통계청. (2019g). e-나라지표: 노동조합 조직현황.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
main/EachDtl PageDetail.do?idx_cd=1511에서 2019. 5. 2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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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듯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

하고 한국 복지국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해 2008년 정권이 

자유주의 정부에서 보수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3〕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적으로는 계속 확대되었다. 사회적 균열에 기초한 정당

체계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연대가 아닌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복지국가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의 창과 같은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폭발한 2010년 무상급식 논쟁과 2012년 보수정당의 대통

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복지확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걸면서 복

지확대는 전국적 선거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에

서의 동원을 통해 복지국가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선거가 끝난 후 복지공

약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주체가 없었기 때문

에 선거에서 약속했던 복지확대 공약은 선거 이후에 수정되거나 폐기되

는 등 선거동원 모델은 복지국가를 확장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대된 복지제도의 수혜자도 

제도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제도를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은 되지 못했다. 

건강보험의 유효성을 체감했던 시민들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려는 이명

박 정부의 시도를 저지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국민연금의 

개혁(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개혁)에 대해서는 제도의 수

급자도, 제도의 대상자도 어떤 의미 있는 저항을 하지 않았다(윤홍식, 

2019c). 이처럼 북서유럽의 정치적 조건과 한국의 정치적 조건을 비교하

면 한국은 북서유럽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갔던 중요한 정치적 자원을 

결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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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리와 함의: 복지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을 위한 조립형 성장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불평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복지국가

라는 대안을 만들어갈 정치적 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

다. 그렇기에 2019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

기 위한 우리의 고민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을 때 유럽의 사회주의자와 미국의 뉴

딜주의자가 직면했던 고민과 유사해 보인다. 19세기 당시 사회주의자들

은 비참한 노동자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제시해야 

할 절박성과 함께 그 사회정책이 사회주의 세력이 수권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Esping-Andersen, 1990). 

20세기 초 미국의 뉴딜주의자 또한 뉴딜이라는 사회정책을 통해 새로운 

유권자를 동원해 정치적 연대를 이루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했다(Andersen, 2019〔1979〕). 21세기 초 한국 사회에서도 보편적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려는 세력은 사회정책을 통해 어떤 연대를 만들어갈지를 

고민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노동자들, 구

체적으로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회보험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보

험은 안정적 고용에 기초한 기여를 전제하기 때문에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를 배제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소득계층 간의 불

평등을 완화해야 할 사회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확대하는 역설적 상황

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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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주의 이론가 카우츠키(Kautsky)가 ‘슬럼 프롤레타리아트’

의 반동성에 고심했던 것처럼(Esping-Andersen, 1990), 한국에서도 불

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이들은 종종 자

신의 계급적 이해에 반해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보수·우파세력을 지지

하는 ‘계급배반’ 행위를 하고 있다(한귀영, 2013).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

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 없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확

대한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낙인을 수반하고 저소득층을 고립

시키는 자산소득조사 방식의 공공부조를 강화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노동자 조직과 사업주 조직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대표성과 

중앙집권화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노사의 자율

적인 교섭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위험을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

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는 상

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조직된 노동자와 공적 사회보

장제도로부터 배제된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연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조립형 수출 중심의 성장체

제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묶음들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연구는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증세와 사회지출

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만들

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건설과

정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성장체제와 정치체제를 만드는 매우 어렵고 험난한 과

제인 것이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가 성공적으로 걸었던 길을 부정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어쩌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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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꿈일 수도 있다. 성장이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개발국가 복

지체제가 해체된 지 이미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평범한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성장만이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도 지난 수십 년간 재벌 대기업이 주도했던 성공적인 경제성장의 역설

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은 이러한 재벌 대기

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신화의 민낯을 드러내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계급 내의 동원과 계급 간의 연

대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정책의 제도화와 확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풀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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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에 기초하여 한국정치경제질서의 변화

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적 조건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

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로 정의한다. 전 자본주의 시

장경제에서도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내외적 위협을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서 경제적 불안정성은 주로 자연재해나 외부의 침략 등과 같은 외생적

(exogenous) 요인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자본주

의 시장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가격에 의해

서 경제적 활동이 조정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체제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은 내생적(endogenous)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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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은 복지국

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이다. 복지국가 형성의 요구는 자본주

의 시장경제질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지

만,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정치적 방식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어떠한 조건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을 

복지국가의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 형성의 정치적 요구라는 문제

를 살펴봄에 있어 본 연구는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원인에 대한 해석에 따라 복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인간의 인식 외부에 존재

하는 요소들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과정(material process)’

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인식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념적 과

정(ideational process)’이라고 상정한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에 따르

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은 경제활동에 대한 규범적이고 인식적인 

관념적 요소들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특정 질서의 관념적 토대의 변화를 수반해야만 한다. 즉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는 물리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관념적 요소들의 변화가 있어

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복지국가 

형성의 외부적 요인이라면, 이 불안정성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는 사회적 

관념체계는 복지국가 형성의 내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

구는 한 사회의 정치적 선택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

다. 한 시대의 문제해석방식은 과거의 문제해결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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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건 속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관념체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복지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의 정도 또는 형태와 이에 대한 해석이 서로 조응하는 조

건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한국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

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형

성된 사회적 관념체계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정치경

제질서의 변화를 발전주의에서 탈규제적 자유주의로, 그리고 다시 규제

적 자유주의로 변화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변화 과정

은 두 층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발전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변화이다. 두 번째는 1997년 외

환위기를 기점으로 자유주의적 질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탈규제적 자

유주의에서 규제적 자유주의로의 보다 제한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발전주의 질서는 해체되고 자유주의적 질

서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

였다. 첫째는 한국 정치경제질서가 자유화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

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 정치경

제질서에 내재해 있었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던 발전주의 메커니즘이 

소멸하여 성장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라는 시장적 방식이 작동하

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자유주의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고도성

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해소

될 수 있다는 발전주의적 관념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발전주의 질

서의 해체 이후에도 발전주의 관념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관념적 경로의



40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존성은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가로막고 있는 인식적 장애

물로 작동하고 있다.

  2. 연구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아래 2절에서는 사회적 관념체

계를 통해서 정치경제질서를 설명하는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을 설명한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사회구조를 통해서 정치경제질서를 설명하고, 사

회구조의 핵심적인 토대는 사회적 관념체계라고 상정한다. 따라서 정치

경제질서의 변화는 사회적 관념체계의 변화를 수반해야만 한다는 것이 

구성주의적 관점이다.

3절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관념

체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설

명한다.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큰 틀에서 보면 발전주의에서 자유

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발전주의 질서는 

해체되었지만 발전주의의 사회적 관념체계는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인식의 불일치는 현재 복지국가의 형성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

물이라고 할 수 있다.

4절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인식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간략

한 정치적 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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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론적 배경

  1. 구성주의 정치경제학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정치경제질서를 설명함에 있어 사회구조에 강

조점을 두고, 사회적 관념체계가 이 사회구조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상

정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인간의 외부적 환경인 자연적 세상(natural 

world)과 사회적 세상(social world)은 존재론적으로 구성 방식에 차이

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연적 세상은 인간의 인식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 요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사회적 세상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관념체계이다.

물론 자연적 세상을 구성하는 물리적 구조와 달리 사회적 세상을 구성

하는 사회적 관념체계는 개인적 행위와 인식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로 상

정할 수는 없다. 사회적 관념체계는 그 체계를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개

인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물화(reification)될 수 없기 때문이

다(Bhaskar, 1998, pp. 48-49; Maynard and Wilson, 1980, p. 287). 

사회적 관념체계는 사회에 존재하는 개별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형성

하는 구조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하지만, 또한 개별적 행위자들의 집단

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Giddens, 1979, p. 69).

이러한 점에서 사회구조와 행위자는 “상호 형성적이지만 존재론적으로 

구별된 실체”로 상정할 수 있다(Wendt 1987, 360). 이를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통시적(diachronic)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

면 현존하는 사회적 관념체계는 과거에 이루어진 개인들의 집단적 사회

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산물이다. 사회구조는 본질적으로 영속적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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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모든 사회구조는 “역사적 구조(historical structure)”라고 할 수 

있다(Cox 1981, pp. 135-138). 하지만 공시적(synchronic) 또는 현재

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특정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사

회적 상호작용은 그 시점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념체계에 의해서 규정된

다.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행위자는 사회구조보다 선행하여 존재하여만 

한다. 하지만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관념체계는 개별적 행위자보

다 선행하여 존재하는 실체이다(Archer, 1982, pp. 467-468; Lawson, 

2012, pp. 350-351).

공시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념체계가 개별적 행위자들의 사회적 상호작

용을 규정하는 구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된 이유는 미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행위자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관적 해석과 판단이 사회

적 관념체계에 배태되어(embedded) 형성되기 때문이다(Gibbons, 1987, 

p. 3). 개별적 행위자들의 해석과 판단이 사회적 관념체계에 배태되어 있

다는 것이 사회적 관념체계가 개별적 행위자들의 해석과 판단을 직접적으

로 규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적 관념체계가 개별적 행위자들의 

해석과 판단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공동지식(common knowledge)으로 

기능한다는 의미이다(Katzenstein et al., 1998, pp. 678-682). 즉 개별

적 행위자들의 해석과 사회적 관념체계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 

행위자들의 해석은 공동지식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관념체계에 배태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념체계에 기초하여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별적 행위자들의 해석과 이에 기초한 행위가 사회적 관념체

계에 배태되어 있는 주된 이유는 특정한 개별적 행위자들의 사회적 행위

는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또는 집단적 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Searle, 2006, p. 16). 개별적 행위자가 수행하는 사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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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별적 지향성(intentionality)은 사회구조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집단적 지향성을 전제로 하여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개별적 행

위자들의 사회적 행위의 지향성은 사회구조 수준에서 존재하는 집단적 

지향성이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Searle, 1995, p. 25). 이러

한 집단적 지향성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사회적 관념체계이기 

때문에 개별적 행위자들의 해석과 판단은 사회적 관념체계에 배태되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관념체계는 개별적 행위자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행위의 가능성의 영역”을 결정한다(Hayward, 2000, p. 30).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사회구조를 통해서 정치경제질서를 분석하려

고 하고, 사회구조의 토대를 물질적 요소가 아닌 관념적 요소, 즉 사회적 

관념체계라고 상정한다. 사회적 관념체계는 개별적 행위자들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제약적 변수가 아니라 사회적 행위의 가능성을 만

들어내는 구성적 변수이다(Searle, 1995, pp. 27-28).

이와 같은 구성주의적 관점과 가장 상반되는 입장은 사회적 행위와 구

조를 미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행위의 합이라고 이해하고, 개

별적 행위는 물질적 이해관계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다. 하지만 구성주의

적 관점은 사회적 관념체계가 아닌 개별적 행위자들이 상이하게 가지고 

있는 주관적 관념을 강조하는 관념주의(idealism)와는 구별된다. 또한 구

성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구조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 사회구조를 물질적 

또는 경제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Marxism)와

도 구성주의는 구별된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을 다른 이론적 관

점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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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

구분 개별적 행위자 사회구조

물질주의 합리적 선택 이론 마르크스주의

관념주의 관념주의 구성주의

자료: 저자 작성.

  2. 정치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인간의 행동과 상호작용이 사회적 관념체계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상정한다(Adler, 1997, p. 233). 기본적으로 외부적 

환경에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은 인간의 해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석’은 외부적 환경과 인간 행동의 상호작

용을 매개하는 요소이다(Adler and Hass, 1992, p. 367; Weldes and 

Saco, 1996, p. 368).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외부의 세계와 인간의 행

동을 매개하는 해석이 사회적 관념체계에 토대를 두고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이 강조하는 관념적 요소는 구조적 차

원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념체계이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정치경제 관념체계

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적 관념체계가 외부의 

경제적 환경을 해석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경제적 활

동에 대한 특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에 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은 상당 부분 사회적으

로 공유되는 관념체계에 의존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사회

적 관념체계는 인간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소

이며 특정한 정치경제질서는 특정한 사회적 관념체계의 토대 위에서 이

루어지는 해석에 기초하여 형성하고 유지된다. 따라서 지배적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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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체계의 변화는 정치경제질서 변화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도널드 매켄지(Donald MacKenzie, 2006, p. 

12)의 표현을 빌리면, 사회적 관념체계는 “경제적 환경을 수동적으로 기

록하는 카메라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변형시키는 엔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

점은 사회적 관념체계가 제도변화의 ‘내생적 요인(endogenous factor)’

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Blyth, 2002). 경제적 지구화와 같은 구

조적 변화 또는 경제위기 등과 같은 중대 사건이 야기하는 구조적 충격은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외생적 요인(exogenous factor)’이

다. 이러한 인간의 인식 외부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분명히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정치경제질서

의 변화를 촉발하려면 이러한 외생적 요인들이 주는 충격이 인간의 사회

적 또는 경제적 활동에 주는 의미(meaning)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외생적 요인들이 제도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이 외생적 요소가 야기한 충격에 어떻게 반응 또는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은 이 외생적 

요소가 주는 충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조적 변화나 경제위기와 같은 외생적 요인이 정치경

제질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외생적 요인이 주는 충격에 대한 해석을 규

정하는 사회적 관념체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

성주의 정치경제학과 “단속평형모델(punctuated equilibrium model)”

의 관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단속평형모델은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과정을 장기간의 균형 또는 안정 

상태와 단기간의 급속한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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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변화는 장기간의 안정상태를 허무는 “중대 국면(critical juncture)”

에서 발생한다. 즉 정치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 “경로의존성(path-de-

pendence)”에 의해 지배되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지만, 간헐적으로 나

타나는 중대 국면에서는 “경로형성적(path-shaping)” 변화가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Krasner, 1984). 또한 이러한 중대 국면을 발생시키는 요인

은 안정적 균형상태를 붕괴시키는 “촉매적 외부 사건(catalytic external 

event)”이다(Krasner, 1976, p. 341). 이 점에서 단속평형모델은 정치

경제질서의 변화는 구조적 변화나 경제위기와 같은 외생적 요인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한다.

단속평형모델이 상정하듯, 구조적 변화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외생적 

요인들은 기존 질서의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질서 변화를 위한 기회

의 창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특정한 질서의 경로의존성을 약화시키는 외

생적 요인은 질서 변화를 설명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정치경제질

서의 변화는 기존 질서의 불안정성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

이 동반되어야 한다(Hall, 1989, pp. 361-362).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의 불안정성 또는 불균형뿐만 아니라 새로

운 제도의 형성과정 역시 설명해야 한다. 단속평형모델이 강조하는 외생

적 요인은 기존 질서의 불안정성이 야기된 원인은 설명하지만, 새로운 질

서가 형성되는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다(Blyth, 2001, p. 3).

구조변화나 경제위기와 같은 외생적 요인은 기존 질서에 대한 불안정

성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 불안정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Chwieroth, 2010, p. 496). 따라서 정

치경제질서 변화에 대한 설명은 외생적 요인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에 행

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내생적 과정(endogenous proc-

ess)’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단속평형모델이 외생적 요인이 기존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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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으키는 불안정성에 주목한다면,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은 이 외생적 

요인이 일으킨 불안정성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내생적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질서 변화의 내생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은 사회적 관념체계이다. 우선 질서 변화를 위한 정책결정과정

에서 사회적 관념체계는 외생적 요인이 야기하는 충격을 해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질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질서 변화의 정책집행과정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토대 역시 사회적 관념체계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은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형성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외생적 

요인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형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안정

성이라는 외생적 요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복지국가의 형성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게끔 하

는 사회적 관념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형성은 경제

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외생적 요인과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사회적 관념체계라는 내생적 요인이 상호 조응하여야 한다.

제3절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1.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발전주의와 신자

유주의라는 이분법적인 대항 속에서 해석되고 있다(Pirie, 2012). 한편에

서는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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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분석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아직까지 한국 정치경제질서는 발전

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따르지 않는다. 

첫째,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기존 질서의 요소와 새로운 질

서의 요소가 결합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얼마만큼 기

존 질서가 상존하고 있고, 또 새로운 질서의 요소가 도입되었는지에 관한 

질서 변화의 ‘정도’가 아니라 질서 변화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

경제질서의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

의로의 전환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발전주의에서 탈규제적 자유

주의로, 그리고 다시 규제적 자유주의로 변화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분

석한다. 특히 본 연구가 이분법적인 과정이 아닌 3단계의 과정으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를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1997년 외환

위기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의 경우 이 위기를 발전주의 모델이 야기하는 

문제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Hall, 2003; Lew 

and Jung, 2015). 이러한 해석은 1997년 위기 이전에 이루어진 금융 자

유화가 1997년 외환위기에 미친 영향력을 간과하게 만든다(Chang et 

al., 1998; Wade and Veneroso, 1998).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정치경제질서는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 모델이 

형성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자유주의 모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

로 한국 정치경제질서는 탈규제와 자유화를 통한 자유주의 질서에서 규

제적 자유주의 질서로 변화하였다. 이 점에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는 두 층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이루어진 발전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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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유주의적 질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탈규제적 자유주의에서 규

제적 자유주의로의 보다 제한적인 변화이다.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3단계 변화 과정에 각각 영향을 준 사회적 관념

체계는 발전주의, 탈규제적 자유주의 그리고 규제적 자유주의이다. 이 세 

가지 관념체계의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주의는 세계경제가 규정하는 비교우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발전주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다(Pempel, 1999, p. 139). 특히 발전주의 국가는 한정적인 자원을 선

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에 사용하

기 위해서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둘째, 탈규제적 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지구화 

과정이 야기한 더 격화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현

하였다. 탈규제적 자유주의는 지구화된 세계경제에서 “경쟁 국가

(competition state)”의 역할을 강조한다. 경쟁 국가는 지구화가 야기한 

격화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경제적 활동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자유화와 시장화를 추구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Cerny, 1997, pp. 258-259). 특히 한국의 경쟁국가로서의 특

징은 재벌 기업들의 세계적 확장과 경쟁력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재벌 기업

들이 보다 손쉽게 금융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적 자유주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산된 관념체

계에 기반한다. 규제적 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규칙하에 이루어지는 사

적 행위자들의 경제적 경쟁을 통해서 경제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고, 

또한 이 시장 경쟁이 야기하는 “시장 규율(market discipline)”이 경제 

행위자들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는 입장이다. 이러한 규제적 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국가의 역할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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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egulatory state)”이다. 규제 국가가 추구하는 규제는 시장경제의 

활동을 제한하는 “시장제한적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

과 규율 메커니즘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시장형성적 규제”이다

(Jayasuriya, 2005, p. 384).

  2. 발전주의 질서

1962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 경제는 평균 8.4%의 성장률을 기록했

고,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평균 GDP의 24.5%에 

이르는 높은 투자율이었다. 몇몇 학자들은 당시 한국 경제의 성장이 질적

인 성장이라기보다는 높은 투자율에 기초한 양적인 성장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Krugman, 1994). 하지만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기점으로 한국 경제는 저부가가치-노동집약

적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자본집약적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질적인 성

장도 이루어냈다(Frieden, 1981, pp. 425-426). 이러한 급속한 한국 경

제의 성장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1961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발전주의로의 재편이다.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발전주의 질서로의 재편은 1961년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당시 박정희 장군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부

는 사회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발전으로 상정하고 이 목표를 위해 경제 전

반을 재편하고 통제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목표

로 설정한 중요한 이유는 당시 한국이 “체계적 취약성(systemic vulner-

ability)”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었다(Doner et al., 

2005). 체계적 취약성은 안보위기, 자원의 부족, 정치적 정당성의 부족이

라는 세 가지 취약성에 동시에 직면한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은 당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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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야기하는 엄청난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경제자원의 상

당 부분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한국은 

경제성장을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천연자원도 부족한 상태여서 박정희 정

부가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정치적 정당성의 부족을 극복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상황이었다.

한국이 직면한 체계적 취약성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국가의 목적으로 

설정하게끔 하는 구조적 압력이었다. 하지만 마크 블리스(Mark Blyth, 

2003)의 표현처럼, “구조는 지침서를 동반하지 않는다(structures do 

not come with an instruction sheet).” 즉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든 체계적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또는 외생적 요인이 어떠한 방식

으로 경제발전을 달성해야 하는가 하는 제도적 해결책을 규정해 주는 것

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든 외생적 조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대응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내생적 요인, 즉 사회적 관념체계를 살펴봐야 한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 또는 나침반으로 삼은 것은 일

본의 경제성장 모델에 기초한 발전주의였다(Johnson, 1982). 박정희 정

부가 한국이 직면한 체계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에 대한 경험적 지식

이 한국 사회 전반에 존재했다는 측면이 있다(Kohli, 1994). 일본 육군사

관학교 출신인 박정희 본인이 일본 발전주의 모델에 대한 공감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고 당시 한국에 있던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일본 은행이나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경

험이 있던 인물들이었다(Kim and Lee, 2010, p. 6). 이들은 일본의 발

전주의 모델을 자신들의 이론적 나침반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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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e, 2010, p. 6).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

는 체계적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자신들에게 

가장 친숙한 일본의 경제성장 모델에 기초한 발전주의에 의존하여 문제

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발전주의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

디어이다. 첫째로, 세계시장에서 산업구조는 수평적인 구조가 아니라 위

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위계적인 산업

구조에서 상위의 위치에 있는 산업 영역에 대한 생산능력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셋째, 상위의 산업 영역의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기초한 시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비교

우위가 요구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국가

가 주도적으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측면은 국가에 의한 

금융시장의 통제이다. 금융시장의 통제를 통해서 국가는 자신들이 전략

적으로 중요하다고 선택한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금융시장에 대한 거의 완벽한 통제체제를 형성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모든 은행들을 국유화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은행 등

과 같은 새로운 국가 소유의 은행들도 설립하였다. 또한 경제기획원이 모

든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제함으로써 대외적인 금융통제체제도 확립하였

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도 재무부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통화 공급도 통제

하였다(Chang, 1993; Mardon, 1999). 앨리스 앰스덴(Alice Amsden, 

1989)이 지적한 것처럼, 통제된 금융자원은 국가의 산업정책을 위한 보

조금(subsidy)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낮은 이자율의 정책 금융을 제공해 

주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는 사기업 특히 재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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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전략에 따르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발전주의 모델에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된 금융시장은 사기업들이 국가의 경제발전전략에 따

르도록 만드는 “규율된 지원(disciplined support)”을 가능케 하는 발전

주의 국가의 제도적 기초였다(Weiss, 1995).

1961년에 권력을 장악한 이후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체계적 취약성에 직면한 박정희 정부는 일본의 경제성장모델인 발전주의

에 기초하여 체계적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발전주의 모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체계적 취약성

이라는 구조적 환경이 한국의 발전주의 질서 형성의 외생적 요인이었다

면, 발전주의는 내생적 요인이었다.

발전주의 질서는 1979년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70년

대 브레튼우즈 체제가 위기에 빠지고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선진국 경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불황에 빠지게 된다

(Helleiner, 1994). 전 세계적 불황 속에서 수출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한 한국 경제도 1979년에 위기에 빠지게 된다. 특히 1970년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중화학공업화 전략은 과잉투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

고, 이에 따라 1979년 4월 과잉투자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안정화종합시

책”이 발표된다(Haggard and Cheng, 1987, p. 125).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발전주의 질서를 보

다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관념체계가 영향력

을 가지게 되는 시발점이었다. 당시 자유주의적 관념체계를 주도한 세력

은 경제기획원 내의 자유주의적 관료들이었다. 자유주의적 관료들은 주

로 미국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을 교육받은 이들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1979년의 위기를 일시적인 세계경제의 악화로 인한 문제가 아닌 시장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문제로 해석하였다.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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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1980년대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전두환 장군이 권

력을 장악하게 되는 정치권력의 변동기에 이들 자유주의적 관료들은 경

제정책결정을 주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1979년에는 긴축적 

거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을 제시하였고, 1981년 

제5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국가의 경제 개입을 줄이는 자유화 정

책을 추진하였다(Kim 2000, p. 53; Lee, 1997, pp. 55-57). 이러한 점

에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는 1979년 위기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자유주의적 관료들에 의해서 국가 조직 “내부에서 시작된 규범적 변화

(normative change from within)”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Chwieroth, 2008).

하지만 1980년대의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자유주의적 방향으로의 전환

은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

한 탈규제화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공식적인 은행 민영화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정책 금융 비율은 1973-1981년 48%에서 

1982-1986년에는 32.3%로, 1987-1991년에는 15.3%로 낮아졌지만 

은행권의 정책금융의 비율은 1980년대에 거의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Cho and Kim, 1995, p. 42). 결국 자유주의적 관료들의 등장 

이후에도 1980년대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관(the 

embeddedness of finance in industrial policy)”은 여전히 지속되었

다(Amsden and Euh, 1993, p. 380). 이 점에서 국가의 은행권에 대한 

통제는 1980년대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탈규제화가 이루어지기 했지만 은행권

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1980년대의 금융자유화는 

제한적 자유화 또는 “규제되는 탈규제화(regulated deregulation)”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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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 있다(Dalla and Khatkhate, 1995). 1980년대의 제한적 금

융 자유화가 확장되는 계기는 1990년대 이후 보다 본격화된 지구화라는 

구조적 변화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지구화는 한국 경제, 특히 재벌 

기업들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우선 지구화로 인해 세계

시장의 경쟁이 강화되어 한국 경제는 저임금 국가와 기술발전 수준이 높

은 선진국, 양자와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샌드위치 효과”를 극복해야 했

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 세계적 금융 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세계금융시

장이 엄청나게 성장해서 한국 기업, 특히 재벌 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

서 보다 손쉽게 금융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하였다(Shin and 

Chang, 2003, pp. 78-79; Smith, 1997, p. 756).

  3. 자유주의 질서

지구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일정 정도 지구화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선 지구화의 효과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구화의 “물리적 효과(material effect)”이다. 

두 번째는 지구화가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한 해석을 내면화해서 이루어

지는 “구성주의적 효과(constructivist effect)”이다. 세 번째는 특정한 

지구화에 대한 해석을 활용해서 특정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사적 효과

(rhetorical effect)”이다(Hay and Rosamond, 2002).

여기에서 강조하는 지구화의 효과는 지구화의 해석이 가져다주는 구성

주의적 효과와 이 해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사적 효과이다. 지구화

가 야기하는 물리적 효과는 부정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야기되는 구조적 

압력은 특정한 대응을 규정하기보다는 대응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부적 압력에 대한 “대응의 선택은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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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revitch, 1978, p. 911). 이 대응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

인들 중에 하나는 사회적 관념체계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념체계에 따

라 지구화의 효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에 따라 대응이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구화와 같은 외부적 압력의 실질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하여 각 국가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는가는 각 

국가들이 어떠한 경제적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이를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탈규제적 자유주의는 한국의 지구화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는 데 중요

한 영향을 미쳤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지구화 혹은 세계화

를 세계경제의 변화된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인 동시에 이러한 지구화된 

세계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였다(Thurbon, 2003, 

p. 350). 우선 김영삼 정부는 지구화를 국경을 초월한 경제 경쟁이 도래

한 시기로 규정하고 지구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

였다(Kim, 1995, p. 17). 김영삼 정부는 무엇보다도 지구화에 대한 이러

한 해석을 통해서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따른 위기 상황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김영삼 정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

을 했던 당시 박세일 수석비서관은 경제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기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세계화라는 수사가 필요했다고 이야기했다(Jung, 

2011, p. 563). 즉 국가 생존이 달린 지구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해

석은 한국 경제개혁을 위한 수사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지구화라는 변화된 현실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국가에 의해서 통

제되는 경제체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지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국 경제의 기본 경제 운영의 원칙을 규제에서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Jeong, 1997, p. 107). 즉 김영삼 정부는 탈규제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지구화라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탈규제화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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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를 제시한 것이다. 특히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를 철폐하는 것을 

한국 경제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설정하였다(Kim, 1995, p. 129).

탈규제적 자유주의 입장에서 지구화의 대응 전략을 설정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1993년에 한국 금융시장을 완전하게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금

융 자유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는 이자율 자유화, 정책

금융 폐지, 자본계정 자유화 등 국가의 금융 통제를 해체하는 중요한 조치

들이 포함되었다(Chang et al., 1998, p. 736; Dallla and Khatkhate, 

1995, pp. 19-20). 이러한 자유화 조치들 중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금

융시장의 대외적 자유화였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들을 통해 재벌 기업들

은 지구화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국제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해외 금융자본에 의존해서 급속하게 투자를 확대하였다(Haggard 

and Mo, 2000, pp. 200-204; Zhang, 2003, pp. 99-100). 이러한 점

에서 1990년대 탈규제적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한국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는 국가의 통제가 완화되는 탈규제화와 자유화의 양상을 보

였지만 여전히 투자 증진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연동된 변

화였다.

1990년대의 탈규제화된 금융제도 속에서 재벌 기업들은 외국 자본에 

의존하여 급속하게 투자를 증진시켰고 이는 결국 1997년에 외환위기를 

야기하였다.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은 분

명하지만 위기의 성격과 원인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어떻게 해

석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Blyth, 2002, p. 252). 특히 위기에 대한 해

석은 그 이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

에 위기는 특정한 경제변화를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Widmaier, 

2003, p. 62).

1997년의 외환위기는 부채에 의존한 재벌 기업의 성장과 자유화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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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제도가 결합하여 발생한 위기였다. 즉 금융 자유화와 부채에 기초한 재벌

의 성장 모델 사이에는 “제도적 불일치(institutional incompatibility)”

가 존재했다. 탈규제화된 금융제도하에서는 부채를 통해 재벌들이 무분

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Jung, 2015; Wade and Veneroso, 1998).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한국의 구제금융을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보조를 맞추어서 1997년 외환위기

를 발전주의 이후로 지속된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

석하였다(Hall, 2003; Lew and Jung, 2015). 즉 금융 자유화와 재벌 성

장 모델 사이의 제도적 불일치를 해석함에 있어 초점을 금융 자유화가 아

닌 재벌 성장 모델에 두고 금융위기를 해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규제적 자유주의에 의존해서 1997년 

위기에 대응하려고 하였다. 규제적 자유주의는 자유화된 경제질서가 가

지고 오는 효율성은 인정하면서 자유화된 경제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

기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규제적 자유주

의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벌개혁과 함께 금융 자유화는 유지하면서 금융기

관들이 보다 위험성과 이윤에 초점을 두도록 규제 장치를 확립하려고 하

였다. 이를 위해 우선 김대중 정부는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둔 국제 기준

에 맞는 자유주의적 규칙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통합된 규제 기구를 확립

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 금융시장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압력에 의해 금융기관이 보다 국제 기준에 맞추어 운영되도

록 만들려고 하였다. 통합된 규제 기구가 금융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공식

적인 기구였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위한 비공식적 기구 역할을 하

였다(Jung, 2015, pp. 51-52). 이러한 규제적 자유주의의 입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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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1999년에는 집행기구로 금융

감독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고 이로 인해 은행의 외국인 주식 소유 비중이 급

속하게 증가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탈규제적 자유주의가 금융시장의 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재벌의 투자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면 규제적 자유주의는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

한 결과로 1997년 이후 한국의 금융제도는 “시장 중심의 은행 체제

(market-based banking system)”로 전환되었다. 시장 중심의 은행 체

제는 단기 이윤과 안정성이 은행 운영의 중심이 되는 금융제도라고 할 수 

있다(Hardie et al., 2013). 그 결과로 은행 대출에서 위험성이 높은 기

업 대출의 비중은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은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Kang, 2009, pp. 258-260). 한국금융제도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기업 대출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은 줄어들었지

만 발전주의 모델 이후 투자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은행의 역할은 약화되

었다. 즉 1997년 이후 규제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한국금융제도의 변화는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어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일

정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기업 투

자를 지원하는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저투자와 저성장

의 늪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4. 한국 정치경제질서와 복지국가

한국의 발전주의 질서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중

요한 방식은 급격한 경제성장모델이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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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공급보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

면 안정적인 고용과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다. 안정적인 고용과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

적 불안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시장적 방식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한 질서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

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정치경제질서는 1960년대 발전주의 질서

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탈규제적 질서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시장적 방식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

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해 왔다. 이러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특

성은 왜 한국에서 오랫동안 복지국가의 발전이 미미했는가를 설명해 주

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경제성장을 통한 시장적 방식을 통해 경제적 불

안정성의 해소가 가능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루어진 노동자 

대투쟁은 임금 상승 등과 같은 시장적 방식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

에 대한 요구였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아니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발전주의 질서에서 유지

되었던 국가 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는 질서가 아니다. 1990

년대 이후 지속적인 자유화를 통해 국가는 더 이상 한국의 금융제도를 통

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급격한 투자 상승을 일

으키고 이를 통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이 더 이상 한국 

정치경제질서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유화와 지구화는 시장의 

압력을 증가시켜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변동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자유화와 지구화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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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발전주의에서 자유주의로의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첫째는 자본주의 질서의 지구적 통합에 

맞추어 한국 정치경제질서가 자유화되어 경제적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는 한국 정치경제질서에 내재해 있었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던 

발전주의 메커니즘이 소멸하여 성장을 통한 경제적 불안정성 해소라는 

시장적 방식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주된 

문제점은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와 이에 대한 시장적 해결 방식의 부재

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시장적 해결방식의 부재는 복지국가 형

성을 위한 호의적인 외생적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

은 조건 속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경험은 경제적 불안정성

의 해결에 계속적으로 실패해 온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패

의 바탕에는 현실과 인식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즉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성장이 더 이상 안정적 고용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경

제적 불안정성 해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경

제적 불안정성을 감내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관념적 경로

의존성 때문이다. 외부의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

적 관념체계가 지속되는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면 외부의 환경과 

대중의 인식 사이에 인지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한국의 개발주의 시대의 

경험은 고도성장을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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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게끔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자유주의적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고도성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은 경

제성장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발전주의적 관념체계가 여전히 유지

되고 있다. 발전주의 질서의 해체 이후에도 발전주의 관념체계가 유지되

고 있는 관념적 경로의존성이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가로

막고 있는 인식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과거의 방식(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자각, 즉 관념적 경로의존성으로부터의 탈피와 복

지국가라는 새로운 대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념적 경로 형성의 

과정이 요구된다.

제4절 결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하

기 위한 정치적 방법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요구는 자본주

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불안정성의 정도와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

국가 형성의 요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

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지만 경제적 불안정성 그 자체가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복지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

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념체계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복지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물리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념체계의 변화를 야기하

는 관념적 과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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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복지국가 형성의 외

부적 요인이라면, 이 불안정성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는 사회적 관념체계

는 복지국가 형성의 내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정치경제질서는 

발전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변화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내재화된 경

제적 불안정성이 점점 더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질서

로의 변화 이후 경제적 불안정성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

전주의 질서의 해체 이후에도 경제적 불안정성은 경제성장을 통해서 해

소될 수 있다는 발전주의적 관념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현

재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은 발전주의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현재 한국 복지국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주된 과제는 발전주

의에 대한 규범적 비판이라기보다는 발전주의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발전주의의 ‘바람직함(desirability)’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현실 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발전

주의의 관념적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그 이후에야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관념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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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언제부터인가 포퓰리즘은 한국 사회에서 그리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

었다. 이 용어는 ‘인민주의’, ‘민중주의’, ‘대중주의’로도 번역되지만 흔히 

대중영합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와 동일시되며, 대중적 인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무책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자극적 언사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

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2000년대 후반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과 같은 복지 이슈를 둘러싼 논쟁을 겪은 이후

로는 – 국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학술적 개념으로서 그 정체가 

상당히 불분명한 –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도 대중화되었다. 이후 포퓰

리즘은 퍼주기, 선심성 같은 부정적 단어들을 연상시키며 선거에서 승리

하기 위해 재정 및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대중이 원하는 복지 공약

을 남발하는 정치 행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단순히 대중영합주의 정도의 의미로 국한될 수 있

는 개념이 아니다. 합의된 정의나 일관된 역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은 적어도 인민에 대한 호소를 그 핵심 특성으로 하며, 대체로 

반엘리트주의, 반기성주의, 정치 지도자와 대중 간의 직접적 연계에 대한 

강조, 자타의 이분법적 대립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Mény and Surel, 

2002; Mudde, 2004; 서병훈, 2008; 태가트, 2017). 물론 대중영합주의

적 성격이 포퓰리즘에 내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퓰리즘의 주변적 특성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중영합주의적 성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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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데 있어서는 ‘popularism’이라는 더 적합한 용어가 존재하고 있

기도 하다(홍윤기, 2006, p. 16). 만약 포퓰리즘이 정치인이 표를 얻는 대

가로 유권자에게 물질적 이익을 약속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면 ‘후견주의

(clientelism)’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Mudde and Kaltwasser, 2017, 

p. 8). 또한 포퓰리즘이 통상적으로 기회주의 내지 대중 선동이라는 의미

로도 자주 쓰이는데, 이 경우라면 각각 ‘opportunism’과 ‘demagogy’라

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Mudde, 2004, p. 543). 일상의 언어 또는 공론장

의 언어가 학술어만큼 엄밀하게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용

법상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오용된 의미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포퓰리즘이 과도하게 복지와 결부되어 그것이 마치 

특정 경제·복지정책과 긴밀한 친화성을 띠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실제

로 이 용어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재정지출, 적극적 소득

재분배 정책, 복지 확대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 포퓰리

즘의 대표적인 국가들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같은 국가들이 

종종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경제·복지정책을 기준으로 포퓰리

즘을 규정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분석한 일부 경제학자들에 의

해 시도된 바 있다(Dornbusch and Edwards, 1991; 김우택, 2004; 에

드워즈, 2012, pp. 263-372). 하지만 이런 시도는 상당한 결함을 내포

하고 있으며 포퓰리즘의 올바른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기

준으로는 현실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것을 포퓰리즘으로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퓰리즘은 전술한 경제·복지정책과 상반되는 신

자유주의와도 결합하며(Weyland, 1999), 독일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대안당(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은 자국 내 어떤 정당보다도 시장

급진주의적 면모를 보인다(김주호, 2017). 경제·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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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즘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이 때문에 이미 오래 전에 

학계에서 그 설명력을 상실했다(Mudde and Kaltwaser, 2017, p. 4) 

하지만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은 이런 접근 방식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

다(이성형, 2004).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한국의 포퓰리즘이 과연 포퓰리

즘이라고 불릴 만한가? 한국의 포퓰리즘이 포퓰리즘의 일반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가? 포퓰리즘의 일반적 용법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의미 있는 

수준의 포퓰리즘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복지포퓰리즘은 적

절한 표현인가? 포퓰리즘과 복지포퓰리즘이 한국에서 오용되고 있다면, 

그 이면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용어와 담론으로서는 존재하나 실제 현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대답의 단

초를 축소·왜곡된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에서 찾는다. 즉, 한국에서 포

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라는 의미로 오용되면서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는 

현상을 지칭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토대 위에서 관련 담론이 형성되었다

고 전제한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는 진보 세력과 그 정책을 비판·폄하하

기 위해 포퓰리즘을 활용한 보수 세력의 정략적 의도가 포퓰리즘 오용의 

배경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 복지 논쟁 과

정 속에서 등장한 복지포퓰리즘에서도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과 보수 

세력에 의한 포퓰리즘의 정략적 활용을 발견할 수 있음을 살핀다. 

이를 위해 우선 포퓰리즘의 개념과 핵심 특성을 정리한다(제2절). 이를 

통해 포퓰리즘은 정의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므로 어떤 현상이 포

퓰리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핵심 특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을 밝힌다. 이어서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한 배경과 그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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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핀다(제3절). 선행 연구에 기대어 한국에서 포퓰리즘의 등장은 보수 

세력의 정략과 결부되어 있음을, 그리고 한국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의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지도 일반적 용법에 부합하지도 않음을 규명한다. 

그다음으로 한국의 복지포퓰리즘을 다룬다(제4절). 2000년대 후반 복지

가 주요한 정치 의제로 급부상한 과정을 톺아본 후, 그에 대한 보수 세력

의 대응 속에서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그 담론이 형성되

었음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제5절). 

제2절 포퓰리즘의 개념과 핵심 특성

  1. 포퓰리즘의 개념

포퓰리즘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흔히 포퓰리

즘은 단순한 정치 구도하에서 감정을 자극하여 대중을 자신이 원하는 방

향으로 이끄는 데마고그의 정치로 여겨지거나 또는 확고한 원칙이나 사

상에 근간하지 않은 채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자신을 대중이 원하는 방

향에 맞추는 기회주의자의 정치로 간주된다. 한국에서처럼 ‘대중영합주

의’ 내지 ‘인기영합주의’의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포퓰리즘은 ‘대중 선동’, ‘기회주의’, ‘대중·인기영합주의’ 정도

로 해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개념 자체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

지 않다. 포퓰리즘을 정의한다는 것은 – 대표적인 포퓰리즘 연구자인 무

데(Cas Mudde)의 표현대로 –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기”(Mudde, 

2004, p. 542)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포퓰리즘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

니다. 이미 1967년 수십 명의 학자들이 영국 런던정경대학(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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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Economics)에서 열린 ‘포퓰리즘 정의하기’라는 제하의 콘퍼

런스에 참석하여 이러한 시도를 공동으로 감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는 못했다. 이 콘퍼런스에 참여했던 와일스(Peter Wiles, 

1969)는 그 결과물인 ‘교리(doctrine)가 아닌 징후(syndrome)’라는 글에

서 포퓰리즘을 징후로 파악하며 그것의 특징으로 무려 24가지를 열거했다. 

하지만 이것들 중 상당수는 과연 그 각각이 포퓰리즘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을 남긴다. 가령 와일스는 포퓰리즘의 한 특징

으로 국가의 경제적 개입에 대한 선호를 언급했는데, 이는 1930, 1940년

대에 등장한 페론주의로 대표되는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과 2000년대 

이후의 급진적 포퓰리즘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이곳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네오포퓰리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김

은중, 2017; 박구병, 2017). 현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특징은 프

랑스의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구 국민전선)에서는 발견되

지만(주디스, 2017, pp. 155-157; 213-231), 독일의 대안당에서는 그렇

지 못하다(김주호, 2017). 또한 24가지 특징들 모두가 발현된 포퓰리즘이 

현실에서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와일스 역시 해당 글의 후반부에서 고전

적 포퓰리즘들을 다루면서 그것들의 예외성을 언급했다. 

1967년 런던정경대학의 포퓰리즘 콘퍼러스에 동석했던 워슬리(Peter 

Worsley, 1969)는 포퓰리즘을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19세기 말 러시아 나로드니키 운동을 포함한 동유럽의 민

중운동, 같은 시기 미국의 농민 자주권 운동, 그리고 제3세계(아시아, 라

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민중운동을 다루면서 이 운동들이 동일한 용어

로 지칭되고 있으나 꽤나 이질적임을 보여 주었다. 다만 워슬리는 포퓰리

즘 운동은 아주 느슨하게 보아 “인민의 이름을 들먹이는 운동”(앞의 글, 

p. 242)을 일컫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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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번(Margaret Canovan, 1982)은 ‘포퓰리즘을 위한 두 가지 전략’

이라는 글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현상들은 공통된 특징 없이 다양

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이론을 고

안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신 그것들을 몇몇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그는 

이 글에서 농민 급진주의, 혁명적 지식인 포퓰리즘, 소작농 포퓰리즘, 포

퓰리스트 독재, 포퓰리스트 민주주의, 반동적 포퓰리즘, 정치인 포퓰리즘 

등 총 일곱 가지로 포퓰리즘을 분류했다. 하지만 캐노번이 제시한 유형들

에 포함되지 않는 포퓰리즘은 현실에 얼마든지 존재한다. 더욱이 그의 제

안은 이후 새로운 유형의 포퓰리즘이 등장할 경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캐노번의 해당 논문이 발표된 1982

년 이후 등장한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적 네오포퓰리즘이나 현대 유

럽의 우익 포퓰리즘은 그가 제시한 일곱 가지의 포퓰리즘 유형 중 어느 

하나로 쉽게 분류되지 않는다. 캐노번의 시도는 의미 있긴 하지만 – 아마

도 그 역시 인정할 것처럼 – 기본적으로 상당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태가트(Paul Taggart, 2017, pp. 16-50)는 포퓰리즘의 개념 규정을 

시도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후 포퓰리즘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은 해

당 현상들을 관통하는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구

체적 주제들로 ‘대의제 정치에 대한 적대감’, ‘마음속 이상향(heartland)

의 이상화’,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의 부재’, ‘위기 상황에 대

한 강력한 대응’, ‘자기제약적(self-limiting) 속성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

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근본적 딜레마’,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바

뀌는 성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태가트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 주제들

은 모든 포퓰리즘 현상에서 발견 가능한 요소라기보다는 이념형으로서의 

포퓰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개별 포퓰리즘 사례를 완벽하게 설명



제3장 복지와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과 복지포퓰리즘 73

하기보다는 포퓰리즘의 보편적 성격을 인지하면서 각 사례들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라클라우(Ernesto Laclau, 2005)는 포퓰리즘의 개념 규정에 있어 누

구보다도 혁신적이고 이론적으로 정교한 시도를 보여 주었다. 그는 앞선 

시도들과 달리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포퓰리즘을 정의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내용 중심의 접근 방식은 포퓰리즘을 명확

히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은 물론 그것을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대신 라클라우는 포퓰리즘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내용들로부터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포퓰리

즘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합리성(이성)’을 중심으로 그것을 

정의내릴 것을 제안한다. 그는 사회적 요구에서부터 출발하여 ‘인민’이라

는 집합적 정체성에 이르는 포퓰리즘 운동 속에서 이 합리성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기존 체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사회 내에서 개별적으

로 존재하던 특수한 요구들이 각각의 특수성을 포기하는 대신 공통성을 

강조하면서 통합되어 간다. 그로 인해 사회는 점차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

는 진영과 그것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진영으로 분

할되며, 후자는 단순히 공통성을 매개로 결합될 뿐만 아니라 ‘인민

(people)’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라클라우에게 이 일련

의 과정은 내용의 차이를 떠나 모든 포퓰리즘 현상에서, 나아가 모든 정

치에서 발견되는 특성이다. 이 때문에 그에게 포퓰리즘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 그것이 내포한 뛰어난 통찰

에도 불구하고 – 역으로 특수한 정치 현상으로 포퓰리즘이 존재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달리 말해, 모든 정치 현상이 포퓰리즘적이라는 

말은 어떤 포퓰리즘도 따로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수한 현

상이 아님을 반증한다. 포퓰리즘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라클라우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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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현실의 구체적인 포퓰리즘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처럼 포퓰리즘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이 현실에서 매우 상이한, 심지

어 대립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포퓰리즘은 사회주의나 

자유주의처럼 상대적으로 정교한 이론적 토대와 개념 구조에 기반하고 특

정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나름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발전해 온 – 
프리든(Michael Freeden)의 의미에서의 ‘두터운’ - 이데올로기라고 보

기 어렵다. 오히려 반대로 개별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발생해 왔고 몇몇 핵심 개념들의 느슨한 결합 위에서 구축된 – 역시 

프리든의 의미에서의 ‘중심이 얇은(thin-centred)’ - 이데올로기에 가깝다 

(Canovan, 2002; Mudde, 2004). 더욱이 대부분의 포퓰리즘은 그것의 담

지자들이 아니라 그 비판자들에 의해 경멸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포퓰리즘이 어떤 일관된 맥락 속에서 발전하기란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 

실제로 포퓰리즘 현상들 간의 이질성은 상당하다. 고전적 포퓰리즘을 

대표하는 러시아의 나로드니키(Narodniki) 운동과 미국 인민당(People’s 

Party) 중심의 포퓰리즘은 19세기 후반에 농촌을 기반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띤다. 하지만 전자의 주도 세력이 농촌 계몽을 위해 

내려온 도시 출신의 교육 받은 젊은 지식인들인 데 반해 후자는 기성 정

당들에 의해 대표되지 않은 농민에 의해 일어난 운동이었다(서병훈, 

2008, pp. 46-56; 태가트, 2017, pp. 53-72; 85-105). 고전적 포퓰리

즘과 이후의 포퓰리즘 간의 격차는 더욱 크다. 20세기 중반 이후 라틴아

메리카와 유럽에서 발전한 여러 형태의 포퓰리즘은 무엇보다도 보통 도

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포퓰리즘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러시아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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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고전적 포퓰리즘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특징이다. 하지만 라틴아메

리카의 포퓰리즘과 유럽의 포퓰리즘 역시 상당히 다르다. 전자가 좌익 성

향을 띠는 편인 데 반해 후자는 우익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다(서병훈, 

2008, pp. 64-87; 태가트, 2017, pp. 106-118; 129-153). 더욱이 라

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과 유럽의 포퓰리즘 자체도 내부적으로 꽤나 상이

하다. 앞서 언급되었듯,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크게 

1930, 1940년대에 등장한 고전적 형태의 포퓰리즘, 1980년대 말과 1990

년대 초의 신자유주의적 네오포퓰리즘, 2000년대 이후의 급진적 포퓰리

즘라는 세 가지 상이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김은중, 2017; 박구병,  

2017). 유럽의 포퓰리즘도 하나의 틀로 묶이지 않는다. 과도하게 강한 민

족주의를 바탕으로 반이민·반난민·반이슬람과 유럽회의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우익 포퓰리즘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스페인의 포데모스

(PODEMO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좌익 포퓰리즘 역시 존재한다(주디

스, 2017, pp. 133-231). 또한 우익 포퓰리즘이라 하더라도 동유럽의 

우익 포퓰리즘은 서유럽의 그것과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오승은, 2017). 

심지어 서유럽의 우익 포퓰리즘도 내부적으로 꽤나 상이하며 다양한 하

위 유형으로 분화된다(Priester, 2016). 

  2. 포퓰리즘의 핵심 특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포퓰리즘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현실의 

포퓰리즘 현상들 간의 높은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포퓰리즘이 일관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어느 정도 수

긍케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든 포퓰리즘으로 지칭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엄밀한 개념 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포퓰리즘이라

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조건은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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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포퓰리즘과 포퓰리즘이 아닌 현상을 구분할 수 없으며, 이 개념의 

혼동, 왜곡, 오남용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의 필수조건에 대한 물음은 포퓰리즘 현상들이 기본적으로 공

유하는 핵심 특성에 대한 물음으로 환원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워슬리는 

상이한 포퓰리즘 운동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면서도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Worsley, 1969). 그가 제

시한 포퓰리즘의 두 가지 기본 요소도 이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워

슬리는 포퓰리즘이 인민의 의지를 강조하며 인민과 지도자 간의 직접적 

접촉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연구자 중의 하나인 무데의 입장은 워슬

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포퓰리즘을 “사회가 궁극적으로 ‘순

수한 인민’ 대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동질적이고 적대적인 집단으

로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며, 정치는 인민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

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Mudde, 2004, p. 543)로 이해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인민, 엘리트, 일반의지라는 세 개념에 있다(Mudde and Kaltwasser, 

2017, pp. 9-19). 인민주권에 대한 강조, 이분법적 진영 논리, 반엘리트

주의, 반기성주의, 반다원주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직접민주주

의에 대한 동경과 같은 포퓰리즘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성들도 기본적으

로 이 세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포퓰

리즘의 핵심 개념은 분명히 인민”(Mudde, 2004, p. 544)이며, “‘주권자 

인민’은 상이한 포퓰리즘 전통들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주제”(Mudde 

and Kaltwasser, 2017, p. 10)이다. 인민은 포퓰리즘을 구성하는 인민

과 엘리트 간 대립구도의 한 축이면서 동시에 정치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일반의지의 담지자라는 점에서 나머지 두 개념은 인민과의 연관 속에

서 파생된 것으로까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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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연구의 또 다른 권위자인 캐노번(2015)이 인민에 대한 포괄

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도 이 개념이 포퓰리즘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 

때문일 것이다. 포퓰리즘은 어원상 인민을 뜻하는 고대 로마의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에서 기원했는데, 이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 – ‘포풀

루스 로마누스(Populus Romanus)’가 시사하듯 – 정치공동체 전체를 의

미하면서 동시에 그 일부를 구성하는 – 노예와 달리 정치적 권리를 가지

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족에 속하지는 않는 ‘플레브스(plebs)’

라는 – 평민 계급을 의미했다. 정치공동체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의미하

는 이중성을 띠고 있었지만 주권의 담지자라는 인민의 의미는 로마 공화

정이 무너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이 의미는 각 언어에서 인민을 

뜻하는 단어들– 예컨대 영어의 ‘people’, 독일어의 ‘Volk’, 프랑스어의 

‘peuple’ –이 의미상 다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공통적으로 내

재되어 있기도 하다(앞의 책, pp. 28-76). 

캐노번은 주권의 담지자로서 인민이 포퓰리즘의 핵심이라는 데에 동의

한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인민을 신뢰하라’에서 

“기성 권력구조와 사회의 지배적 사상과 가치에 맞서는 ‘인민’에 대한 호

소”(Canovan, 1999, p. 3)가 포퓰리즘의 핵심 특성이라고 언급한 바 있

다. 이는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그림자’로 비유한 그의 탁월한 통찰의 

토대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에는 상호의존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대립적인 두 면모가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주권자 인민의 정치 활동

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속과 결

부된 구원적 면모(redemptive face)이며, 다른 하나는 제도로서 민주주

의가 실제로 작동하면서 사회 내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실용적 면

모(practice face)이다. 캐노번은 민주주의가 두 면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실용적 면모로 치우칠 때, 달리 말하면 구원적 면모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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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해져 민주주의가 주권자 인민의 정치로부터 멀어져 갈 때 포퓰리즘 등

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마련된다고 본다. 실제로 포퓰리즘은 인민의 의

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존 정치와 엘리트들을 비판하

고 그들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주권자 인민을 위한 새로운 정

치를 구현할 것을 주장하면서 등장한다.

메니와 수렐(Yves Mény and Yves Surel, 2002)은 포퓰리즘 운동들

이 이질적이긴 하지만 논거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고 밝

혔다. 첫째,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 내에서 인민의 역할과 근본적 

지위를 강조한다. 포퓰리스트는 인민을 중심에 놓고 사회와 정치를 바라

보는데 이 과정에서 ‘인민’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경향

을 보인다. 특히 인민과 엘리트 간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포퓰리즘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성이다. 이 구도 속에서 둘째, 인민이 (정치) 엘리트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스트의 관점에서 엘리트는 전체 인

민의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셋째, 기존 엘리트를 축출하고 인민의 우월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포퓰리즘 운동은 인민의 의지에서 벗어나 있는 대의제와 

기타 제도들을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을 통해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

다. 메니와 수렐이 제시한 포퓰리즘 운동의 이 공통된 논거들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것들의 중심에 인민이 놓여 있다는 점이다. 포퓰리즘 운동은 인

민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의 의지에 반하는 모든 것을 넘어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려는 정치 운동으로 이해된다. 

태가트(2017, pp. 157-169)도 인민에 대한 강조가 포퓰리즘의 결정적 

특성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동시에 그는 이 특성이 포퓰리즘에 필수적 요

소로 자리 잡은 이유를 살핀다. 태가트에 따르면, 그 이유는 “포퓰리즘에 

있어 ‘국민(인민)’은 다루기 쉽고 유연한 개념이기 때문이다”(앞의 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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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이 개념은 포퓰리스트가 자신이 지향하는 특정 가치를 구현하는 동

질적인 단일체로 잠재적 유권자들을 묶어내고 이들의 지지를 동원하는 데 

있어 매우 용이하다. 더욱이 인민은 다수(majority)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는 이 개념을 내세우면서 자연스레 민주주의의 대

표자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며 더 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포퓰리스트는 자신이 상정한 인민의 정체성에 반하는 특정 사회집

단(특히 엘리트)을 악마화하여 이 집단에 분노하는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인민 내부의 연대감을 창출·강화한다. 요컨대 포퓰리스트는 자신들이 

구현하려는 ‘마음속 이상향(heartland)’의 거주자인 인민을 정치적 수사 

속에서 끊임없이 호명하고 구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다. 

포퓰리즘을 정치 스타일로 보는 모피트(Benjamin Moffit)에게도 인

민은 포퓰리즘의 핵심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는 포퓰리즘을 이데올로기, 

전략, 담론, 정치 논리로 보는 기존 연구들을 비판하고 그것을 정치 스타

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Moffit and Tormey, 2014; Moffit, 2016). 

모피트는 이론의 여지없이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현상들만을 선별한 후 

그것들 간의 공통점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포퓰리즘의 핵심 

특성을 추렸다. 그에 따르면 모든 포퓰리즘 현상들은 정치 스타일의 측면

에서 인민에 대한 호소, 나쁜 매너, 위기·파국·위협의 강조라는 세 가지 

특성을 공유한다. 앞서 언급된 다른 연구자들에 비해 모피트는 인민이 포

퓰리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포퓰

리즘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임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렇듯 거의 모든 포퓰리즘 연구자들은 인민에 대한 강조가 포퓰리즘

의 핵심 특성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특

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

을 경우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와 제대로 구별될 수 없을 것이다. 주지하



80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듯, 민주주의 역시 인민주권을 토대로 하고 정치적 권력과 정당성의 기원

을 주권자 인민에서 찾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포퓰리즘 연구자들은 이 점

을 인지하고 있다. 이들은 포퓰리즘이 인민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무엇보

다도 반자유주의, 반다원주의, 반헌정주의, 대의제에 대한 불신 등으로 

특징 지어지며,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Urbinati, 1998; Mény and Surel, 2002; Canovan, 1999; 

2002; Arditi, 2003; 2004; Mudde, 2004; Panizza, 2005; Abts and 

Rummens, 2007; Kaltwasser, 2013; 태가트, 2017; Mudde and 

Kaltwasser, 2017; 뭉크, 2018; 김주호, 2019b). 

특히 뮐러(Jan-Werner Müller, 2016)는 포퓰리즘의 반다원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스트는 인민의 단일한 의지가 존재

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오로지 자신에 의해서만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

하면서 자신들이 상정한 ‘진정한 국민(인민)’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배

제를 정당화한다. 뮐러의 말을 인용하자면,

“어떤 행위자나 정치운동이 포퓰리즘으로 규정되려면, 국민의 일부만 

진짜 국민이라고 주장해야 하며, 오직 포퓰리스트만이 이 진정한 국민

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고대 로마의 용

어를 빌리자면, ‘플레브스(plebs)’, 즉 ‘평민’의 이익을 위해 싸운다고 

포퓰리즘인 것이 아니라 오직 플레브스만(즉, 귀족과 노예 계급은 빼

고) ‘포풀루스 로마누스(로마 인민)’이고 오직 특정한 종류의 ‘포풀라레

스(민중파)’만 진정한 인민을 올바로 대표한다고 주장한다면 포퓰리즘

이 맞다.”(앞의 책, 36)

국내의 대표적 포퓰리즘 연구자인 서병훈(2006, 2008)은 포퓰리즘의 

다양한 특성들을 제시하면서 그것들에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는 

이 특성들을 포퓰리즘이라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조건(기본 명제)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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퓰리즘에서 자주 발견되나 필수적이지는 않은 조건(하위 명제)으로 구분

하고, 기본 명제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하위 명제의 일부만 충족시키더라

도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한다(〈표 3-1〉 참조). 그는 기본 명

제로 2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인민주권 회복론’이며, 그것의 하위

에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낭만적 미화’, ‘엘리트에 대한 적개심 고취’, 

‘현상 타파 주장’,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계급 연합’ 등이 있다. 두 

번째 기본 명제는 ‘감성 자극적 단순정치’로서 그것의 하위 명제로는 ‘가

부장적 지도자중심주의’, ‘선동정치’, ‘체제 개혁의 한계’가 존재한다. 

〈표 3-1〉 포퓰리즘의 기본 명제와 하위 명제

기본 명제 인민주권 회복론 감성 자극적 단순정치

하위 명제

• 보통 사람들에 대한 낭만적 미화
• 엘리트에 대한 적개심 고취
• 현상 타파 주장
•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 계급 연합

• 가부장적 지도자 중심주의
• 선동정치
• 체제 개혁의 한계

자료: 1) 서병훈. (2006). ‘포퓰리즘 구하기’: 개념 규정을 위한 시도. 철학연구 72, 203-223.
2) 서병훈. (2008). 포퓰리즘. 서울: 책세상.
1)과 2)의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

제3절 한국 포퓰리즘의 등장과 용법

  1. 한국 포퓰리즘의 등장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말부터 서서히 등장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빈번히 사용되었다. 한국언론재단

의 기사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중앙종합일간지와 

경제일간지에서 ‘포퓰리즘’을 언급한 기사량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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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기사량은 1990년대에는 단 36건인 데 반해, 2000년대에는 이

보다 약 120배 증가한 4201건에 이르렀다(〔그림 3-1〕 참조). 보다 구체

적으로 보면, ‘포퓰리즘’이 1997년까지 기사에 등장한 빈도수는 매년 한

두 번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빈도수는 1998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를 기록하고 2000년에는 이보다 두 배 증가한 23건을 기록했다. 이 수치

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136건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

수를 기록했고, 2003년에는 이보다 약 2.5배 증가한 357건, 2007년에

는 이보다 다시 약 2배 증가한 677건을 기록했다. 그 이듬해인 2008년에

는 거의 네 자릿수에 육박했다.  

〔그림 3-1〕 중앙종합일간지와 경제일간지 내 ‘포퓰리즘’ 포함 기사량의 연도별 추이

(1990-2009년)

자료: 빅카인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에서 2019. 11. 20. 인출.

이러한 추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포퓰리즘’이 전통적 야당인 민주당 

계열의 집권 시기에, 즉 정권 교체 이후에 언론 용어로 자리 잡았다는 사

실이다. ‘포퓰리즘’을 포함한 기사량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1998년은 김대중 정부의 집권 1년 차이며, 이 수치는 이 정부의 마지막 



제3장 복지와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과 복지포퓰리즘 83

두 해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 증가폭은 노무현 정부 집권기에 더욱 

가팔라졌다. ‘포퓰리즘’이 언급된 기사의 양은 이 정부의 집권 1년 차인 

2003년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357건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집권 5년 차인 2007년에는 677건에 이르렀다. 물론 해당 기간에 일

부 유력 일간지의 기사가 빅카인즈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가령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기사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단 14건에 불과하다(〔그림 3-2〕 참조). 이마저도 1건을 제

외한 나머지는 1997년 이후의 것들이다. 반면 이 수치는 2001년 한 해에

만 56건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의 첫해인 2003년에 100건에 육박한 후 

비슷한 수준의 수치를 기록하다가 이 정부의 마지막 집권 해인  2007년

에는 140건에 이르렀다. 다른 언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서도 포

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2000년대 들어서, 즉 정권 교체 이후 폭발

적으로 증가했다. 

〔그림 3-2〕 조선일보 내 ‘포퓰리즘’ 포함 기사량의 연도별 추이(1990-2009년)

자료: 조선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에서 2019. 11.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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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기는 2006년 발표된 자신의 논문에서 이미 이런 경향을 추적한 바 

있다. 카인즈(KINDS)를 통해 서울에서 발간되는 10개의 종합일간지2)를 

대상으로 수행된 그의 조사에 따르면, 이 언론사들에서 포퓰리즘은 노태

우 정부 시기에 3건, 김영삼 정부 시기에 14건, 김대중 정부 시기에 432

건, 노무현 정부 시기에 1158건 언급되었다고 한다. 그의 연구에서도 언

론에 포퓰리즘이 언급되는 빈도수는 정권 교체 이후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윤기는 용어로서 포퓰리즘이 언론계에 빈번히 쓰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 한국에서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4U)에서 ‘포퓰리즘’을 포함하는 연구 성과물을 검색한 결과, 조사 

당시의 시점으로 국내학술지 논문은 총 11건, 학위 논문은 2건, 단행본은 

34권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학술지 논문들은 모두 한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포퓰리즘 현상을 다루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단행본

의 경우 2000년 이후에 출간된 것이 30권인데, 이 중 한국 포퓰리즘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한국에서 포퓰리

즘이라는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관

련 현상을 지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론을 중

심으로 왜곡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권 교체 이후, 특히 노무현 정부하에서 언론 용어로 자리 잡은 포퓰리

즘은 보수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도 그 빈도수에 변함이 없었다. 〔그림 3-1〕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이전 시기보다 사용 빈도수가 증가하기

도 했다. 이 용어를 포함한 기사량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인 2008년에 

이미 전년보다 1.36배 증가한 918건을 기록했고, 2011년에는 다시 그것

2) 구체적으로 해당 신문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대
한매일),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이다(홍윤기, 200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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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배 이상으로 증가한 7621건에 달했다.3) 하지만 이는 후술할 것처럼 

2009년 경기도 교육감선거를 시점으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이슈들이 핵

심적인 선거 이슈로 부상하고 개혁·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정치적 대

결의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 속에서 포퓰리즘은 주로 복지 이

슈들의 과도한 선심성 등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경향이 강하다.

  2. 한국적 용법의 특성

앞서 살펴본 바대로 포퓰리즘 용어는 2000년대 들어 한국에서 본격적

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포퓰리즘 담론 역시 특히 ‘인터넷 포퓰리즘’이

나 ‘복지포퓰리즘’ 등을 둘러싸고 존재해 왔다(이원태, 2006; 강원택, 

2011; 정재철, 2011; 김주호, 2019a). 하지만 포퓰리즘이라 불릴 수 있

는 현상이 한국에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어떤 현

상이 포퓰리즘으로 지칭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포퓰리즘 현상들의 핵심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현상이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홍윤기, 2006; 

김주호, 2019a). 그렇다면 한국에서 포퓰리즘 용어와 담론은 존재하나 

포퓰리즘 현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답하

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성형(2004)은 한국에서 보통 ‘인기영합주의’ 등의 의미로 통용되는 

포퓰리즘(민중주의)의 용법은 학술적으로 엄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

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의 용법을 

크게 ‘역사적 범주로서의 민중주의(포퓰리즘)’, ‘정치형태로서의 민중주

의(포퓰리즘)’, ‘경제정책 형태로서의 경제적 민중주의(포퓰리즘)’ 등 세 

3) 빅카인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에서 2019. 11.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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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구분하고, 한국적 용법은 그나마 세 번째 용법에 가깝다고 판단한

다. 경제 형태로서의 경제적 민중주의의 대변자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정

책의 측면에서 포퓰리즘을 규정한다. 이들은 포퓰리즘 정권이 노동계급 

및 중하층 계급의 정치적 지지는 물론 내수 지향 경제로부터 이득을 보는 

업계의 정치적 지지까지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농촌 지역의 과두제, 

외국 기업, 국내 대기업 엘리트들을 고립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명목 임금 증가 및 가격 통제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키고, 환율 통제 및 고평가 정책을 통해 인플

레이션을 억제한다. 경제 형태로서의 경제적 민중주의의 용법에서 포퓰

리즘은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전형적인 경제정책들을 토대로 규정된다. 

이성형에 따르면, 한국에서 통용되는 포퓰리즘의 의미는 그나마 이 용법

에 근접하지만 그다지 엄밀하지는 않다. 오히려 “현재 학자, 언론인, 정치

인들이 사용하는 민중주의라는 말은 그냥 ‘대중추수주의’ 내지 ‘인기영합

주의’란 말과 같다. 하지만 이 용법은 국적불명의 편의적 사용법이다”(앞

의 글, p. 54).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을 사용할 경우 이 개념은 “정치적인 

반대자를 몰아붙이는 낙인이 되거나 개혁을 가로막는 보수주의자들의 상

투적 어법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앞의 글, p. 54). 따라서 이성형은 한국

에서 포퓰리즘을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세 번째 의미로 엄격히 제한하

면서 ‘경제적 민중주의(포퓰리즘)’로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홍윤기(2006)는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자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본

다는 점에서 이성형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 그는 이성형이 언급한 ‘경제

정책 형태로서의 경제적 민중주의’의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포퓰

리즘은 그나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이 포퓰리즘과도 별다른 유사성이

나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단언한다(앞의 글, p. 19). 홍윤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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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라는 말로 왜곡·축소되어 있다. 이러

한 지적은 적절해 보인다. 포퓰리스트에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기회

주의적 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포퓰리즘의 일부 특성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그것의 주변적 특성이 전체의 특성

으로 오도되고 있다. 

홍윤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에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중영합주의를 뜻하는 영어 단

어 ‘popularis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수 언론들은 의도적으로 

포퓰리즘을 어원상 별로 연관되지 않은 대중영합주의로 번역하여 왜곡·

축소된 의미를 유통시켰다고 한다. 홍윤기는 보수 언론의 이러한 의도적 

왜곡이 “‘시민적 참여를 조장하는 모든 시도, 시민단체들에 의한 모든 정

치적 연대의 시도’를 포퓰리즘으로 공격”(앞의 글, p. 17)하려는 목적과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에 포퓰리즘이라

는 용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이전까지 제대로 발현되지 않은 시민

사회의 요구를 차단하려는 보수 언론의 의도에 따른 결과로 보았다.

강정인(2008)도 홍윤기와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용어의 확산과 왜곡된 

용법이 한국 보수 세력의 의도와 결부되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1997년과 2002년 대선의 연이은 패배와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및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한 보수 

세력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자기쇄신의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보수 시민단체들이 행동주의를 강화하고 뉴라이트 운동을 조직하는 동안 

보수 언론과 지식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을 ‘중우(衆愚)’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영합한 무책임한 행태의 극치로 폄훼하는 담론 전략을 

구사했다. 강정인은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이 포퓰리즘을 담론 공세의 핵

심 무기로 활용하면서 민주정부의 개혁을 저지하고 시민 참여의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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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평등의 심화를 통한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봉쇄하는 담

론 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보았다. 달리 말하자면, 보수 세력은 김대중, 노

무현 정부하에서 추진된 개혁 정책을 ‘중우’의 절제되지 않은 요구에 영합

한 결과로 평가절하 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민주정부의 ‘포퓰리즘’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런 비판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거의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적정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

상의 추가적인 민주화는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더 많은’ 민주주의는 다만 민주주의의 타락된 형태인 중우정치

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었다.”(강정인, p. 29)

보수 세력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대

중,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 개혁 정책들

을 민주화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여 정치적 지

지를 획득하려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대중영합주의로 통용되는 포퓰리

즘은 이에 공세를 가하는 데 있어 보수 세력에게 꽤나 유용한 표현이었다. 

한국 포퓰리즘에 대한 서병훈(2008, pp. 248-259)의 평가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서병훈은 포퓰리즘의 특성을 2가지 기본 명

제와 8가지 하위 명제로 구분하고, 전자를 모두 충족시킨다면 후자의 일

부만 충족시키더라도 포퓰리즘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기준

에 근거하여 한국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라 불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 포퓰리즘에서는 첫 번째 기본 명제인 인민주권 회복론이 거의 발견

되지 않고, 두 번째 기본 명제인 감성 자극적 단순정치만 부분적으로 노

무현 정부 시기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용

어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좌파 정부’의 여러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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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빌려 쓴 것이 그 원인이다. 

포퓰리즘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단면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

부분 포퓰리즘을 마땅찮게 생각한다. 이런 시각은 보수 성향의 언론에

서 특히 두드러진다. (…) 포퓰리즘을 원용하며 한국의 현실 정치를 비

판하는 시각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첫째, ‘대중 

영합적이고 무책임한 인기 정책’을 가리키기 위해 포퓰리즘을 찾는 경

우다. (…) 둘째, ‘반정치적’ 성향의 정치인이 대중적 인기를 끄는 것을 

포퓰리즘 특유의 현상으로 간주하는 경우다.“ (앞의 글, pp. 249-251)

서병훈 역시 앞서 언급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수 세력이 정

권 교체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공격을 가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을 

정략적으로 사용했음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의 

인플레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정치 세력의 편

견이 담긴 결과”(앞의 책, p. 256)이다. 

한국 포퓰리즘 논쟁을 톺아 본 강원택(2011)도 보수 세력에 의한 포퓰

리즘 개념의 오용을 지적한다. 그는 포퓰리즘의 기본 특성으로 반엘리트·

반기득권적 속성, 정치적 대의 구조를 우회하는 대중 동원, 계급 연합적 

특성, 카리스마적(가부장적) 지도자,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배타성 및 적

대감 등 다섯 가지를  꼽고, 이 특성에 비추어 한국의 포퓰리즘 논쟁을 살

펴보았다. 강원택 역시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정권 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등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언급되었고 관련 논쟁들은 이 정부와 뒤이은 노

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맥락

에서 등장한 한국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의 기본 특성에 여러모로 부합

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의제를 우회하여 직접 대중과 접촉하려는 포퓰리

스트의 특성은 김대중, 노무현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역

대 어느 대통령들보다 의회정치를 중시하고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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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했다. 카리스마적(가부장적) 지도자에 대한 희구도 김대중, 노무현으

로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신드롬이 된 박정희로 향하는 경

향이 있다. 또한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배타성 및 적대감은 지지자 결집

을 위해 선거 경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 수준 이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강원택은 이런 근거들을 토대로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이

뤄진 포퓰리즘 논쟁은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학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기보다는 정치적 비판과 공세를 위해 동원된 개념과 수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보고 한국에서는 “보수 성향의 정파가 진보 성향의 

정파 (혹은 그러한 정책적 흐름)을 비판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을 

동원한 것”(앞의 글, p. 47)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한국 포퓰리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의 핵심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특히 서병훈(2008)이 잘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포퓰리즘에서

는 인민에 대한 호소라는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성마저 발견할 수 없

다. 또한 감정 자극적 단순정치, 반엘리트주의, 반기성주의, 반다원주의, 

대의제에 대한 불신, 직접민주주의적 성격, 카리스마적 지도자,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강한 배타심 등도 분명하게 포착되지 않는다. 포퓰리즘의 부

수적 특성인 대중영합주의만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실제로 한국에서 포퓰

리즘이 이런 의미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 특성이 다른 대표적인 – 가령 라

틴아메리카와 같은 – 포퓰리즘들에서만큼 한국의 포퓰리즘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을 제일 먼저 문제시한 이성형

(2004)은 한국 포퓰리즘의 용법과 표기를 경제적 포퓰리즘으로 엄격히 제

한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한국의 포퓰리즘이 그 핵심 특성을 지니지 못

했음에도 포퓰리즘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제안된 궁여지책일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보수의 정략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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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포퓰리즘이 정권 교체 이후 김대중 정부하에서 빈번히, 뒤이은 노무

현 정부 하에서 폭발적으로 사용된 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될 수 없

다. 특히 강정인(2008)이 잘 보여 주었듯이, 이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집

권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린 보수 세력이 개혁에 저항하고 이 개혁을 추진

하는 소위 ‘민주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동원한 결

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이미 충분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

는 보수 세력에게 이 정부들의 개혁 정책은 어느 정도는 실제로 ‘과도하

게’ 대중이 원하는 바에 영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이며,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이 원하는 바에 무책임하게 영합한다는 이미지를 이 정부

들에 덧씌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왜곡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포퓰

리즘이 포퓰리즘의 기본 특성들을 지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

어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의 일반적 용법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사

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실제 현상으로는 존재

하고 있지 않으나 용어와 담론으로서는 존재하는 독특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홍윤기(2006)의 지적처럼, 한국에서 보수 세력

은 대중영합주의적 성격이 포퓰리즘의 부수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마치 포퓰리즘의 전체인 것처럼 이해하고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라

는 의미로 등치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은 2000년

대 후반 확산된 복지포퓰리즘 논쟁에서도 그대로 담겨 있다. 국외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기이한 용어는 복지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대결

에서 후자가 전자를 공격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로 축소·왜

곡하여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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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의 복지포퓰리즘

  1. 복지의 정치 의제화와 복지포퓰리즘의 등장

근대 이후 한국의 복지체제는 정치 변동 및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변모

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통치와 식민지 경제의 조건하에서 서서히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화해 갔고, 해방 직후에는 원조복지체제의 형태를, 

군사정권 시기에는 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태를 띠었다. 이후 신자유주의

화를 거치면서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해체되었지만 그 유산인 역진적 선별

주의 복지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윤홍식, 2019a; 2019b; 2019c). 

하지만 이런 복지체제의 발전 과정 속에서 복지는 오랜 기간 중요한 정

치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견고한 성장 우선주의

에 있을 것이다. 늦어도 박정희 정권 이후 경제성장은 거의 항상 국가의 최

우선 목표로 설정되었고, 그 결과 복지는 성장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주

제로 차치되었다. 산업화 초기 동원 가능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

과 집중 및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기초한 경제성장 전략이 관철되어 유례

없는 엄청난 성공을 거둠에 따라 성장 담론은 한국 사회의 강력한 지배담

론으로서 오랫동안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김윤철, 1999; 이광일, 

2003; 조희연, 2003). 이 영향력은 경제성장이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시기

에도 여전히 강했고 복지를 논의할 공간은 그만큼 협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가주도경제하에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

이 될 수 없었다는 점도 복지가 정치 의제화될 수 없었던 이유였다. 이 정

책들은 지지층의 선호에 토대를 둔 각 정파의 상이한 입장들이 조율된 결

과가 아니라 사회집단들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한 국가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입안하고 실행한 결과였다. 국가주도경제는 1980년대부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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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으로,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결정적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

제로 대체되었지만(지주형, 2011), 복지는 여전히 정치 의제로 다루어지

지 않았다. 복지에 우호적이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서 복지를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구 경제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택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이광일, 2003; Pirie, 2008, pp. 1-16). 

마지막으로 권위주의로 인해 복지가 정치 의제로 등장하기 어려웠다. 

다른 대부분의 정치 의제가 그러하듯 복지를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

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가 부족

한 민주적 정당성을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보완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지

는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제도적 민주화가, 1997년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1987년 직후 이전

과 다른 형태의 복지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나 일시적이

었다(윤홍식, 2019c, pp. 198-228). 1997년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구

제금융하에서 IMF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

었기 때문에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큰 제약 속에 있

었다. 더욱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역시 성장 우선주의와 기존의 복지체

제에서 크게 자유롭지 않았다(김균, 박순성, 1998; 윤상우, 2009; 윤홍

식, 2019c: pp. 247-389). 물론 이 정부들에서 이루어진 복지정책의 진

전과 복지제도의 확충을 간과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것이 급격한 신자유

주의화에 따른 보완적 조치였음도 부정할 수 없다(신광영, 2002; 윤홍식, 

2019c: pp. 329-335). 

복지가 정치 의제로 부각된 것은 2000년대 말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

르러서였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불충분한 사회안

전망, 사회적 불안의 고조,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성장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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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이슈들을 매

개로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2009년 경기도 교육감선

거에서의 무상급식 논쟁이었다. 당시 진보 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상곤 후

보의 무상급식 공약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경기도를 넘어 

전국 수준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무상급식 이슈는 이미 2004

년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 의해, 2006년 전북 도지사 선거

에서 민주노동당 염경석 후보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나 2009년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와 같은 폭발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같은 해 말 경기

도 도의회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충돌함에 따라 무상급식 이

슈는 재차 부각되었다(신광영, 2012, p. 47).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

상급식 이슈는 단순히 새로운 복지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

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열어젖혔다. 

복지 이슈는 이어지는 선거들 속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2010년 동시 실시된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 여야는 복지정책을 중

심으로 다시 격돌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농어촌 학생 

위주의 무상급식과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모든 가정에 영유아 보육·교

육비 제공 등 선별적 복지를 내세운 데 반해,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연합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적 무상급식과 영유아의 무상보육·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제시했다.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와 진보 교육감들의 선

전으로 종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강도를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다. 이 사회적 요구를 정책화하려는 시도와 그것을 

저지하려는 시도 간의 충돌은 서울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

고, 이는 복지 논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2010년 선거 결과 서울에

서 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시의회 의석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진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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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곽노현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는데, 이들은 이듬해 초 무상급

식 이슈를 놓고 서울시 당국과 갈등했다.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가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거부하고 해당 사안을 주민투표로 발의함에 따

라 진보와 보수는 단순히 무상급식 도입의 찬반을 넘어 보편적 복지와 선

별적 복지라는 복지정책의 기조를 놓고 정면충돌했다(윤홍식, 2019c, 

pp. 553-556). 하지만 주민투표의 개표 자체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복지 확대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복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로까지 인식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12년 대선으로까지 이

어졌다. 5년 전 대선을 준비하면서 ‘줄푸세’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했던 가장 보수적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마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분배 강화와 복지 확충을 강조했다(위

평량, 2012; 2013). 

이런 배경 하에서 복지는 2000년대 후반 처음으로 한국 정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한국 복지정치의 발전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 신광

영(2012)을 따르자면, 한국에서 복지는 복지정치의 3단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 의미에서의 정치 의제가 되었다. 복지정치 1단계에서 복지는 권

위주의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공무원, 군

인, 교사 등 주요 사회집단에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이들을 정권

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 복지는 그것이 최우선적으

로 필요한 이들보다는 정권 유지에 필요한 이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복지정치는 권위주의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성취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복지를 정치 의제화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복지정책을 주

도할 정당이나 사회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정치의 2단계

에서 복지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었다. 급격한 신자

유주의적 개혁에 따른 대량 실업과 빈곤의 확대로 대중적 저항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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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자체가 이행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한 국제금융기구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고, 그 결과 복지제도가 확대·강화되었

다. 하지만 복지정치의 1단계와 2단계에서 복지정치는 존재했을지언정 

정치 의제로서 복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2000년대 후반 복지

정치의 3단계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복지가 한국 

정치의 핵심 의제로 부각했다.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복지정책들

을 제시하기도 했다. 복지 의제를 계속 정치화하고 복지정책을 주도할 주

체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점, 복지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선거를 중심으

로 전개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지만 한국에서 복지정치가 새로운 국

면에 접어들었음은 분명하다. 

고원(2012)은 2000년대 후반 복지의 정치 의제화를 정치균열의 재편

에 따른 결과로 이해한다.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인구구조 및 가족구

조의 변화, 세계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 그리고 그에 따른 성장 우선주의에 대한 회의감 증대와 복

지 및 분배 강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 등이 복지정치의 등장을 가능케 했

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동시에 고원은 민주화 이후 지역 구도를 따라 형

성된 지배적 정치균열 구조가 일상생활 이슈들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 

복지 의제의 부상과 맞물려 있음에 주목한다. 

이렇듯 복지는 2000년대 후반 처음으로 핵심적인 정치 의제로 부상했

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점은 그 시기가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확산되고 복지포퓰리즘 담론이 형성된 시기와 일치한다

는 것이다. 이는 언론에서 – 느슨한 기준에서의 – 복지포퓰리즘 관련 기사

량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빅카인즈에서 중앙종합일간

지와 경제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검색 결과는 [그림 3-3]에서와 같다.4) 물

4) 중앙종합일간지에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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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빅카인즈의 검색 단위가 형태소이기 때문에 온전히 ‘복지포퓰리즘’만

을 포함한 기사가 아닌 ‘복지’와 ‘포퓰리즘’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기사

들이 검색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두 단어가 결부되는 정도의 추이

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3]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 ‘복지’와 

‘포퓰리즘’을 동시에 포함하는 기사량은 2000년대에 단 7건에 불과했다. 

‘포퓰리즘’을 포함하는 기사량이 2000년대 들어 매년 세 자릿수를 기록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그림 3-1 참조]). 이 시기

에 용어로서 복지포퓰리즘이 통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반면 

이 수치는 201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10년 131건을 기록

한 데 이어 2011년에는 무려 2569건에 이른다. 이는 당해 진보와 보수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계기로 정면충돌한 결과로 추정된다. 관련 

기사량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도 752건에 달한다. 2013년 이후의 

수치는 앞선 두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2000년대와 비교해서는 압

도적으로 높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포퓰리즘은 2010년대 들어

서면서부터 복지 이슈와의 연관 속에서 상당히 빈번히 언급되었다. 복지

포퓰리즘 담론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결코 무

리가 아니다. 

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일간지에는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가 포함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신문은 해당 기간의 기사를 빅카인즈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검색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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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중앙종합일간지와 경제일간지의 ‘복지’와 ‘포퓰리즘’ 동시 포함 기사량의 

연도별 추이(2000-2017년)

자료: 빅카인즈 Retrieved from https://www.bigkinds.or.kr/에서 2019. 11. 24. 인출.

  2. 보수의 대응 담론으로서 복지포퓰리즘 담론

그렇다면 복지 이슈의 정치적 중요성이 높아지던 시기에 복지포퓰리즘

이 등장하고 폭발적으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성장 우선주의

에 기대어 왔던 보수가 정치적 폭발성을 지닌 복지 의제를 더 이상 주변

화할 수 없고 이 의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주은선

(2013)은 한국 보수 언론의 복지 담론을 분석하는 이유 중의 하나를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 논의가 갖는 위상과 정치 주체들이 내놓는 입장들

은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변화의 물살을 탔다. 특히 한국에서 우파의 

복지 담론은 강하게 변화를 요구받았고, 흥미로운 역동성을 보였다. 집

권정당인 한나라당은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재·보선,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장 선거에서 복지가 논의 주제로 떠오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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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패배를 맛보았다. 이에 우파 진영은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무상복지’ 담론에 대항하는 동시에, 다시금 복지를 통해 국민적 이익

을 대표하고 있다는 보편성을 획득할 필요성이 커졌다. (…) 보편주의

와 선별주의,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민영화 등이 쟁점을 형성하여 복지 

논의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단순히 성장론에 기대어 복지를 폄하하

는 것 이상의 담론실천과 전략이 필요해졌다. 한국 우파는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복지 담론

을 변형시키고 새로운 담론 전략과 기술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

한 것이다. (…) 요컨대 2010년대 초에 진행된 복지논쟁은 중도 및 진

보 진영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방향의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논리를 

가다듬는 계기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보수 언론이 한국적인 반복지 

담론을 구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장이기도 

하였다.” (앞의 책, pp. 358-259, 저자 강조)

보수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단순 성장론과 반복지 담론만으로는 정치

적 정당성을, 따라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과도함을 경계하는 식의 새로운 

담론이 필요했을 것이다. 복지포퓰리즘 담론의 등장은 이러한 배경의 산

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은선(2013)은 보수 언론의 복지 담론이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대립구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규명했다. 그에 따르면 보수 언론에서 복

지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이성, 도덕, 미래, 생산과 대비됨으로써 자

연스럽게 비합리적이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며 

비생산적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은 

복지와 결합하여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증폭시킨다. 가령 보수 언론에서 

복지 확대는 선거에서 표를 얻어 승리하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치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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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을 결여해서 생긴 결과로 그려진다. 이러한 인식은 복지를 기본적

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제한

하고 복지의 정치화를 막아서는 효과를 발휘한다. 주은선이 복지와 포퓰

리즘의 결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 담론의 구조와 기

술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보수 언론이 복지 확대를 저어하기 위해 포퓰리

즘을 곳곳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파편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정재철(2011)은  2010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언론에 의해 생산·유포된 

복지포퓰리즘 담론을 분석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비교하기 위

해 각 진영을 대표하는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 자료로 삼았지만, 

복지포퓰리즘 담론은 기본적으로 주요 정치 의제로 떠오른 복지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수 언론의 복지포퓰리즘 담론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중심

으로 한 보수 언론의 복지포퓰리즘 담론은 이항대립적인 두 개의 의미 고

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한편에는 ‘(전면) 무상급

식 = 복지포퓰리즘 = 부자급식 = 보편적 복지 = 경제 파탄’이라는 의미 

고리를, 다른 한편에는 ‘(단계적) 무상급식 = 효율적 복지정책 = 중하위층 

무상급식 = 선택적 복지 = 경제발전’이라는 의미 고리를 구축함으로써 무

상급식의 전면적 실시는 포퓰리즘적이며 종국에는 경제를 파탄낼 것이라

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즉,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며 무상급식은 교육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로서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망국적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의미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앞의 

글, p. 383)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이 그것의 한 특성에 불과한 대중영합

주의로 축소·왜곡됨으로써 전면 무상복지, 나아가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대중이 원하는 바에 영합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술수의 해악적 결

과로 환원된다. 반면 복지 의제를 중요한 정치 의제로 끌어올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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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평등,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

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은 탈맥락화되어 있다. 결국에는 전면 무상

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이항대립적인 구

도와 전자와 포퓰리즘의 의미 접합을 통해 보수 언론은 궁극적으로 “진보 

진영의 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을 억압하는 담론 정치를 수행”(앞

의 글, p. 381)한다. 

한국 포퓰리즘 논쟁의 일환으로 2000년대 후반의 복지 논쟁에 주목한 

강원택(2011, pp. 37-46)도 앞선 연구들과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보수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된 경향이 있는

데 이는 복지 논쟁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복지 논쟁에서 포퓰리즘이 인기

영합주의와 동일시되면서, 즉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해로움에도 불구

하고 당장의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의 요구에 영합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되었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은 진보 진영에서 제기한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적 대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정파 간 정치적 담론

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적 방안으로 활용되고” (앞의 글, 

p. 44)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보수 정파의 주도적인 역할이 두드러

진다”(앞의 글, p. 46). 

김주호(2019a)는 2010년을 전후하여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된 복지포퓰리즘 담론이 어떤 개념과 논거 위에서 구축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의 숨겨진 담론 효과를 규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일반적 용법과 달리 그것의 한 특

성에 불과한 대중영합주의의 의미로 축소·왜곡되어 개혁·진보 세력의 정

책을 비판하려는 보수 세력의 논거로 활용되고 있음을, 그리고 복지포퓰

리즘 담론은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복지 담론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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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밝혔다. 이어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적 보수 언론인 조선

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에 실린 복지포퓰리즘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대

중영합주의로 오용되면서 보수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던 포퓰리즘이 

2000년대 후반 복지 논쟁에서도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개념 

연결망 분석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규명했다. 김주호에 따르면 첫째, 

복지포퓰리즘 담론은 대중영합주의로 오용된 포퓰리즘 개념에 기초한다. 

이 담론에서 포퓰리즘은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복지 공약을 남

발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쓰이는데, 이

는 포퓰리즘의 일반적 용법과 꽤 동떨어져 있다. 둘째, 보수 언론은 오용

된 포퓰리즘 개념을 토대로 2000년대 말부터 활성화된 복지 논쟁을 무책

임한 정치 경쟁의 산물로 단순화하고 그것을 복지 경쟁으로 문제화한다. 

이 과정에서 ‘과잉 복지’가 야기할 재정·경제 파탄이 핵심 논거로 활용된

다. 셋째, 보수 언론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증세에 기초한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비판하는 데 있어 포퓰리즘을 논거로 활

용한다. 요컨대, 김주호에 따르면 보수 언론은 대중영합주의로 축소·왜곡

된 포퓰리즘 개념에 근간하여 복지포퓰리즘 담론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지가 정치 의제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복지 확대를 제약하는 

담론 실천을 수행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복지포퓰리

즘 담론은 2000년대 후반 복지 논쟁 속에서 복지 확대를 우려하는 보수 

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형성되었다. 비록 정재철(2011)은 복지포퓰리즘 

담론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모두로부터 생산된다고 전제하고 양 진영

의 대표 언론의 관련 기사를 분석했지만, 이 담론은 주로 보수 세력에 의

해 생산·확산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물론 진보 언론에서도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 정재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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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기보다

는 오히려 그러한 경향에 반대하는 맥락 속에 있다. 진보 언론이 복지포

퓰리즘이라는 용어 위에서 구축한 담론은 내용상 복지포퓰리즘 담론이 

아니라 반복지포퓰리즘 담론이다. 

둘째, 복지포퓰리즘 담론에서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라는 의미로 사

용된다. 보수 세력은 기본적으로 2000년대 후반 복지 논쟁과 그 과정 속

에서 제시된 복지정책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의 장기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중의 요구에 무책임하게 영합한 ‘포퓰리즘적’ 

정치의 결과로 이해한다. 특히 김주호(2019a)가 지적한 것처럼, 이는 보

수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어 온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과 일맥상통한

다. 복지포퓰리즘 담론에서도 포퓰리즘은 그 한 특성에 불과한 대중영합

주의로 그 의미가 축소·왜곡되어 있으며, 이러한 오용은 복지포퓰리즘 담

론이 구축될 수 있는 토대이다. 

셋째, 복지포퓰리즘 담론은 궁극적으로 복지 확대를 제약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주은선(2013)이 명확히 기술했듯이, 보수 세력은 중요한 

정치 의제로 부상한 복지를 도외시하고 기존처럼 단순히 성장 담론만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담론 전략과 실천이 필요했다. 복지포퓰

리즘 담론은 이러한 배경의 산물이다. 보수 세력은 일련의 복지 논쟁에 포

퓰리즘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덧씌움으로써 이 논쟁이 불거지게 된 사회경

제적 맥락을 제거하고 더 많은 복지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막아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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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론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대중영합주의는 

포퓰리즘의 일부 특성일 뿐 그것의 전체가 아니다. 포퓰리즘의 정의에 대

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민에 대한 호소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엘리트주의, 반기성

주의, 반다원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 정치 지도자와 대중 간의 직접적 

연계, 자극적 언사, 무책임한 선동 등도 흔히 포퓰리즘에서 발견되는 특

성들이다. 만약 어떤 현상이 포퓰리즘으로 불리려면 그 현상에서는 적어

도 인민에 대한 호소라는 핵심 특성이, 그리고 기타 다수의 일반적 특성

들이 발견되어야 한다. 현실의 포퓰리즘 현상들이 상당히 이질적이며, 따

라서 포퓰리즘의 의미 역시 꽤나 다양하긴 하지만 어떤 현상이든 포퓰리

즘으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포퓰리즘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면 반

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특성은 물론 다수의 포퓰리즘이 일반적으로 띠고 

있는 특성들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나마 한국의 포퓰리즘은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분석한 자유주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고안한 경제적 포퓰리즘

과 유사하지만 이런 식의 포퓰리즘 이해는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오늘날 

그 설명력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포퓰리즘이 일반적 용

법에서 괴리된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는 보수 세력이 이 용어를 개혁·진보 

세력과 그 정책을 공격하는 정략적 도구로 활용한 것과 적잖이 결부되어 

있다. 한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정권 교체 이후 등장한 김대중, 노

무현 정부 시기부터 빈번히 사용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포퓰리즘의 왜곡된 의미와 보수 세력에 의한 정략적 활용은 복지포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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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 복지는 2000년대 후반 무상급식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를 매개로 일련의 선거에서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

면서 처음으로 주요 정치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복지와 

분배보다는 성장을 내세워 온 대부분의 한국 정치 세력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요

구는 초기 산업화 시기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오랜 기간 한국 정

치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해 온 보수 세력에 더 강하게 작용했다. 더욱

이 상대적으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세력은 2010년을 전후하

여 실시된 선거들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보다 분명하

게 인식하게 되었다. 복지포퓰리즘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했다. 그것은 보

수 세력이 복지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와 활성화된 복지 논쟁에 직면

하여 단순한 성장론에서 벗어나 보다 세련된 논리로 대응한 결과의 산물

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수 세력은 복지포퓰리즘 담론에서도 대중영합주의라는 의미로 포퓰

리즘을 활용하면서 2000년대 후반의 복지 논쟁과 이 과정에서 제시된 새

로운 복지정책들을 평가절하한다. 보다 근본적 배경인 사회경제적 불평

등의 심화, 사회안전망의 미비, 사회적 불안의 고조, 성장 위주의 경제정

책에 대한 회의감의 증대 등은 탈맥락화된 채, 복지 논쟁은 국가 경제에 

대한 합리적, 장기적 고려 없이 단순히 유권자의 요구에 영합하여 선거에

서 승리하려는 무책임한, 즉 ‘포퓰리즘’에 매몰된 정치권의 행태에서 비

롯된 결과로 설명된다. 또한 복지 확대를 재정·경제 파탄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복지 논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정치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라는 긴박한 과제로 인해 복지가 오랫동안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을 뿐, 분배와 직결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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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에 있어 국가의 재정·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며, 제한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새로운 복지정책은 합리적, 생산적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복지와 분배는 경제와 

성장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논의의 장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오

히려 복지를 탈정치화하고 오로지 경제 논리로만 다루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

서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

합리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을 무책임한 것으로 그려내는 

일련의 흐름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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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발전국가모델은 국가의 특수한 국내적, 국제정치적 상황하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다. 즉, 발전국가적 성장 방식은 단순히 국가 최고 권

력의 선택이나 몇몇 제도장치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복합적인 역학구도와 상호작용하에서 출현할 수 있었다. 발전국가의 

전환이나 그에 따른 국가의 역할 변화 역시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

야 한다. 그것은 국가-사회-세계체제 간의 치열한 갈등과 경합 속에서 틀 

지워지는 역동적인 정치경제적 과정, 나아가 사회변동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변동과정 속에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향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위기

극복에는 국가기구의 정책적, 제도적 선도능력을 다시금 복원하는 것 또

한 매우 시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 극복 과정은 그동안 여러 요소

들로 인해 약화되었던 한국의 발전국가적 긍정 요소들인 국가능력성, 국

가자율성, 내부응집력 등을 복원하고자 했던 노력의 과정이었다고도 판

단할 수 있다.

‘시장에 상대할 수 있는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인 것 같지만 현

실사회에서, 더 자세히 말한다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속에서 이 명제는 

옳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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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자체가 경제학에서는 점점 그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

대사회, 특히 발전과 복지의 공존이 중요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

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이다. 이러한 배경을 근간으로 삼아, 

한국 발전국가의 위기와 전환의 과정 속에서 국가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

는 것이 이 연구의 큰 틀이다. 

다시 말해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탈발전국가’로의 재편경로가 금

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성장 방식으로 귀결되고 확립

되었는가. 한마디로 한국의 발전국가는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해 왔

다고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국가의 역할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가. 결국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탈발전

국가’가 곧 완전한 의미의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와 동일시되

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의 국가주도적인 성장 방식의 쇠퇴와 시장주도

적인 성장 방식의 부상을 ‘규제국가’의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발전국

가를 기준으로 한 ‘탈발전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성장

체제의 이행과 재편이 여전히(1997년 이전에도) 진행 중이었다는 과도적

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위기의 극

복 과정에서 국가-사회, 국가-자본관계의 역학구도와 상호 대응 방식에 

따라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탈발전국가’적 방향성 속에서 긍정적인 발전국가적 속성을 회복

할 가능성도 있었고,  ‘신자유주의적인 규제국가’로의 경로를 빠르게 탈 

가능성도 존재했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발전국가를 ‘탈발전국가’로 변화시

켰던 여러 요소들(explanatory variables)이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개

혁을 통한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는 한국의 발전국가의 변화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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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 챕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2절에서

는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을 짧게 요약하고, 이어지는 제3절에서는 여러 

사례분석의 결과를 통합한 분석을 통해 1997년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

서 국가의 성격 및 역할 변화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결론으로 이 연구의 요약과 함의를 제시한다.

제2절 1997년 금융위기 이전 국가의 성격 및 역할 변화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발전국가는, 그 

변화를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

장 중심적 경제운용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이를 보완·교정할 수 있는 간

접적인 국가개입의 근거와 정책수단들을 여전히 확보함으로써 발전국가

적 성장체제를 연착륙시키려 했던 국가의 의도는 잘 달성되지 못했다. 금

융위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발전국가의 긍정적 속성을 버리지 않는 선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탈발전국가’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발생한 

금융위기는 이러한 긍정적 속성을 회복할 수 있거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규

제국가로의 전환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던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1. 전체적인 분석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발전국

가의 전략적 시장개입에 기반한 ‘국가주도적 성장 방식’이었다. 한국의 

국가는 탈식민화 과정에서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로부터 

고도의 자율성을 향유할 수 있었고, 이를 고도로 유능하고 응집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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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료기구 및 효율적인 정책수단과 결합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발전국

가로 확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전국가에 의한 경제성장은 점차 자신의 

구조적 토대를 침식시키는 모순적 경향을 낳게 되었다.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세계체제적 차원 등 성장 방식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발전국가의 구조적 토대였던 국가자율성

(state autonomy)이 약화되고 국가능력성(state capacity)은 하락함으

로써 발전국가는 점차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발전국가의 위기’는 곧 

‘성장모델의 위기’를 의미했으며 이는 내재적으로 ‘성장 방식의 전환’을 

함축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위기경향이 집중적으로 분출된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는 ‘발전국가적 성장체제’의 점차적인 재편과 

전환을 모색해 왔다. 애초에 국가가 의도한 전환 방향은 이 시기의 경제

개발계획이나 각종 거시경제정책에서 보이듯이, 경제자유화(자율화)와 

대외개방에 순응하면서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거시경

제 관리에서의 국가주도성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즉, 시장중심적 경

제운용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이를 보완·교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국가

개입의 근거와 수단을 여전히 확보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와

는 다른, ‘연성화된 발전국가’ 또는 ‘국가우위의 개입주의적인 규제국가’

를 지향하고자 했던 것이 국가의 의도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모델의 재편과 전환 과정은 국가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진

행되지 않았다. 한국은 발전국가 위기의 강도가 매우 심각하였고, 국가의 

정책대응 실패와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능력성의 쇠퇴가 현저했기 때문

에 1980년대 중반 이후 발전국가모델의 쇠퇴와 형해화가 급격하게 진행

되었다. 또한 성장체제의 전환을 둘러싼 국가와 사회세력(주로 재벌) 간

의 치열한 경합과 갈등 속에서 김영삼 정권 후반에 이르면 결국 재벌의 

이익이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탈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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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귀결되고 만다. 이렇듯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성장모델의 재편·전

환경로를 ‘탈발전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경제개발계획으로 대표되

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의 성격과 정책수단들, 선도기구 및 경제관료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탈발전국가’ 경

로에서는 국가가 거시경제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해졌고. 산업정책은 그 성격전환과 함께 정책수단들이 대폭적으로 

축소됨으로써 민간기업들을 국가의 정책방향으로 유도하고 통제할 수 있

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경제관료기구도 집합적·조직적 응집력과 정

책조정능력을 상실해갔고 1994년에는 선도기구였던 경제기획원 자체가 

폐기되었다.

이러한 한국 성장모델 재편·전환의 경로를 만들어낸 중요한 변수를 분

석하자면, 개발연대시기의 구조적 유산과 제약, 국가기구의 역량 및 정책

대응의 성패, 사회세력들과의 역학관계를 들 수 있다. 한국은 개발연대의 

성장 방식이 선별적 특성이 강한 산업정책, 재량적 성격의 정책수단(금융

정책)에 입각하여 전략산업 부문의 대기업들을 집중 육성하는 ‘집중화된 

산업화 전략’을 취하였기 때문에 발전국가 위기의 범위와 강도는 포괄적

이고 심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은 국가기구의 자율성과 능력성의 

쇠퇴로 비대해진 재벌 부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도 못했고, 민주화 이

행에도 불구하고 지배연합의 민주적 개혁 부재로 국가정책의 사회적, 민

주적 기반을 확립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장모델의 전환은 정확히 재벌 

이익에 부합하는 신자유주의적 탈발전국가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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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80년대 이후 집중 분석

1980년부터 시작된 제5공화국은 애초부터 경제안정화정책과 경제자

유화(및 자율화) 정책을 핵심적인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로 천명하였다. 그

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정책 기조 외에도 중화학 부문 투자조정과 

부실기업 정리와 같은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또 하나의 핵심적 정책 기조

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5공화국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성

되는데, ①중화학 부문 투자조정과 부실기업 정리와 같은 산업구조조정 

정책, ②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경제안정화 정책, ③대외개방과 금융자

율화 등으로 집약되는 경제 자유화 정책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경제안정

화 정책과 경제자유화 정책은 이전의 발전국가의 정책지향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으며, 그 성격상 규제국가(regulatory state)적인 경제정책

의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5공화국의 산업구조조정은 그 내

용이 시장 기제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직권중재, 국가의 적

극적·강압적 개입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발전국가적인 

성격의 정책 기조라고 분석·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외형상으로는 

5공화국의 경제정책은 발전국가적 정책지향성과 규제국가적 정책지향성

의 두 측면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의 모습은 발전국

가의 모습에 더욱 가까웠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외개방압력이 본격화되고 민주화 이행과 이에 따른 노동계급

과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대내외적인 국가자율성의 위축 상황에서 집권

한 노태우의 제6공화국의 상황은 5공화국과는 크게 달랐다. 6공화국의 

경제정책 기조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①경제자유화와 대외개방의 가속

화, ②경제민주화와 재벌규제 정책, ③산업구조조정의 전면화와 기술집

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앞서의 두 가지 정책 기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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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화와 경제민주화는 주로 집권 초기에,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집

권 후반기인 1990년대 이후의 정책 기조였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정책 기

조는 그 성격상 모순적이고 서로 상충되는 국가 역할을 전제하기 때문에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경제자유화

와 대외개방은 국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규제국

가적 성격의 정책인 데 비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규제 정책은 재분배 정책

의 지향성을 갖는 복지국가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집약적 산업 전환은 국가가 향후의 전략산업 부문을 선도하

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서 발전국가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모순적인 이 세 가지 유형의 정책을 핵심적인 정책 기조

로 설정하여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으

며, 애초부터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 조합이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정책 조합이 본래 국가가 의도했던 정책 기

조는 아니었지만, 결국 6공화국이 발전국가적 성격을 탈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6공화국에서 발전국가적 성격을 탈각하기 시작한 이후 문민정부에 와

서는 본격적으로 규제국가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러나 문민정부 초기 단계의 규제국가적 성격은 시장주도적 성장체제를 

의도하면서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산업

조정에의 국가개입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영·미식의 신자유주

의적 규제국가라기보다는 유럽식(독일식)의 질서자유주의적 규제국가에 

보다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할 수 있다(Majone, 1993; 1996). 그

리고 문민정부 중반 이후로는 국가의 성격이 규제국가적 성격이 더 강한 

(신자유주의적) 탈발전국가로 확립되면서 분배연합과는 완전한 결렬을, 

그리고 재벌과의 발전연합을 지향하면서 발전연합 내에서도 열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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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하게 되는, 즉 자본에 거의 전적으로 포획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마침내 김영삼 정권 중반에 이르면 이제 국가는 재벌을 규제할 

수단을 사실상 전적으로 상실하게 되며, 국가의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은 

기업의 지대추구행위에 오염되면서 표류하게 되며 결국 경제위기라는 비

극적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국가의 역할 변화

금융위기 이전까지 탈발전국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어떻

게 변화했는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탈발전국가’로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

었지만 ‘규제국가’라고 호칭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국가

의 역할은 컸다. 장하준이 말했듯이, 국가의 역할을 ‘기업가적 역할’과 

‘갈등조정자의 역할’로 구분한다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업가적 역할’

의 중요성이 조금 약화되고 있었지만 아직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었다(Chang, 2006, p. 106). 다시 말해서, 기존의 제

도가 퇴화한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는 새로운 제도

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재벌

에 의해 장악된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했지만 1990

년대 이후 재벌에 의해 포획된 상황 하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금융개방이 진전된 상황에서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금융 부문과 외환의 흐름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었었다. 그리고 재벌을 포함한 산업 부문의 개혁을 

통해 국가-은행-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역할은 다시 한 번 새롭고 적절한 제

도를 건설하는 것이었으며, 물론 이것은 예전의 한국의 발전국가가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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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긍정적인 요소들에 기반해서만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요소들에 의해 발전국가의 긍정적 속

성들은 사리지고 있었다. 국가의 자율성은 약화되었고, 국가의 능력은 침

식당했으며, 더 이상 관료조직에는 ‘내부응집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

서 ‘연계된자율성’은 기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이

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후의 국가의 위기극

복은 앞의 여러 발전국가의 긍정적 요소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탈발전국가’가 곧 완전한 의미

의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

서의 국가주도적인 성장 방식의 쇠퇴와 시장주도적인 성장 방식의 부상을 

‘규제국가’의 개념으로 규정하지 않고, 발전국가를 기준으로 한 ‘탈발전국

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던 것은 성장체제의 이행과 재편이 여

전히 진행 중이었다는(1997년 이전에) 과도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였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국가-사회, 국

가-자본관계의 역학구도와 상호 대응 방식에 따라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

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탈발전국가’적 방

향성 속에서 긍정적인 발전국가적 속성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었고, ‘신자

유주의적인 규제국가’로의 경로를 빠르게 탈 가능성도 존재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탈발전국가’적 방향성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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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긍정적인 발전국가적 속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닌 ‘신자유주의적인 

규제국가’로의 경로를 빠르게 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심층 분석

기본 분석을 바탕으로 하게 될 아래의 심층 분석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국가가 ‘탈발전국가’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되게 만들었던 여

러 가지 요소들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국가의 성격과 역할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국, 위에서 분

석한 대로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막고자 했던 국가의 의도

가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던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해부해 보겠다는 의

미이기도 하다. 

가. 관료제 내부와 지배세력의 변화

발전국가체제가 가지던 “발전을 위한 개입과 개입에 대한 규율”이라는 

메커니즘이 글로벌화와 경제 규모 확대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면 무언가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모색했어야 했다. 1997년 경제위기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 없이 기존 제도에 금융자유화·금융

개방이 결합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개혁이 기존의 국가체제가 가지던 한계와 문제점을 넘어서는 

것을 지향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를 보면, 재벌-금융-관료

의 구 지배체제가 가지고 있던 내부적 분열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개

혁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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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지만 이 제도를 정착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증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전병유, 2002, p. 395).

구 체제의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신자유주의와 글로

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제도의 도입에도 저항하지 않았고, 각종 사회 안전

망과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도 주저하지 않았다. 즉, 이 세력들

은 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개혁에 더 큰 의의를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자유주의적 개혁은 본래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

ability)’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으며, 이는 기업개혁과 금융개혁은 한

국 경제를 운용하는 핵심주체들에게 책임성과 상호감시 및 규율을 민주

적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러한 원칙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배연합 간의 분열이 

해결되지 못했으며 내부적 응집력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던 것이다(전병

유, 2002, p. 396).  

법과 제도에 기초한 관료들의 경제 개입, 감독과 견제를 통해 기회주의

가 예방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계적 금융 시스템의 정립은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개혁의 주된 과제였다. 이러한 개혁이 충실해졌을 

때, 신자유주의적 개방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

라는 믿음하에 한국 국가의 전환 방향이 수립되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가 국가를 제약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신자유주의

를 제약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전병유, 2002, p. 396).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국가 관료 기구 내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관료의 

발언권이 크게 확대되고 이들이 정책결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징후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겪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관료들은 국가기구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변모시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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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헤게모니적 위치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위

기 극복 과정에서 강력한 국가개입이 필요한 경제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신자유주의적인 헤게모니를 벗어날 수

는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새로운 지배연합이나 관료제 안의 내부적 

분열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자유주의적인 관료들은 국가기구를 지배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전환을 ‘신자유주

의’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 조합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신

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의 빠른 전환을 막아 보고자 했던 국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 정치·사회적 요소의 변화

경제 ‘개혁’ 정책은 늘 정치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발전주의 

기조의 개방주의로 전환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출현 이후 가시화되었

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의 부재는 경제적 개방정

책을 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개방정책 자체는 기

존의 보호주의적 구조에 적응되어 있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관계에 변화

를 촉발하게 되고, 이는 다양한 계급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정권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경

제 개방정책을 완화하거나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Haggard and 

Kaufman, 1995, pp. 151-154, 309-312). 그러나 역설적으로 1997

년 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국민정부는 자신이 갖는 정치적 정당성을 기반

으로 또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IMF의 요구를 명분으로 하여, 이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주의적 발전주의’ 정책 및 시장주의적 발전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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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민영화와 개방화, 외자 유치의 확대 등으로 나타

나게 되는데, 일각에서 ‘외자 만능론’, ‘민영화 만능론’이 국민정부를 사

로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것이며, 이른바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경도

되었다고 비판하는 근거가 된 것이다.

야당정부의 성격을 지닌 국민정부는 이전의 국가변화 기조의 전환과 

성찰, 그에 따른 정책적 변화를 추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제도의 개혁을 통해 긍정적 발전국가적 속성을 회복

하여 ‘탈발전국가’로의 전환 속도를 조금 늦추거나 그 방향에 대한 조정

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정부 자체의 정책적 

불철저성, IMF 위기가 안긴 외적 제약으로 인해 50년 만의 야당정부가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탈발전국가’로의 전환을 심화시켰다는 점은 매

우 역설적이다. 실제로 국민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및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 자본이 지배력을 행

사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개방을 시도하였으며, 자본 시장, 주식 시장에 대

한 대대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의 대외 종속과 

탈국민화가 확산되었다.

외환위기 상황 속에서 ‘진보적’이라고 간주되는 김대중 정부가 다른 동

아시아의 어떤 정부보다도 더 개방주의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IMF가 권고

한 정책의 ‘충실한’ 시행자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에

는 강력한 반공주의로 인해 친미주의적 사고가 지배적인 한국의 의식적 

조건, IMF 구제 금융의 조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재협상론’이 ‘반국가적’

인 발언으로 매도되는 협소한 이데올로기적 지형, 사회운동 자체가 발전

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 IMF 정책에 더욱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하는 

탈민족주의적 야당이 존재하는 정치적 지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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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가 자신의 ‘전

략적’ 선택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전까지 빠르게 진행되어 

오던 ‘탈발전국가’로의 전환을 늦추려고 한 것 또한 분명하다. 사실, 

1997년 경제위기는 그 원인과 관련하여 시장실패 혹은 재벌의 도덕적 해

이뿐만 아니라 국가실패, 정부실패, 관료실패 등도 쟁점화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적시에’ 이루어진 정권 교체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이러한 국가실

패, 정부실패, 관료실패 등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시장실패 및 재벌

의 도덕적 해이가 부각됨으로써 이후 개혁 과정에서 시장개혁, 재벌개혁, 

경제개혁이 중심 의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국가주의적 개입

이 특혜적 지원과 성과 창출의 교환(trade-off) 관계로 표출되었다면, 금

융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시장과 재벌의 개혁을 위한 개혁지향적 개입주

의로 표출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국가의 역할 강화가 이전과 

같은 강제적 통합을 추구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과거의 지배 블록의 통합성이 균열되었고 지배 블록 내의 다양한 분파들 

간의 이질성 및 의견 차이가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배 블

록의 다원화를 전제로 하면서 시장 중심 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

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987년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부터 1997년 국민정부 출현까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경제위기 극복, 정치

적 정당성을 갖는 야당 정권의 출현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경제위기와 새로운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야당 정권의 출현은 왜곡된 시

장의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고, 이

로써 과거의 국가 동원체제에 대한 비판 때문에 약화되고 있던 국가 이니

셔티브(initiative)를 복원시키게 된다.

이러한 개방주의적·시장주의적 개발주의와 국가주의의 결합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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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극복 과정에서의 여러 정책, 특히 금융부문의 개혁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위기의 극복 방안은 신자유주의적 방법론에 따르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합은 시작부터 모순된 정

책이었고, 이러한 정책 비일관성은 정책 결정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아

니라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 좌우되며, 국가의 경제선도능력이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의 정책 

기조를 추진하는 것은 잠재적 실패를 의미하고 있었고 이것은 결국 국가

의 자율성과 능력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러한 상반된 정책조합 상황 속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져 갔고 그에 따라 더욱더 다양한 계급계층의 저항을 맞이하게 된

다. 국가-시민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상황들은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내적 

자율성과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다. 경제적 요소의 변화 

  1) 국가와 세계체제 및 자본과의 관계 변화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반적인 축적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주의 축적체제(exportist regime of accumulation)’의 특성을 지

니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발전국가’라 함은 중상주의적 축적 활동에 필

요한 생산요소 투입의 극대화를 위해 사회 전반에 개입하는 조절 양식을 

의미했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Sum, 1998, pp. 42-43). 이를 생산-재생

산 간 안정적 순환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포디즘과 비교한다면, 수출

주의 축적체제는 불완전하고 비완결적인 축적체제이며,5) 이를 조절하는 

5)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특징은 핵심 상품의 가치생산이 역내의 초국경적인 분업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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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도 그런 점에서 국민경제의 재생산과 그 계급적 관계를 전일적

으로 조절하는 헤게모니를 가질 수 없는 불완전하고 비완결적인 제도적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조절 과정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담당하는 ‘자본’과 축적 활동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국가’ 간 연

합을 통해 전개되지만,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새롭게 조성하고 발전시키

는 국가의 배타적인 조절 역할에 의해 이끌어진다(조명래, 2002, pp. 

349-350).

이러한 한국의 발전국가는 금융위기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

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위기는 금융자본을 포함하는 순환영역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지구적 자본순환

과정)에 더욱 긴밀히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치실현을 제약하는 금

융, 서비스 부문, 시장경쟁의 논리 등을 기제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체제

에 새롭게 통합되면서, 한국 자본주의는 저임금, 가격경쟁, 노동통제를 

담당하는 ‘생산국가(production state)’로서 위상이 강화되는 재주변화

(reperipheralization)를 겪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역할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생산요소의 투입 극대화를 통해 사회의 총량

적 발전을 이끌어가던 발전국가는 경쟁 및 시장논리에 맞추어 축적 활동

을 재조절하는 쪽으로 역할 전환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일차

적으로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강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차적으로 한

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서 국가보호를 받았던 산업구

조나 경제구조를 ‘시장원칙’에 순응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

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위기 후 국가관리는 위기의 한 조

건이었던 발전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함으

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가치실현의 많은 부분은 선진국의 순환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
는 축적 과정의 분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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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발전국가의 역할 전환이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조명래, 2002, p. 351).

국가 역할의 이러한 전환은 두 가지 영역에서 심대한 변화를 수반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수출지향적 축적체제는 지구적 축적 활동(지구적

으로 통합된 생산-소비 네트워크)의 일부를 담당하는 하위 지구적(sub- 

global) 축적체제로 재편되면서 다른 경제 블록의 축적 과정과 보다 유기

적으로 결합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대한 발전국가의 조절역할은 

산업생산의 전반(농업으로부터 제조업, 금융 서비스, 노동활동 등)에 개

입하던 것으로부터 지식기반산업, 벤처산업, 금융산업, 혁신기술부문 등

과 같은 선별적인 부문에 집중하는 것으로 축소되고, 아울러 조절의 목적

도 ‘국가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사적 주체들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조절 양식의 변화는 

이를 둘러싼 세력 간의 관계를 재배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IMF 

위기 후 거버넌스(post-IMF governance)’에 초대받는 주체들은 전통적

인 계급 주체, 이를테면 자본·노동·국가 대신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 이

를테면 금융정책결정자·주식 관련 투자자·금융 부문의 의사결정자·벤처 

기업가·시민단체(시장 참여자를 감시하는 세력)들이었다. 발전국가하에

서 세력 간 관계는 계급적 연합과 경쟁을 바탕으로 했었다면 위기 이후에

는 개별 주체들 간의 전략적 연합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게 변화화고 있었

다(조명래, 2002, p. 352). 

이는 IMF 위기 후 한국이 그간의 발전국가로서의 역할을 심대히 탈각

하면서 금융자본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자본의 지구적 흐름 속에서 일정

부문(직접생산부문)의 축적 활동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촉매하는 지구

축적체제의 하위 조절자로서 역할을 새롭게 담당해 가고 있었다고 분석

할 수 있다는 것이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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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와 금융 부문의 관계 변화

금융 시스템은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낙후된 

부문에 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시스템의 개혁이 위기 

후 구조조정 핵심 대상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금융 부

문의 개혁은 부실금융이 많아 경영정상화와 합리화가 불가능한 시중은행

들을 통폐합하면서 시장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거시경제 조절자로서 금융 시스템이 시장친

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시경제 전반에 시장의 공정 게임이 관철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부문의 개혁은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부실금융을 정리하고 시장친화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여했고 또한 소유구조와 

경영구조의 개편에 깊숙이 개입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투명성과 경쟁

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금융감독 기능도 강화하고자 했다(조명래, 

2002, p. 358).

최소한 개입만으로 본다면, 위기 후 김대중 정부에 의한 금융 부문의 

개혁은 발전국가가 과거 금융 부문에 개입해 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개입이 시장원칙과 경영의 투명성을 강

제하기보다 정책적인 조정과 통제를 위한 데서 발전국가의 개입 방식과 

다른 것이었다.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 IMF의 중요한 조건

이었다. IMF의 이러한 조건은 국제 금융자본이 한국의 금융산업 부문으

로 쉽게 이입해 올 수 있도록 금융산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방하고 표준

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 부문의 과

도한 부채,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 부문의 반시

장적인 경영 시스템과 소유구조로는 실물부문에서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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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스템에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정부

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을 대대적으로 투여해 부채를 탕감하여 부실

경영구조를 척결하고, 주요 은행 간에 합병은 물론 외국계 금융기관에 의

한 매입과 합병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시장친화적인 금융 시

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하에서 추진된 금융개혁

은 금융 부문에 대한 발전국가적 개입의 의미로서보다 금융시장의 투명

화와 금융산업의 합리화를 도모해 금융 부문에 의한 실물경제의 자율적 

관리와 통제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조명래, 

2002, p. 359).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 의한 금융 부문 재편은 금융 부문에 시장경쟁의 

원리와 투명한 경영 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었고, 이를 

통해 기존에 국가가 담당했던 산업 부문에 대한 조절을 금융 부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 다

시 말해서, 발전국가하의 경제와 달리 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개방된 그 

당시의 경제는 국가에 의한 정책적 조절보다 금융자본에 의한 시장 자율

적 조절이 더 바람직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추

진하였던 금융개혁은 결국 발전국가에 의한 경제개입, 특히 실물경제(산

업자본)에 대한 개입을 금융자본 혹은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기

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거시

경제조절이 시장에 의해 대체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조절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다(조명래, 2002, pp. 360-361).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최소화되었고, 세계체제 안에서 한 국가가 차지하

는 비중 또한 최소화되었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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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개방되었고, 국가는 신자유주의적인 조절만을 담당하는 개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개방된 시장은 세계체제 안에서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하나의 행위자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상

황은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저하시켰고, ‘시장에 개입을 

통해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자율성’마저 침식시켰던 것이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많이 침식되었던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회복함으로써, 지나친 ‘신자유주의

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막고자 했던 한국 국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

고, 국가의 역할은 일방적으로 최소화되었다.

  2. 분석 결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위기 이후 한국 국가의 성격 전환은 

발전국가를 (위기 이전보다) 더욱더 벗어나고 일탈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

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국가 성격 전환의 이러한 성향을 합쳐보면 

한국의 국가는 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탈발전국가’로서 유형과 성격

이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찾을 

수 있는, 한국에서 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탈발전국가로

서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조명래, 2002, pp. 365-367).

첫째, 신자유주의 탈발전국가는 국가 조절의 지향이 과거와 같이 양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생산요소의 배분이나 사회계급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개방화 시대의 국민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

도록 사회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둘째, 그런 만큼 조절 양식에서는 국가 역할이 시장기능과 경쟁원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이른바 신자유주의 경향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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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과거 발전국가에서도 시장질서를 존중했지만, 개입 방식에서는 ‘시

장 질서형성’ 자체를 위해 반시장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개입 방식에 의거

했다면, ‘신자유주의적 탈발전국가’에서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

장경쟁 방식이나 간접적인 개입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탈발전국가의 지배적인 이념은 신자유주의지만, 시장의 자율성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서구의 신자유주의와 달리 일정 정도의 국가개입

을 통해 시장질서와 기능이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질서와 시

장기능이 시장 자체의 자율적 조절에 의해서라기보다 국가의 간섭과 조

절을 매개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탈발전주의 국가의 신자유주의는 질서자

유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주의를 택하면서 국가에 의해 조절

되는 것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불완전하고 시장 자체가 아직도 공정한 게

임을 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서 ‘신자유주의적 탈발전국가’는 시장의 공정한 게임과 질서를 규제하는 

이른바 ‘규제국가(regulatory state)’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넷째, 국가개입을 매개로 한 시장질서와 규범의 유지는 국제경제에서 

수출주의 경제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시장 경

쟁력을 전제하는 만큼 ‘신자유주의적 탈발전국가’의 조절에는 ‘시장에 대

한 조절’과 ‘시장을 위한 조절’의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전자는 발전국가의 유산이라면, 후자는 발전국가의 유산을 벗어나 시

장 자체에 의한 조절체제로 나가는 경향의 반영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가는 서구의 신자유주의 국가 유형인 규제국가와는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가는 국가주의(개입주의)를 바탕

으로 시장주의 조절을 활용하고 있는 중간적이면서 과도기적 성향을 띠

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하게 되면, 신자유주의적 탈발전국가는 국가 역할의 약화 



130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내지 위축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지구경쟁 시대 자국의 상품생산과 유통을 

위한 조절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이중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의 강화로 국가 역할이 

위축되는 것을 전제한다면, 후자는 지구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관

리자’ 혹은 ‘경쟁촉진자’로서의 국가 역할이 새롭게 강화되는, 그래서 국가

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전제하기도 한다(Jessop, 2003). 위기 이후 한국의 

진행상황은 ‘규제국가’ 혹은 ‘지구주의의 유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연구의 질문 자체가 아직 진행 중인 질문이다.

제4절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국가가 ‘신자유주의적인 규제국가’로의 가속화된 경

로를 타고 있는 ‘신자유주의 탈발전국가’로 전환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

가의 역할이 일방적으로 최소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을 

100%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의 ‘경향성’으로서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를 ‘발

전국가의 긍정적 속성의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려 했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발전국가의 변화 과정’도 추적하고자 했다. 

한국의 발전국가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

화양상은 ‘탈발전국가’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규제국가’의 개념으로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

에서 볼 수 있듯이, ‘탈발전국가’의 방향성이란 결국, 한국의 발전국가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발전국가의 긍정적 요소로 평가 받을 수 있었던 

‘국가능력성’, ‘국가자율성’이 약화되고 있었고, 그 근본적인 배경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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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들 간의 약화된 ‘내부응집력’, ‘연계된 자율성’이 있었으며, 또한 

관료들의 ‘관료적 합리성’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으로 그 변화

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금융위기

가 찾아왔고, 따라서 그 극복 과정은 약화된 여러 긍정적인 발전국가적 

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 금융위기의 극복 방법으로 주로 실시된 ‘금융개혁’은 결국 한국에서

는 긍정적인 발전국가적 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기본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적자금’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국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서 관료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다

시 말해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긍정적인 발전국가의 속성을 회복하

여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던 국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국가

의 역할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적 자금의 투입보다는 

회수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잘 회수되지 못했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도 결국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으

며, 관료들은 그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

다는 것이다. 발전국가의 대표적 속성들은 모두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약

화되었고, 이는 결국 국가를 시장의 규제자가 아닌 시장에서 활동하는 또 

하나의 경제 주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던 심층분석에 의하면, 금융

위기 이전에 ‘탈발전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던 여러 요소들이 금융위

기 이후에는 이러한 방향성에 더욱더 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한국의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의 방향성을 강하게 가지는 ‘신자유주

의적 탈발전국가’로 변화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결과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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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지배연합이

나 관료제 안의 내부적 분열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자유주의적인 관료들

은 국가기구를 지배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국

가의 전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 조합으로 나타나

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의 빠른 전환을 막아보고자 

했던 국가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했었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위

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시민)사회, 국가-세계체제, 국가-금융 간의 역학

관계와 상호대응이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많이 침식되었던 ‘국가의 능력’

과 ‘국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하

면서, 발전국가의 긍정적 요소를 어느 정도 복원하고자 했던 국가의 의도

도 성공하지 못했었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이러한 연결고리는 결국 한국 관료제의 변화가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실시된 금융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여 준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가 발전국가의 속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여러 정책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발전국가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던 한국 관료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적

으로 실제 관료들의 구성에서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을 신봉하는 관료

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고(Song, 2016, p. 135), 관료들의 신념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공적 이익을 사적 이익에 우선하지 않게 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료제의 변화는 결국 한국 국가의 전환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관료제의 변화는 한국의 

국가가 금융위기 이전부터 경험하고 있던 ‘탈발전국가’로의 전환 과정을 

가속화했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연구의 분석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발전국가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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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위기 이전의 ‘탈발전국가’로의 변화 과정을 ‘보완과 수정’ 속에서 겪었

던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인 규제국가’로의 가속화된 경로로 갈아타

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역할은 일방적

으로 최소화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이 연구가 가지

는 의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에번스가 발전국가의 핵심적 개념은 ‘연계된 자율

성(embedded autonomy)’이라고 했던 주장을 뒷받침한다. 에번스는 

발전국가가 산업의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과 연계의 균형에서 찾았다. 즉 에번스가 보기에 자율성은 발전국

가의 본질이나 충분조건일 수는 없으며 사회, 특히 산업자본과의 연결망

이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시 말해서, 외견상 상호 모순되는 

연계와 자율성이 결합될 때 산업의 혁신을 위한 국가개입이 성공할 기반

이 구축될 수 있고 따라서 이때의 국가를 ‘발전적’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는 주장을 펼쳤다(Evans, 1995, p. 12). 요컨대 ‘연계된 자율성’은 응집

력이 부재한 전제적 약탈국가의 거울역상(mirror image)으로서 발전주

의 추진력의 동인이라는 주장이었다(Evans, 1995, p. 50). 거기다가 에

번스는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관료제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즉, 에번

스는 발전국가는 성과주의에 입각하여 조직적 응집력을 유도해 낸다는 

점에서 베버주의적 관료제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목표와 정책을 둘러

싼 현상과 재협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회와의 제도화된 통로, 즉 구

체적인 연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베버주의적 관료제와 대조

를 이룬다고 하면서(Evans, 1995, p. 12), ‘연계(Embeddedness)’는 베

버주의의적 관료적 자율성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와 밀도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Evans, 1995, p. 50).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가 더 이상 ‘연계’나 ‘연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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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지니고 있지 않게 되었음을 여러 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고,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가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된 ‘신자유주의적 

탈발전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결국, 이 연구는 금

융위기 이후 ‘연계된 자율성’이 해체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후, 한국

의 국가를 더 이상 발전국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면서, 발전국가

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이념은 ‘연계된 자율성’이라는 에번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에번스는 실제 한국 발전국가의 변형을 검토하면서, 발전국가를 

변형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전세력은 자본과 신자유주의적 관료의 연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Evans, 1995, pp. 230-231), 이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인 예를 통해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가 결국 자본세력과 그를 뒷받침하

는 신자유주의적 관료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

여 주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맞이한 금융위기는 이러한 연합의 무능력으

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

구는 한국의 국가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한 금융개혁이 국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면서 금융위기 이전부

터 진행되어 오던 ‘탈발전국가’로의 진행과정이 가속화된 이유를 ‘신자유

주의적 관료제’에서 찾았다. 결국, 이 연구는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발전

국가를 변형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관료제의 변화와 함께 보여 줌으

로써 에번스의 주장을 증명하고, 동시에 정치·경제적 조건이 급격하게 변

하는데도 변화를 거부하는 제도의 속성이 있다는 Thelen and Steinmo 

(1992, p. 18)의 주장을 반증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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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 제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례적인 경제적 성공과 도약은 그

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싸고 학계의 많은 관

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급속

한 경제성장이 수출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수출 부문의 성장과 정부의 경제정책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쟁점이 존재했다. 

우선 ‘신고전파적 접근(neoclassical approach)’은 한국의 경제성장

이 정부의 시장순응적(market-conforming) 경제정책에 따른 것이라 평

가했다(Balassa 1982; Page 1993). 이 접근은 정부의 역할이 시장이 스

스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게임의 규칙’을 유지하는 데 있

다고 보면서,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때에야 민간부문은 최

적의 경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전파적 접근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수입대체산업화의 실패와 동아

시아의 수출지향산업화의 성공을 대조시켰다. 즉 수입대체 산업화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보유하지 못한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보

호무역과 같은 시장역행적 국가개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왜곡과 

비효율을 발생시켰다. 반면 수출지향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전

제로 하며 비교우위에 기반한 시장순응적 정책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수출 부문의 성장에 기반한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 
역사적 관점에서 본 ‘수출주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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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개발국가적 접근(developmental state approach)’은 민

간시장행위자의 외부에서 최적의 발전전략을 추구하며, 시장을 지도

(guide)하고 민간기업들을 규율하는 국가의 능력을 강조했다. 특히 신고

전파적 접근의 해석과는 달리, 한국에서 수출 부문의 성장은 정부의 시장

순응적 경제정책이 아니라 시장개입적 혹은 시장역행적인 경제정책에 따

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시장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정

하는 가격왜곡을 통해 수출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반

대급부로 기업에 규율을 행사했다는 것이다(Amsden, 1990). 이뿐만 아

니라, 세계시장에 대한 한국 경제의 개방적 성격을 강조하는 신고전파의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소비품

목에 대한 수입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규제했으며, 오직 수출과 관련된 중

간재와 자본재의 수입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Luedde-Neurath, 

1986). 즉 차별적 과세, 투자계획, 국내시장 보호, 기술훈련, 자금조달, 

심지어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들을 광범위하게 지휘하고 조율하

는 ‘개발국가’의 역량이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Johnson, 1983).

이처럼 ‘신고전파적 접근’과 ‘개발국가적 접근’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수출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함께하지만, 수출 부문

의 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성격에 관해서는 상이한 입장과 해석을 

보인다. 요컨대 신고전파적 접근은 시장법칙에 위배되지 않은 한국 정부

의 시장순응적 정책이 수출 부문의 성과를 낳았다고 해석하는 반면, 개발

국가적 접근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즉 시장을 규제하거나 

시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시장역행적 정책이 수출 부문의 성과로 이

어질 수 있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두 입장은 ‘시장 대 국가’라는 틀에 근

거하여 1990년대까지 한국 경제에 관한 주요한 논쟁점을 형성했으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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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기 이후에는 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 두 입장 사이의 논쟁이 재개되

기도 했다(신장섭, 장하준, 2004; Wan, 2008, pp. 141-148).

그런데 이와 같은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입장은 모두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출 부문 성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결

정적 한계를 공유하고 있다. 시장의 작동을 단순히 지원할 뿐인 시장순응

적 정책이든, 아니면 시장을 규제하고 시장 행위자를 규율하는 시장역행

적 정책이든 간에 정부의 경제정책과 수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

히 확립된 사실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고전파적 설명은 개발국가론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비판에 직면한 바 있으며(장하준, 2004), 

개발국가론 역시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펼쳤던 많은 국가들 가운데 수

출 부문의 성장에 성공하지 못한 다수의 반증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주장의 타당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다(Castley, 1997).6) 결국 널리 확

산된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은 단지 한국 정부의 정

책적 성과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을 온전히 설명하

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역사적 동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다.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출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부의 

정책 외에도 안정적인 해외 수요(수출시장)의 형성과 함께 기술 및 자본

의 도입(수입시장)과 같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6) 한국에서 수출육성정책은 이미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추진되었으나, 이승만 정부에서의 
수출육성정책은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반면 박정희 정부에서는 목표치를 초과달
성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1960년대의 놀랄 만한 수출성과가 박정희 정부의 정
책적 계획의 산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박정희 정부의 1차 경제개발계획은 최대의 
수출 품목이 합판, 가발, 의류가 된다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2차 경제개발계획에
서도 이 품목들의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과소예측했다(Castley, 1997; 기미야, 2008; 박
근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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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러한 두 조건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를 넘어선 외

부적 요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부의 수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주도성장을 설명하기 위

해서는 정부의 관련 정책과 함께 수출시장과 수입시장의 상황과 조건, 그

리고 이 세 가지 조건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정책에만 배타적 관심을 기울여왔던 대다수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서 ‘수출주의(exportism)’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에서 수출주의는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를 거친 이

후 보다 강화된, 심지어 ‘극단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야 한다. 고도성장기라 할 수 있는 1970~80년대에 국내총생산 대비 수

출 비율은 20~30% 수준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고도성장이 종결된 

2000년대 이후 오히려 이 비율은 빠르게 상승하여 4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한국 수출주의의 차이는 단순히 양적인 수준

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선 1960~70년대 수출의 증가는 언제나 더 

빠른 속도의 수입 증가를 유발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구조

에 기반하고 있었다면, 2000년대 이후의 수출주의는 경상수지 흑자구조

에 기반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7) 또한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의 증

가가 투자의 증가를 동반했던 반면, 이후에는 수출과 투자 사이의 연계가 

해체되었고 그 결과 국내 경제에서 수출 부문과 비수출 부문 사이의 격차

가 더욱 확대되는 ‘이중경제’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외

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수출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변형되었음을 시사

한다. 

7) 2017년 한국의 경상수지는 851.4억 달러로, 독일(2960억 달러), 일본(1750억 달러), 중
국(1625억 달러)에 이어 세계 4번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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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첫째, 한국 자본주의에서 수출주의는 어떠한 지역적·역사적 조건 위에서 

형성되었는가. 둘째, 이러한 수출주의를 뒷받침했던 조건들은 1980년대 

이래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셋째, 2000년대 이후 보다 ‘강화된’ 수출

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추세는 한국 자본주의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 장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절에서는 ‘수출주의’의 개념화를 시도하며, 3절에서는 1960~ 

70년대 한국 경제에서 수출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을, 그리고 4절에서는 

이러한 수출주의가 기존의 지역적·역사적 조건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결국 1997년 외환위기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 5절에서

는 세계질서의 변화된 조건 위에서 ‘고강도 수출주의(intensive ex-

portism)’로 규정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주의가 어떻게 등장했으

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제2절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 수출주의

수출주의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경제에서 형성되었던 외향적

(extraverted) 성장양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조되어야 할 것은 수출주

의는 추상적 유형화의 산물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전후 미국 헤게모니 아래서 탄생했던 브레튼우즈체제의 국제기

구들(예컨대 IMF, WTO, 세계은행)은 자유무역 중심의 안정적인 국제질

서를 창출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 위에서 수출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지역은 바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였다.

수출주의(exportism) 개념은 동아시아 경제를 ‘주변부 포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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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al Fordism)’로 규정했던 기존의 파리학파 조절이론에 대해 

영국의 조절이론가인 나이링 섬(Ngai- Ling Sum)과 밥 제솝(Bob Jessop)

이 비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등장했다(Sum, 1994; Jessop and 

Sum, 2006). 즉 대표적인 파리학파 조절이론가인 리피에츠(Alain Lipietz)

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서유럽과 미국의 중심부 국가들이 주

도한 경제적 구조재편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중심부 포드주

의 국가들이 이윤율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반숙련 부문 및 비숙련 부문을 

반주변부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 지역의 주요 경제부문은 일차상품

의 수출에서 제조업 수출로 이동하였고, 대신 중심부 국가들은 이들에게 

제조업에 필요한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출하거나 산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산출하는 새로운 수출 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Lipietz 1991).8)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이러한 개념화에 대해 나이링 섬과 밥 제

솝은 유럽과 북미 경제를 모델로 등장한 ‘포드주의’ 개념을 무리하게 다

른 지역에 적용하려는 유럽중심주의적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에 따르면, 포드주의의 핵심적 요소는 국민경제 경계 내부에서 대량생산

과 대량소비의 선순환적 결합에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를 비롯한 대부분

의 발전도상국들의 내수시장은 만연한 저임금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다

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계급의 소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제한된 

중간계급의 소비에만 의존하며, 또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도 부재하기 

때문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사이의 포드주의적 선순환이 구성되지 못했

8) 리피에츠는 세계적 포드주의(global Fordism)로의 포섭과 그에 따른 ‘수출대체전략
(export-substitution strategies)’을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지목
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 역시 명확히 지적했다. 즉 중심부 국가로의 저렴한 소비재 상품
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은 결국 노동의 과잉착취에 기초한 ‘유혈적 테일러주의
(bloody Taylorism)’의 확대로 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의 저발전을 지속시켰
다는 것이다(Lipietz,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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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를 ‘포드주의’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부적합

하며, 대안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선진경제를 모델로 구상된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이론을 살펴보자.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연관이 

일국적 수준에서 자기완결적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1950~60년

대 케인스주의 국가들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될 수 있듯이, 정부의 경제정

책은 주로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수요관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

향이 있다. 또한 이 축적체제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

지고, 임금 상승은 소비의 확대로 이어져 다시 생산성 향상이 촉진되는 

순환구조에 의존한다. 따라서 임금소득자의 소비는 축적 과정상의 중요

한 계기를 이룬다. 

미국과 서유럽의 선진경제와는 달리 동아시아 경제는 자기완결적 축적

구조를 보유하지 못했다. 물론 리피에츠의 ‘주변부 포드주의’ 개념 역시 

이러한 측면을 일부 포착하지만, 동아시아를 ‘불완전한 포드주의’ 혹은 

‘완성된 포드주의에 미달하는 초기적 포드주의’로 인식할 뿐 이 지역이 

포드주의와는 완전히 별개의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고유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또한 주변부 포드주의는 1960~7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과 경험을 반영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Jessop and Sum, 2006, pp. 159-160). 

주변부 포드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수출주의 축적체제’의 이론

은 주로 동아시아 경제를 대상으로 구상된 것으로서, 이 지역의 가장 중

요한 특징으로 그 ‘외향성(extraversion)’에 주목한다. 즉 동아시아 경제

는 국민경제 내부에서 완결된 축적순환을 보이지 않고, 투자재·중간재의 

도입과 완제품의 판매 등 주로 해외시장과 연관된 축적순환에 많은 부분

을 의존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은 주로 세계시장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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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경제성장 역시 이러한 해외판매를 위한 투자에 의해 큰 영향을 받

는다는 점에서 외향적 논리(extraverted logic)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

원의 동원과 배분이 주로 수출 부문에 집중되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출주의 축적체제에서는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수요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임금 상승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수요 확대로 인식되기보다는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일면적으

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수출주의 축적체제는 생산주의적인 편향

을 강하게 띠기에, 임금 상승은 강하게 억압되고 국내 수요는 부차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축적체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 

수요는 일국적인 통제력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해외 수요의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로 공급 측면의 관리에 주력한다(Sum, 1998; 

Jessop, 1999). 

본 연구는 나이링 섬과 밥 제솝의 ‘수출주의 축적체제’ 이론을 수용하

여 이 개념을 한국 자본주의의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주목하여 한국의 수출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

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 경제는 주로 수

출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때 수출주의 성장은 안정적인 수출

시장의 존재, 기술과 투자자본의 지속적 공급, 그리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의 제도적 조건을 창출하고 관리하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라

는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했다(Castely, 1997). 즉 

수출 부문에 대한 투자―수출의 증가―재투자로 구성되는 선순환은 이 세 

요소가 안정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서로 대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은 

동일하게 이 세 번째 요소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하면

서, 수출시장과 기술·자본공급이라는 두 요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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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부당전제하는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경로

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 두 요소는 동아시아의 지역 동학에 의해 강

하게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수출육성정책은 이러한 지역

적 동학에 의해 그 성과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한

국에서 수출주의의 역사적 전개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 5-1〕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율

을 보여 준다. 그림에 따르면 독일 및 중국과 함께 한국은 2000년 이후에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비율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

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수출비율의 추세에서 관찰되는 시기적 양상이며, 

이를 근거로 한국 수출주의를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기간으로서 수출의 비율

은 약 5% 수준에서 30%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는 1980

년대 후반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기의 특징은 수출의 

상대적 비율이 20% 중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출의 

상대적 감소는 설비투자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00년대 이후로서, 투자 및 소비의 상대적 정체가 동반되면서 

수출 비율이 다시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다. 비록 2012년 50%를 

넘어선 뒤, 다시 하락하여 40%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러한 수출 비율은 

세계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결국 과거에 비해 한국의 수출주

의는 외환위기 이후 더욱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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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율 

(단위: %) 

자료: World Bank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 수출주의의 역사를 ‘외연적 수출주의’에서 

‘내포적 수출주의’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외연적

(extensive)’과 ‘내포적(intensive)’라는 용어는 조절이론에서 빌려온 것

이다. 예컨대 부아예(Robert Boyer)는 마르크스의 ‘외연적 축적’과 ‘내

포적 축적’ 개념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전자의 경우를 오직 자본

과 노동의 투입 증가를 통해 축적이 이루어지는 양상으로 이해하며, 후자

의 경우를 단순히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에 의해서

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며 노동자들의 대량소

비가 축적의 조건으로 내부화되는 축적 양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

다(Boyer, 2017, pp. 88-94),9) 이러한 논의를 확장한다면, 수출주의 역

9) 물론 부아예에게 외연적 축적체제와 내포적 축적체제는 단선적이며 비가역적인 발전단계
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초기의 자본주의는 외연적 축적체제에 기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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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연적 수출주의’와 ‘내포적 수출주의’라는 서로 상이한 유형화에 기

반하여 다음과 같은 시기 구분을 시도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는 ‘확장적’ 혹은 

‘외연적’ 수출주의(extensive exportism)로 규정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출의 증가가 외생적이지만 안정적인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자본 및 노

동의 대규모 동원 및 투입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의 해외 수요는 순수히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수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다만 한국 경제가 ‘삼각

무역체제’ 내부로 포섭됨으로써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접근성을 확보하게 

되고 동시에 수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받

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

당한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국내 생산요소들을 최대한 동원하

고 그 비용을 최대한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 규모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서 국가의 개입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연적 수출주의 시기

에는 비록 수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입

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구조화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는 주

로 우대금리의 형태로 금융지대(financial rent)를 제공하여 수출기업들

을 보조했는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출혈수출’을 감수하면서도 금융지

대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연적 수출주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출을 통한 투자

의 확대, 그리고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해외차입의 지속가능성이 궁

극적 목표였기 때문이다. 수출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나, 20세기 이후 포드주의가 형성되면서 내포적 축적체제로 이행했다. 하지만 포드주의가 
위기에 처했던 1970년대 이후에는 다시 노동의 배제와 그에 따른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외연적 축적체제로 복귀했다(Boyer, 2017,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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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한국 경제는 외연적 수출주의의 

위기국면을 형성한다. 이 시기에는 1960~70년대 외연적 수출주의의 성

공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지역적·국내적 토대와 조건들을 약화시키는 

상황이 나타났다. 즉 3저 호황과 냉전 해체에 따른 삼각무역체제의 균열

은 그동안 한국에 제공되었던 외연적 수출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계기였

다. 냉전의 종결 이후, 미국은 한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던 

역개방정책을 중단하고 오히려 한국이 자국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

하기 시작했고, 3저 호황 이후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에 대한 기

술이전을 경계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외연

적 수출주의의 중요성 조건이었던 획일적인 노동억압과 배제가 점차 어

려워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의 노동자대투쟁 이후 실질임금이 상승 국

면으로 전환되면서 내수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내 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포드주의’의 가능성이 전망되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가능성을 폐쇄하고 한국 경제가 다시금 수출주의

로 선회하도록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이렇게 재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새로운 수출

주의는 ‘고강도’ 혹은 ‘내포적’ 수출주의(intensive exportism)로 규정

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우선 양적 측면에서 수출의 비중이 급격하게 상

승할 뿐만 아니라, 수출구조의 질적 변화를 동반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외연적 수출주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재벌의 세계화, 즉 생산설비

의 해외이전을 매개로 수출 수요의 많은 부분이 대기업들의 내부거래를 

통해 창출되고 있다. 수출 수요가 국내기업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내부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국과 아세안 시장이 미국시

장을 추월하여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



제5장 한국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 역사적 관점에서 본 ‘수출주의’ 149

인 경상수지 흑자구조가 성립된다. 이에 따라 만성적 적자구조에 따라 자

본수입이 중요했던 외연적 수출주의와는 달리 내포적 수출주의에서는 환

율관리를 위해 무역흑자를 다시 해외로 환류시키는 ‘자본수출’이 수출주

의의 주요 조건이 된다.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거나 

미국 증권시장으로 대규모 금융투자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자본수출이 진

행되는 것이다. 외연적 수출주의에서 해외 수요는 순수히 외생적 변수로 

남아있었다면, 내포적 수출주의에서는 해외 수요의 주요한 조건들이 국

내 자본과 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제3절 외연적 수출주의의 형성과 발전

  1. 삼각무역체제의 형성과 수출주의로의 전환

2차 세계 대전 직후 부상한 냉전질서는 동아시아에서 ‘수출주의’라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전략이 등장하는 맥락을 구성했다. 즉 수출주의는 

냉전을 배경으로 구상된 미국의 지역안보전략의 산물이었다. 한국과 대

만은 사회주의에 대한 최종방어선으로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은 특

히 전쟁 이후 거의 괴멸상태에 있던 한국 경제에 대해 막대한 경제 ․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1950년대 미국의 대한국 경제원조액은 연평균 2억 달

러를 상회했고, 1957년에는 3억 8300만 달러로 정점에 달했다. 여기에 

군사원조와 주한미군 경비를 포함하여 미국이 지출한 실제적인 비용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이었다. 1950년대 미국의 대한국 원조는 당시 한국

의 전체수입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 대한 미

국의 원조 규모와 비교해 볼 때도 압도적으로 높은 액수였다(Cu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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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Woo, 1991, p. 47).

하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원조는 지속될 수 없었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연방정부 재정적자 또한 증가하기 시

작하자, 막대한 원조부담에 따른 재정 압박에 직면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원조의 효과를 둘러싸고 내부의 논쟁이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로스토(Walt W. Rowtow)는 방위지원과 경제원조가 수원국의 의존성만

을 강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대외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태균 

2007, p. 172). 문제는 냉전 국면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비용을 감축하는 데 있었다. 결국 해법은 일본과의 비용분담

이었으며, 그것의 전제는 동아시아의 지역 헤게모니로서 일본의 부흥 및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관계와 외교관계의 복원이었다. 미국은 1950년

대 후반부터 이러한 전환을 시도해 왔지만, 일본의 경제적 하위 파트너로 

재진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곤 했으

며, 4·19혁명 이후에도 장면 정부와의 교감 아래 재추진되었지만, 5·16

으로 인해 중도반단되고 말았다.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

의 경제적·외교적 협력관계의 수립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형태로 

박정희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일 국교정상화는 4·19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

를 촉발시켰으며, 정부는 야당과 대학생들의 격렬한 반발을 진압하기 위

해 계엄령을 선포해야 했다. 안보적 고려에 의해 추진된 미국의 ‘지역통

합전략’은 이처럼 일시적으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지만, 결국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해 분명한 정치경제적 성과를 제공해 주었다. 우선 

미군정 이후 미국상품의 ‘전용시장(captive market)’으로서 만성적인 대

미 무역적자의 누적을 경험해 왔던 일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

역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었다.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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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역흑자로 상쇄할 필요가 있었다. 바

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근접한 수출시장으로서 한국과의 교역정상화는 

결정적인 문제였다. 다른 한편, 한국의 경우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적인 외자조달창구가 반드시 마련되

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일본으로부터 공

공차관과 상업차관을 획득할 기회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금

이라는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1차 경제개발계

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투자재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는 ‘자

유세계’의 최전선으로서 한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본과 분담할 수 있는 

계기였다. 다만 미국은 이러한 지역통합을 지속하기 위해서 한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자국시장을 개방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경제적 자생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었다. 사실 미국의 안보전략 구상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제적 양보는 사소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원조에 투입되는 정부의 공적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의 저렴한 상품 수입

을 퉁해 국내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Cumings, 1984; So & Chiu, 1995, p. 195; Arrighi, 

2008, p. 570; 이완범, 1999, p. 196).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미국의 주도하에서 성립한 미국-일

본-한국(그리고 대만) 사이의 지역통합 또는 삼각무역체제가 한국의 경제

구조가 수출주의로 전환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점이다. 사실 초기

의 박정희 정부는 당시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출을 통

한 대외의존적 성장이 아니라, 국내 경제의 자기완결성을 강조하는 자립

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공업화를 목표로 했다. 물론 수출의 증대는 다양한 

목표 중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1차 상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지향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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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역할만이 부여되었다. 왜냐하면 수출 부문의 확대는 대외의존성

을 증가시키고 대외적 취약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자립

적 경제건설’은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핵심 명분으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 목표는 국내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의 

자기완결적 연관성을 확립하는 ‘자립적 혹은 내포적 산업화’로 설정되었

다. 그런데 자립적 산업화 중심의 경제정책은 1963년에 이르러 실패했음

이 명백히 드러났던 반면, 본래 대표적인 내수소비재산업이었던 면방직 

제품의 수출이 1962년 말부터 예상치를 상회하여 빠르게 증가하면서10) 

박정희 정부는 점차 수출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공제욱, 2005; 

이완범, 1999).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화 정책은 이미 1950년대부터 한국 정

부에 대해 미국이 강력히 권고했던 것이었지만, 이승만 정부는 미국으로

부터의 원조 규모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고, 미국의 지역통합전

략을 통해 일본의 하위 파트너가 되기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러한 인식은 

초기의 박정희 정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실제로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

부가 입안한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내포한 자립경제구상은 미국으로부

터의 대규모 원조자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당국은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계획목표와 자금조달 방식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면

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다(이완범, 1999).

그런데 삼각무역체제로의 진입 이후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구조

10) 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서 예상되었던 주요 수출품은 비식용 원재료(철광, 중석, 흑연, 
돈모 등), 식료품(농수산물), 광물성 연료(무연탄) 등과 같은 1차 산업제품으로서 1966년
까지 전체 수출에서 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1962년 
말부터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공산품의 수출 비율이 1960년 18%에서 1963
년에는 52%, 1970년에는 84%를 차지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주도했던 부문은 면
방직 공업이었다(최상오, 2010a, p. 213; 2010b, p. 360). 면방직 공업이 내수소비재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서문석(2009)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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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출’을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미국 정부

의 직접적 압력이 아니라, 바로 이 체제하에서 자연스럽게 부상한 외자조

달 방식의 변화, 즉 원조에서 차관(부채)으로의 전환이었다.11) 원조와 차

관은 모두 해외로부터 도입된 자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원조가 일

방적인 증여이자 이전(移轉)인 반면 차관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라는 차

이가 있다. 또한 원조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공여국의 의지와 

판단이라면, 차관에 있어서는 채무국의 상환 가능성이 가장 결정적 요소

이다. 결국 지속적인 신규 차관을 도입하고 기존 차관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상환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정적인 외화소득원으로서 수출을 확대하는 데 있었던 것

이다(박찬종, 2015, pp. 62-64). 

따라서 1965년경부터 시작된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의 드라이브’ 정책

으로의 전환은 면밀한 계획에 따른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원조경제에서 부

채경제로의 이행에 의해 강제되었던 상황적 선택의 산물이었다(이병천, 

1999; 윤상우, 2005, p. 148; 박태균, 2007; 기미야, 2008). 원조가 주

요한 자금조달통로였던 1950년대에 이승만 정부가 주력했던 것은 정치

외교적 통로를 통해 미국의 원조 규모를 최대화하거나 ‘복수환율제’를 채

택하여 원조의 국내 효과를 극대화하고,12) 이 자금을 통해 수입대체산업

을 육성하는 데 있었다. 반면 원조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원조를 대체

11) 물론 미국은 박정희 정부의 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전면화되었던 수입대체적인 자립화 
전략을 비판하면서, 수출지향적인 개방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
출의 강조는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즉 이는 1960
년대 후반부터 전면화되었던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이완
범, 1999, pp. 103-104).

12) 당시 이승만 정부는 단일한 기준환율이 아니라 협정환율(예컨대 대충자금환율, 공정환율, 
유엔군환율)과 시장환율(수출불환율 및 미본토불환율) 등 다양한 기준의 환율이 동시에 
통용되는 ‘복수환율제’를 운용했다. 그럼으로써 원조효과를 극대화히기 위해 시장환율보
다 공식적인 협정환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저환율정책’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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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차관과 같은 부채가 대안적 자금조달의 형태가 되었던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차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경제적 조건의 창출

이 중요해졌다. 즉 수출의 증대를 통해 수출 달러의 안정적인 유입을 창

출하고 이러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원리금상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신규 차관의 도입과 기존 차관의 만기연장을 도모해야 했던 것이다. 이렇

게 본다면 “박정희 정부의 수출육성정책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

로서 채택되었다”는 해거드(Stephan Haggard)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

하다고 볼 수 있다(Haggard, 1994, p. 114). 한국의 수출주의는 경제성

장에 필요한 해외자본, 즉 차관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견’되었고, 

‘선택’되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차관규모가 증가할수록, 

수출의 규모 또한 확대되어야 했다.

이처럼 삼각무역체제로의 진입은 한국 경제의 기본 구조를 수출주의로 

전환시켰던 결정적 계기였다. 수출주의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야기했다. 첫째,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미국의 부상이다. 1960년대 초반

까지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수출시장은 일본이었으며, 주요 원료와 자본

재의 수입처는 미국이었다. 하지만 삼각무역체제 내부로 포섭된 1960년

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구도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즉 자본재·중간재의 주

요 수입처로서 일본이 부상했던 반면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은 빠른 속도

로 증가하여 1968년에는 전체 수출의 50.3%(일본은 19.8%)를 차지했

다. 이는 일본자본에 의한 직접투자의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

대 후반 이후 일본기업들의 직접투자에 따라 국내기업과의 합자회사 및 

투자회사의 숫자가 증가했는데, 이들 기업은 대부분 수출 성향이 매우 높

아서, 주로 일본 본국이나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했다. 예컨대 

1970~1974년에 순수 국내기업의 수출은 5배가량 증가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11배의 수출 증가를 보였다(Castley 1997). 이처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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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자기업의 주도로 한국의 수출 실적은 뚜렷하게 호조를 보이면서, 

1962년 5480만 달러였던 수출 규모가 10년 만인 1972년에는 16억 

2410만 달러로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수출 품목 가운데 공산

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9년 12.5%에서 1968년 74.3%로 급증했다. 

둘째, 주요 자본 공급원으로서 일본의 부상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직후 

일본으로부터의 상업차관이 크게 증가했다. 1965년 미국의 차관공여액

은 불과 33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일본의 공여액은 7080만 달

러에 달했으며, 대부분은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었다. 특히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상업차관의 대부분은 주로 공급자신용(자국의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의 형태를 띤 것이었다(상

업차관의 78%). 즉 일본기업들이 중간재와 자본재를 한국에 수출하면서, 

판매대금을 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공급자신용에 기반한 일본으로부터

의 수입은 1969년 한국의 전체 수입의 42.5%에 달했다. 이는 일본이 한

국에 대해 실물자본(중간재 및 자본재)과 금융자본(상업차관)의 동시적 

공급원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물론 1970년대부터는 자본 

공급원으로서 일본의 역할은 축소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1차 석유

위기 이후 산유국들의 풍부한 달러가 다국적은행으로 유입되면서 상업차

관 가운데 미국계 다국적은행들의 뱅크론(bank loan) 규모가 급속히 증

가했기 때문이다. 해외로부터 공급된 이와 같은 자본은 1961~66년 

2790억 원에서 1967~71년에는 1조 134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총투자 역시 같은 기간 5820억 원에서 2조 8690억 원으로 증

가했다(사공일, 1993, p. 28).13)  

13) 한국의 수출주의적 전환에서 일본의 역할은 자본 공급의 기능에 그치지 않았다. 예를 들
어 일본 종합무역상사들은 한국 수출의 절반을 책임졌다. 특히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하는 대부분의 거래는 거의 확실히 이들 상사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제3국으로의 수출 
역시 일본 종합무역상사의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의 존재 없이
는 한국 상품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1970년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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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한국의 삼각무역체제로의 진입은 미국 시장을 목표로, 일본경

제에 중속적으로 편입되는 경제구조를 창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국 경제는 수출주의적 전환을 경험했다. 즉 차관(부채)의 형태로 유입되

는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투자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

는 끊임없이 수출 규모를 확대해야만 하는 자기강화적 과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수출이 해외로부터의 자본수입의 조건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짐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추진했던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정해야만 했다. 그 결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1960년대부터는 ‘수출제

일주의’를 전면화하기 시작했는데, 수정계획의 핵심은 차관으로 도입한 

자본재를 활용하여 국내산업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수출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획득한 수출달러로 차관을 상환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결정적 문제는 차관이 투입되는 부문과 차관의 상환을 위해 외화를 획득

할 수 있는 부문이 상이하다는 데 있었다. 즉 차관이 주로 투입되었던 부

문은 전력, 철도, 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그동안 원조와 수입에 의존

했던 정유, 화학, 제철, 시멘트 등과 같은 수입대체 부문이었던 반면, 주

요한 수출 부문은 섬유, 합판, 가발 등의 경공업 부문이었기 때문이다.14) 

이는 해외차입-투자-수출-상환-해외차입이라는 선순환을 지속하기 위해

반 이후 재벌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하면서, 한국 수출의 점차 많은 
부분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1977년 이들 무역상사는 한국 총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
고, 1979년에는 34%, 1982년에는 48%를 차지했다(Castley, 1997).

14) 전통적인 입장은 한국이 ‘수입대체’ 전략에서 ‘수출지향’ 전략으로 이행하면서 비로소 경
제성장에 성공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수정주의적 입장은 전통적 
입장에 내포된 단선적이고 단계론적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요컨
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형적인 수출지향 전략으로 일면적으로 파악될 수 없으
며, 수입대체 전략이 언제나 동반되었다는 것이다. 즉 1960년대부터 면방직, 합판, 신
발, 가발 등의 경공업 부문에 대한 수출지향정책과 함께 철도, 전기, 시멘트, 통신, 정
유, 비료화학산업 부문에서의 수입대체전략이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복선형발전전략’으
로 규정될 수 있다(이병천, 1999; 장하원, 1999; 기미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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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부문 간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개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즉 해외차입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차입과 수출 사이에 더욱 긴밀한 상호연관을 확립해야만 하며, 따라서 해

외로부터 도입한 차입자금을 수출 부문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

를 통해 경제성장과 동시에 원리금상환 능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

차입이 가능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1960~70년대의 수출주

의 시기에는 이러한 조정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의 수출주의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2. 금융지대를 통한 수출주의의 ‘외연적’ 확대 

박정희 정부에서 국가의 조정역할은 우선 수출 부문의 육성을 통해 해

외로부터 안정적 자본조달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

는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민간에 강제하기 위해 ‘수출책임제’를 도

입하였다(최상오, 2010b). 수출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원

화가치의 인하를 단행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은 1961년 쿠데

타 이후부터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통제했던 은행이었다.15) 

정부는 국가소유 은행을 매개로 ‘수출금융’과 같은 신용정책을 통해 개

별 기업들에 대해 수출주의적 규범과 규칙을 강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수출금융이란 수출기업들에 대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로 신용

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부문으로 유인하는 신용정책을 의미한다. 특히 수

15) 일본의 ‘개발국가’와 한국의 ‘개발국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 여기서 발견된다. 
즉 전쟁 이전 일본의 자이바츠는 항상 은행을 소유했고, 이러한 은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신용대출능력을 보유했다. 반면 한국의 재벌은 고유한 신용대출능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에 의존해야 했으며, 이것이야말로 한국 개발국가의 핵심적 수단이
자 권력의 원천이었다(Cumings 1984).



158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출신용의 활용은 앞서 언급했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

심적인 수단이었다. 요컨대 해외로부터 도입한 자본이 비수출 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외차입-투자-수출-상환-해외차입이라는 선

순환을 지속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수출금융을 매개로 해외차입과 

수출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수출금융은 ‘신용할당’과 ‘우대

금리’라는 수단을 통해 해외차입자금을 수출 부문에 효율적으로 집중 전

달하고, 수출 부문을 육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수출신용을 매개로 국가는 이승만 정부의 원조경제 하에서  

수입특권을 누리면서 내수시장 수요에 의존해 왔던 재벌들을 수출주의 

전략으로 유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기업들이 수출신용장(L/C)을 증빙하

면, 자동대출을 허용하고 수출 실적을 기반으로 외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국가는 수출과 신용을 관련시켰고, 수출 실적에 따른 신용의 

접근도를 차등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출금융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

대되었다. 1961~65년에 예금은행의 총대출금 중 수출금융의 비율은 

4.5% 수준이었으나, 1966~72년 7.6%를 거쳐, 1973~81년에는 13.3%

까지 상승했다. 또한 수출금융의 금리수준은 일반대출금리에 비해 현저

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표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융자와 

수출융자 사이의 금리 격차는 같은 기간 평균 8.9%포인트, 17.1%포인

트, 7.6%포인트를 보였다(Cho & Kim, 1997, pp. 36-37). 수출융자에 

적용된 이러한 수준의 특혜는 수출 부문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으로서 기

능했다. 이에 따라 수출융자의 형태로 제공된 보조금은 수출기업들로 하

여금 비용 부담을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경쟁력을 개선시킬 

수 있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융자를 통해 금융지대(financial 

rent)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기업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수출주

의에 동참함으로써 금융지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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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시장에서 융통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수

출융자의 특혜금리는 더 많은 기업들을 수출 부문으로 유인하는 ‘당근’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런데 수출금융에 제공된 특혜금리는 수출 부문의 육성에 기여했지

만, 동시에 부작용 또한 양산했다. 즉 기업들은 오히려 수출 증가 그 자체

가 아니라, 수출융자를 통한 금융지대를 확보하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부는 수출 실적과 금융지원을 연계했기 때문에 수출 규모가 증

가하는 기업일수록 저리의 융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지대수입

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한 추계에 따르면, 이러한 융자를 통한 경제적 지

대의 규모는 1969년의 경우 국민총생산(GNP)의 26.5%에 달할 정도였

다(김낙년, 2002, p. 133).

〈표 5-1〉 수출융자와 일반융자의 금리 추이

(단위: %)

연도 일반융자 수출융자 사채금리 연도 일반융자 수출융자 사채금리

1960 17.5 - - 1970 24.0 6.0 50.2

1961 17.5 - - 1971 23.0 6.0 46.4

1962 16.6 9.13 - 1972 17.5 6.0 39.0

1963 15.7 - 52.6 1973 15.5 7.0 33.2

1964 16.9 8.0 61.8 1974 15.5 9.0 40.6

1965 18.5 6.5 58.9 1975 15.5 9.0 47.9

1966 26.0 6.0 58.7 1976 16.0 8.0 40.5

1967 26.0 6.0 56.7 1977 16.0 8.0 38.1

1968 25.8 6.0 56.0 1978 17.0 9.0 41.7

1969 24.5 6.0 50.2 1979 18.5 9.0 42.4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경제통계연보〉.

실제로 당시 다수의 기업들은 이러한 금융지대의 획득을 목표로 수출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생산비 이하로 낮춤으로써, 수출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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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출혈수출’을 감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

컨대 수출 실적이 양호했던 면방직 산업의 경우에서조차 수출 달러당 

51.1원의 손실을 보았을 정도로, 기업들은 수출 그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

기보다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리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

던 것이다(김양화, 2001).16)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수출기업의 

단기적 수익성 압박은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출을 통해 

외화유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한, 해외로부터 추가적인 외채를 도입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새로운 부채로 차환

(refinance)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실물자산을 확대함으로써 외형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고, 국가는 

경제성장과 고용규모 증대라는 거시경제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다. 결

국 이 시기의 수출주의는 수출금융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 

규모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외연적 수출주의(extensive exportism)’의 

논리를 따랐다. 그러나 외연적 수출주의는 매우 불안정한 토대에 기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수출 실적과 금융지대를 결합함으로써 수출주의의 

양적·외연적 확대를 추구했던 정부정책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

들이 곧 최대 채무기업인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1971년 제8회 ‘수출의 날’ 행사에서 포상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

실기업들이었을 정도였다(이정은, 2010, p. 260).

16) 19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수출은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 부문의 
수출경쟁력은 대개 낮은 상품가격에 의존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극도로 수출가
격을 낮게 설정하는 ‘출혈수출’을 감행하던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는 수출 실적에 따라 직접적 보조금 외에도 금융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
에 수출기업들은 생존이 가능했다. 실제로 당시의 수출기업들은 1달러에 해당하는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당시 환율로는 평균 1.5달러에 상당하는 348원(직접보조금과 이윤 
포함)을 지출했을 정도였다(Kuznets, 1977, p. 159; 서울사회과학연구소, 1991,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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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연적 수출주의의 균열과 위기

  1. 외채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 수출주의의 재조정

1960년대부터 원조를 대신하한 해외차입은 급속하게 증가했다. 1962

년 890만 달러 수준이었던 외채는 1969년에는 급격히 증가하여 18억 달

러에 달했다. 급속한 외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경제는 큰 타격

을 입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상승했지만, 환율은 대

체로 안정적이어서 외채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수출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에, 

외채원리금 상환이나 차환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수출 실적이 지속되

는 한 신규 해외차입 역시 수월했다(사공일, 1993, pp. 144-145). 수출

과 해외차입 사이의 선순환은 큰 문제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러나 1973년 중화학공업화가 전격 단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

다. 중화학공업화와 함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규모의 

해외차입이 도입된 상황에서, 1차 석유위기는 전 세계 시장을 냉각시켰

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미국 금융당국이 1979년 금리 인상을 선언한 이

후 세계경제가 긴축기조로 전환되면서 사태는 완전히 변화되었다. 1979

년 한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반전된 동시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

로 인해 외채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

라 그동안 수출주의적 성장을 지속해 왔던 해외차입―투자―수출 사이에 

형성되었던 선순환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균열은 〔그림 5-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외채 규모는 

1979년부터 연평균 22%의 상승률을 보이며 1984년에는 두 배로 폭증했

다. 즉 203억 달러(1979년)에서 431억 달러(1984년)까지 증가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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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생산의 44.6%에 도달했다. 물론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규

모도 꾸준히 성장했지만, 외채성장률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그 결과, 1978년까지는 비슷한 속도로 성장해 왔던 수출과 외채 규모 

사이의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1970년에 50% 수준이었던 차환율

(roll-over ratio), 즉 원리금 상환액을 신규 차입과 대비한 비율은 1985

년에는 104%에 도달했다. 차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던 이유는 신규

차입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외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

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해외차입이 실물투자로 유입되었던 외연적 수출

주의의 선순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위험에 처했음을 의미했다

(Dornbusch & Park, 1992, p. 73).17) 

〔그림 5-2〕 한국의 외채와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경제기획원(1986) 및 한국은행경제 통계시스템. Retrieved from http://www.archives.go.
kr/next/search/ searchTotalUp.do?totalSearchType=1&upside_query=%EC%99%
B8%EC%B1%84%EB%B0%B1%EC%84%9C에서 인출. p. 40.

17) 1970년대 이전에는 한국의 총외채 중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는 채무는 5% 미만이었으
나, 1977년부터 1983년 사이에 도입된 신규 외채의 60% 이상은 변동금리형 외채였다
(Dornbusch & Park, 1992,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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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외채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1980년 원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이는 외채위기가 도래하는 국면에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수출주의의 극대화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였다. 하

지만 2차 석유위기와 긴축정책으로 전 세계의 시장 수요가 전반적으로 

냉각된 상황에서 수출을 더욱 공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

한 전략에 가까웠다. 오히려 평가절하는 외채의 실질상환부담을 가중시

켰고, 결국 외채위기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

라 정부는 평가절하의 속도를 조절해야만 했고, 그 결과 실질실효환율은 

1981~ 82년간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년대까지 수출이 지

속적인 해외차입을 보증해 주었다면, 1980년대 초의 상황은 이와 반대로 

외채의 누적이 수출 확대의 제약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낳았던 것이다. 외

채의 실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환율조정은 국제통화기금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더 큰 반발은 국내의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기되

었다. 수출 실적의 악화와 해외채권단의 압력에 직면한 국내 수출업계는 

수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의 추가적인 평가절하

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공개

적 비판을 제기한 것은 신군부가 국내의 정치경제를 장악하고 규율하기 

시작한 당대의 정치 상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다(Haggard 

& Collins, 1994, p. 87).

외채위기를 우회하기 위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출주의적 논리를 고

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임이 드러나면서, 결국 전두환 정부는 외채증

가 그 자체의 원인을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정부는 

외채증가가 무리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1983년

부터 금융자유화와 경제안정화를 통해 중화학공업의 투자조정 및 구조조

정을 시도하는 동시에 해외차입을 유발하는 수출금융을 축소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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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사실 두 정책은 수출주의의 외채 의존적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과정

에 있어서 보완적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안정화정책은 “1960~70년대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국가주도적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이 부동산투기와 

물가폭등으로 인해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다”는 진단 아래, “수출 

부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의 축소와 중화학공업투자의 재조정, 금융긴축

을 통해 안정중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한국개발연구원, 

1981, pp. 5-6). 또한 금융자유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까지 

기업들로 하여금 부채의존적 경영을 하도록 유도해 왔던 우대금리의 폐

지였다. 대기업들이 주로 장악했던 정책금융의 우대금리가 폐지되자, 수

출융자·중화학공업대출과 일반융자 사이의 금리 격차가 뚜렷하게 축소되

었다. 여신한도관리정책과 함께 이러한 조치는 1970년대까지 유지되었

던 금융지대와 같은 대기업의 특권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는 기업

들로 하여금 수출주의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해체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2. 3저 호황: 수출주의의 ‘분수령’

집권 직후 전두환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은 1980년대 중반,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이야기되었던 3저 호황과 함께 중단되었다. 

저금리와 저유가라는 국제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플라자합의 이후 진행된 

저달러와 엔고현상은 한국의 수출조건은 크게 개선시킴으로써 구조조정

의 배경이 되었던 198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를 호황으로 반전시키는 외

부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엔고를 바탕으로 한국 상품은 미국시장에서 가

18) 전두환 정부는 집권 직후 경제안정화시책으로 대표되는 긴축정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예
고했지만, 이 시기의 경제위기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1982년까지는 수출금융
과 재정적자를 통한 확장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Haggard & Collin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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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경쟁력을 회복했고, 미국 국내 경제의 회복에 따라 대미수출이 급증하

면서 경기는 급속하게 호전되었다. 3저 호황 시기에는 몇 년 전까지 외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중화학공업 부문이 수출을 주도했다. 예컨

대 가전제품,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은 3저 호황 기간인 1986~88년 연 

12%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상수지 역시 1986년에는 4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3년 동안 누적흑자는 확대되었다. 그 결

과 1985년에 467억 달러에 상당했던 외채는 3저 호황을 거치며 293억 

달러(1989년)로 축소되어 외채위기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3저 호황은 역설적으로 외연적 수출주의와 그것의 국제적 조건

이었던 삼각무역체제에 균열을 가했던 또 다른 계기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경제에 최대 수출시장을 제공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용인해 주었던 미국은, 1980년대 후반 냉전

이 종결되자 이러한 역할을 더 이상 담당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즉 미

국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과거와는 달리 양보하려 하지 않았으며, 한

국의 시장개방과 무역불균형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윤홍식, 2019b, p. 189). 이에 따라 1981~88년 대미수출 평

균증가율은 21.6%였으나, 1989~96년에는 급락하여 0.5%에 머물렀다. 

그 결과,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단 3년간(1979~ 81년)을 제외하고 흑

자를 기록했던 대미무역은 1991년부터 적자로 반전되었고, 대미무역 적

자규모는 1996년에는 116억 달러, 1997년에는 83.5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수출의 증가와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일본기업들은 3저 

호황 이후 한국기업과의 경쟁구도에 직면하면서 기술이전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Hart-Landsberg, 1993, p. 251; Lie, 1998, p. 156). 이보다 

뚜렷한 변화는 일본자본의 직접투자에서 관찰되었다. 외연적 수출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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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했던 일본의 직접투자 규모는 1988년 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뒤, 급속하게 하락하여 1993년에는 2억 9000만 달러로 축소되었다. 이

와 더불어 직접투자의 구성 또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부문이 아

니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했다. 1994년에는 서비스 부문 중 특히 금

융업과 호텔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여(9억 1000만 달러), 4억 

달러 수준인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를 2배 이상 상회했다(이홍구, 

1994, pp. 48-49; Bishop, 1997, p. 125). 이는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서 동남아시아로 수출지향적 직접투자의 대상국을 이전하고 있음을 반영

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에서 조립가공을 통한 해외시장 수

출이 아니라 한국의 내수시장 판매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의

미한다. 

  3. 외연적 수출주의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은 분명 한국 자본주의의 분수령이었다. 경

상수지 흑자로 인해 국내저축은 국내투자를 상회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

라 해외차입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민간소비와 내수가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내수의 증가가 수출의 감소를 

대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수출주의가 아닌 

내수에 기반하는 이른바 ‘포드주의’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기도 

했다(윤홍식, 2019, pp. 189-193). 그러나 지난 30년간 유지되었던 수

출주의 경제의 관성은 보다 강했다. 3저 호황이 종결되고 외부로부터의 

개방압력과 경쟁압력이 확대되면서, 수출주의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수

출주의적 정책을 재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1980년대 

후반의 경험은 수출주의로부터 전환하는 계기가 아니라 수출주의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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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고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연적 수출주의는 미국이 제공했던 수출시장과 일본이 제공했던 기술 

및 자본에 의존했다. 그런데 삼각무역체제의 균열로 인해 두 요소의 공급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위기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기존의 수출주의적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즉 정부는 3저 호황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개된 임금 상승을 강력히 통

제하는 정책을 재개하는 동시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모색했다. 여전히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

화는 곧 가격경쟁력의 확보를 의미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출 대기업

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금융비용의 문제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수출융자의 우대금리가 폐지되고, 전반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서 금융비용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은 

금융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의 국내금리가 대만이나 일본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고, 금융비용의 감축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시키고 수

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19) 이러한 주장은 분명 어느 정

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외채위기를 경험한 이후 정부

는 1980년대 내내 은행과 기업에 의한 직접적 해외차입을 규제해 왔기

에, 국내금리와 국제금리 사이의 격차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1990년대 초반 높은 자금 수요에 따른 국내금리의 상승은 해외로

부터의 차입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요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

시 국내외 금리수준을 살펴보면, 1990~95년 한국의 평균실질금리는 

8.07%인 반면 미국은 2.33%, 일본은 3.09% 정도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배영목, 1998, p. 179).

19) ‘상장사 금융비용 부담 수지구조악화 큰 요인’ 〈매일경제〉 1992년 3월 3일자; ‘금융비용 
29.4% 증가’ 〈경향신문〉 1992년 8월 16일자; ‘금융비용 줄여 투자부축 의지’ 〈매일경
제〉 1992년 10월 30일자; ‘금융비용이 그토록 높다니’ 〈매일경제〉 1992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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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영삼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감축하기 위해 금융

시장 개방을 결정했다. 즉 저금리의 해외자금 도입을 허용했던 것이다. 다

만 이 시기의 금융시장 개방은 규제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컨

대 외국인의 주식소유한도는 20% 이하로 규제했고,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환율제도도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기는 했지만,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가 아닌 여전히 ‘규제된’ 관리변동환율제로서 2.25% 

이하로 1일 변동폭이 제한되었다(이병천, 1999, p. 111; Zhang, 2003). 

요컨대 김영삼 정부 시기의 금융시장 개방은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같은 자

본시장의 자유화가 목적이 아니었고, 오직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저리

의 해외차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정부가 이

러한 방식의 금융 개방을 택했던 이유는 금융비용의 감축이라는 수출주의

적 이해관계가 중심이었고,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국내 수출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시장 개방은 해외차입에서 단기성 부채의 비율이 빠르

게 상승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김영삼 정부가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을 감

행했던 동기가 부채조달비용의 지속적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축하는 데 있

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왜냐하면 해외금리는 국내금

리의 약 절반 수준이었고, 그중에서도 단기차입 금리는 약 3% 수준으로 장

기차입 금리(약 6%)보다 절반가량 낮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 가입 이후 대외신인도의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더욱 하락할 것으

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장기차입보다는 차입조건을 재조정하기 쉬운 단기대

출이 보다 선호되었다. 가장 중요하게는, 단기차입금은 사실 만기 시점에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만기가 자동연장되는 것(roll over)이 당시의 일반적 관

행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차입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존재했다(유철

규, 1999, p. 212; 박대근, 1999, p. 16; 이병천, 1999, p. 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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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부문별 대외부채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Retrieved from https://ecos.bok.or.kr/jsp/use/noticemgmt
/NoticeSelectCtl.jsp에서  〈자금순환〉에서 재구성.

주: 공공 부문에는 정부와 공기업, 한국은행을 포함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리고 민영화 이
전의 외환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  역시 공공 부문에 포함해야 하지만, 자료상의 미비로 이들
은 다른 예금은행 및 기타금융기관과 함께 금융 부문에 포함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거시적 경제관리의 필요라는 관점에서 장기부채에 

대한 규제를 지속시켰다. OECD는 단기부채보다 장기부채시장을 먼저 

개방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금융비용의 하락을 위한 거시적 경제관

리를 중시했기 때문에 결국 단기부채의 도입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주형, 2011, p. 145).21) 

20) 이러한 판단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1960
년대 이후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어 왔을 뿐만 아니라, 해외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한국 정부가 금융기관의 지급을 보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
문에, 한국은 외채조달에 있어서 차환(refinance)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금융자유화의 핵심 목적이 금융비용의 축소에 있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기부채보다는 저금리의 단기부채가 더욱 선호되었던 것은 당연했다. 

21) 장기상업차관의 도입은 1986년 이래 금지되었다가 1995년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의 제
정에 따라 재개되었으나 대상이 특정되어 있었고 사전에 재경원 장관의 인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해외증권의 경우에도 증권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업별로 한도배정을 



170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국내외 금리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금융개방은 수출 대기업으로 

하여금 저리의 해외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실

질적으로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국내의 금융기관들이었다. 이들은 저리의 해외자금을 조달

하여 국내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함으로써 수익률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

이다. 그 결과 〔그림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대외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런데 대외부채의 규모보

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바로 단기외채의 비중이었다. 단기차입 중심의 금

융개방이 진행된 결과, 1996년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 비율은 58.3%까

지 급상승했고, 이는 결국 1997년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제5절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의의 변형: 내포적 수출주의

  1.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의의 새로운 부활

외환위기 직후 최소 3~4년간은 한국 경제는 정체상태에 머무를 것이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반대로, 1998년 하

반기부터 한국 경제는 급속한 경기회복세로 반전되었다. 실질 국내총생

산 증가율은 1998년에 –6.7%였지만, 1999년 초에는 5.8%로 반전되었

고, 이후 증가세는 더욱 빨라져서 1999년에는 10.9%에 달했다(신장섭, 

장하준, 2004, p. 104). 심지어 예상보다 빠른 2001년 8월에 국제통화

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물량규제가 시행되고 있었다(신인석, 1998, p. 50). 이는 재벌들
의 저금리자금에 대한 요구와 동시에, 국내은행들에 대한 보호를 고려해야 했던 당시 정
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즉 정부는 해외장기부채에 대한 도입은 계속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였고, 또한 재벌들에게는 저금리의 해외단기
부채를 허용함으로써 금융비용의 지속적 상승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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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으로부터의 구제금융차입금을 전액 조기 상환함으로써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언했다. 

그런데 1997~98년의 위기로부터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보통 인식되듯이 구조조정의 성공이나 자본시장자유화에 

따른 해외자금의 대량 유입 때문은 아니었다. 예컨대 1998~99년에 진행

되었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은 2000년에 중단되었고, 2001년 코

스닥시장의 붕괴 이후 주식시장은 완전히 냉각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가 

주도했던 적극적인 자본시장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국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에 몇 년간 외화유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동력은 외국인들의 금

융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출의 급증 덕택이었다. 실

제로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전체 외환보

유액의 5% 정도의 기여에 그쳤을 뿐이고, 나머지 95%는 수출의 기여였다

(전창환, 2004; Kalinowski & Cho, 2009, p. 230). 그리고 이러한 수출 

실적은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하였다. 결국 외국인들의 투자는 자본

시장자유화와 같은 정책개혁이 아니라, 수출 실적의 호조에 따른 반응이었

다. 만일 수출이 먼저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2000년 이후 외국인

들의 대규모 주식시장 투자 러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의 〔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규모는 

위기 직전인 1996년의 27.7%에서 2012년에는 56.5%로 배증했다. 이는 

분명 예상치 못한 현상이었다. 일례로,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수출주의

적 성장에 기반해 왔던 한국 경제가 비용 증가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

상에 직면할 것이며, 그 결과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역시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3저 호황이 끝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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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1990년대 초중반과, 기업과 정부 주도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사회

적 이슈로 부각시켰던 외환위기 직후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로서 중국 제조업체의 급속한 부상, 국내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증가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 또한 완전히 빗나

간 것임이 판명되었다. ‘제조업 공동화’의 주장과는 반대로, 2000년대 이

후 한국 경제에서 수출 부문과 제조업의 비중은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 물론 고용구조에서의 제조업 비중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지만, 실질생산의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서비스경제론’이 제시했던 시

나리오와는 정반대의 현상이었다. 실질생산에서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완만하

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전산업 

부가가치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헝가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정도였는데, 특히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규모

에서 볼 때 한국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다(유철규, 2008).

이와 같은 수출주의의 강력한 부활은 단연 중국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야 개시된 대중 수출은 

주로 노동집약형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나,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부터는 국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대중 수출 규모는 1998년 

112억 달러 수준(같은 시기 대일 수출 121억 달러, 대미 수출 217억 달

러)에서 2005년에는 531억 달러까지 상승하여 미국시장(447억 달러)을 

넘어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총수출에서 대

중 수출의 비율은 25.1%로서, 여기에 80% 이상이 중국으로의 우회수출

로 추정되는 대홍콩 수출을 합산하게 되면 31.7%에 이른다. 대아세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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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도 마찬가지로 1998년 255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1186억 달러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런데 변화는 단순히 수출 지역의 전환이나 수출 규모의 확대만이 아

니었다. 보다 주목할 만한 경향은 수출품 구성상의 변화였다. 과거의 외

연적 수출주의 시기의 최대 수출 품목이 최종소비재였다면, 2000년대 이

후부터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전체 1131억 달러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중간재가 77.4%, 

최종재가 21.7%를 차지하는데, 최종재 가운데서도 자본재를 제외한 소

비재는 3.4%에 불과했다. 그리고 무역 형태를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 대

중 수출에서 가공무역의 수출 비율은 45.5%에 달했다. 이는 다른 주요 

대중 수출국22)인 일본(29.2%)과 미국(14.4%), 그리고 독일(7.5%)과 비

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6, pp. 5-6).

  2. 수출주의의 조건 변화: 자본수입에서 자본수출로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보다 강화된 형태의 수출주의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이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이자 가공조립형 수출국으로 등장한 결과였

다. 특히 중국은 농촌인구에 대한 배제를 통해 저임금을 유지하였고, 조

립가공형 제조업 부문을 토대로 미국으로의 수출을 빠르게 확대했다. 이

와 함께 미국의 주요 제조업체들 역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으로 생

산라인을 이전하여 노동비용과 같은 투입물 가격을 현저히 하락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마크업률의 상승을 도모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다운사이징 및 분배(downsizing and distribution)’라는 금융화 전략

22) 중국의 5대 수입상대국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순이며, 2016년 기준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점유율은 각각 10.0%, 9.2%, 8.8%, 8.5%, 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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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할 수 있었다(Milberg, 2008). 2000년대에 재개된 한국의 수출

주의는 이러한 ‘생산의 세계화’ 및 ‘금융의 세계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

다. 비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금융의 세계화는 일시적

으로 중단되었고 대미국 상품 수출 또한 축소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5700억 달러 상당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국내투자를 추

진함으로써,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의 대중 수출을 견인했다.

중국의 조립가공형 제조업 성장에 의존하여 한국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 왔고, 2000년대 중반 이래로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대규모 직접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생산 네트워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

접투자는 급증하기 시작해서, 그 투자규모는 65억 달러 수준(2004년)에

서 229억 달러(2008년)까지 상승했다(2016년 현재 352억 달러). 직접투

자의 증가세를 주도했던 유형은 일반적으로 금융수익을 목표로 하는 지

분투자 방식이 아니라, 현지생산을 목표로 하는 공장설립형 투자, 즉 그

린필드 투자(green field investment)였다.23) 특히 2006년부터 휴대폰

과 자동차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현지시장으로의 진출이나 현지생산 

후 타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목표로 하는 그린필드형 직접투자는 속도와 

규모에 있어서 빠르게 증가했다(박찬종, 2017, p. 173).

그런데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한국기업들에 의한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생산의 세계화’가 한국 경제의 수출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공장설립형 투자를 통해 설립된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국내 본사법인의 부품 및 중간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9년 

23)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기도 하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외국
인 직접투자에서 그린필드 투자는 54% 정도였던 반면, 내국인 직접투자에서는 그 비율
이 85%에 달했다. 이러한 차이는 최근 약간 완화되기도 했지만(2013년 기준 각각 66%
와 78%), 여전히 내국인의 그린필드투자 비중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비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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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의 해외 현지법인으로의 수출 비율은 총수출의 35.9%를 차지하

게 되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수출이 27.8% 증가한 데 비해, 현

지법인으로의 수출은 같은 기간 동안 43.4% 증가했을 만큼 동일 기업내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거래가 한국의 수출을 견인했다. 이와 같은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었으며, 2015

년에는 이 비율(현지법인으로의 수출)이 총수출의 41.2%에 달할 정도까

지 증가했다(한국수출입은행, 2011, 2015). 

다른 한편,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수출주의는 해외 직접투자와 

같은 생산적 자본수출에 기반한 것이었던 동시에, 금융투자의 형태로 이

루어지는 해외 소비시장으로의 금융적 자본수출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했다. 후자는 주로 한국은행에 의한 자본수출로서 대개 미국 국채에 투

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보통 준비자산의 거대한 축적으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준비자산(foreign reserves)이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외환시장 안정 및 자국 통화와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유지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통제가 가능한 외화표시 대외자산”을 지칭

한다. 그런데 준비자산의 많은 부분은 주로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는

데, 미국의 국채는 유동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지만 그에 비해 수익률은 

낮은 상품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결국 한국의 해외금융투자의 다수는 (중

국과 아세안지역으로의 수출 중 사실상 많은 부분이 중국의 현지공장에

서 조립되어 최종 상품의 형태로 미국시장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수출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상품의 주요 소비시장이기도 한 미국으로 집중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준비자산 

규모는 2000년의 962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3680억 달러로 빠른 속

도로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의 25.4%를 차지하게 되었다. 낮은 수익성에

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금융자금을 준비자산의 형태로 미국 국채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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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와 준비자산의 적정규모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

다.24) 하지만 준비자산보유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

로 인해 국내에 유입된 외화를 해외로 다시 환류시킴으로써 원화가치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환율관리에 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고환율정책은 1960~70년대 외연적 수출

주의 시기에는 수출지원 수단으로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원

자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서, 수입품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도적

으로 고평가된 원화가치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0년대 중

반까지 외채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외채의 실질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원화의 평가절하에 나설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정부는 수출주의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환율정책보다는 개별 수출기업

들에 대한 특혜금리와 같은 신용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한

국의 외연적 수출주의 시기에 외채와 기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이유였던 동시에, 당시의 수출주의가 작동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했다(Lanzarotti, 1992; Walter & Wilett, 2012). 그러나 외환위기 이

후 상황은 변했다.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이행과 함께 환율에 대한 시장압

력이 강화되고 환율변동성 또한 커지게 되자, 환율은 수출가격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역설적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중요성과 환율관리정책이 수출 실적에 미치

는 효과성을 확대했다. 이는 곧 새로운 수출주의의 핵심 정책수단이 신용

정책에서 환율정책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했다. 

24) 한국과 준비자산의 대규모 보유는 대부분의 선진국가 중 스위스와 일본을 제외하면 거
의 관찰되지 않는다(Liang, 2010; Ch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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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국내자본의 형태별 해외금융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Retrieved from https://ecos.bok.or.kr/jsp/use/noticemgmt
/NoticeSelectCtl.jsp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대조표〉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급속한 증가에 기여했던 요인은 원화가

치의 급락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상당 부분 개선시켰다.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큰 폭의 수출 증가를 가능케 했고, 3저 

호황 이후 지속되었던 경상수지 적자를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구조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25) 또한 이는 수출주의를 지속하는 데 있어

서 정부의 환율정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이기도 했다. 물론 경상

수지 흑자가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원화가치는 상승하고 환율하락은 불

가피하다. 하지만 수출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은 환율하락 

25) 2000년대 이후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대중 수출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
율은 한국 상품의 수출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 이유는 전체 수출에 대
한 달러결제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수출결제통화는 2008년 현재 
달러화 49.8%, 엔화 39.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전경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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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보다는 다른 통화와 비교한 환율의 상대적인 하락속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밀한 외환시장 개입(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환율변동의 속도 조절에 주력했다. 실제로 수출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역시 급격한 환율변동의 국면에서는 언제나 통화당국이 보다 적

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전경련, 2009; 허찬국 외, 2006). 이

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 환율정책의 결과는 준비자산의 축적이었다. 정부

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국내로 유입된 외화를 매입하고, 이렇게 매입한 

달러를 다시 미국의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준비자산의 형태로 보유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2000년대 이후의 수출주의는 한편으로는 국내기업들

의 해외 직접투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금융자산투자라는 두 가지 

형태의 ‘자본수출’에 의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60~70년

대의 외연적 수출주의 시기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외연적 

수출주의는 투자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지속적인 ‘자본수입’을 위한 수단

이자 조건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출의 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

어야 했다. 수출 실적은 곧 신규 해외차입과 차환을 위한 필요조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수출주의는 이와 달리 ‘자본수출’을 

자신의 조건으로 한다. 즉 국내 상품에 대한 수출 수요를 창출하는 해외 

직접투자와 원화가치를 안정화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해외 금융투

자가 수출주의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수출

주의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조우하면서, 과거의 비해 매우 강력한 양상을 

띠었다. 이렇게 본다면 2000년대에 관찰되는 수출주의는 그 규모로 볼 

때 고강도의 양상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조건을 그 내부

에서 창출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이중적 의미에서 ‘고강도·내포적 수출주

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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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내포적 수출주의와 금융화로의 포섭

내포적 수출주의는 생산의 세계화와 함께 금융의 세계화(또는 금융화)

를 조건으로 형성되었다. 한국 경제의 최대 수출국은 1990년대까지는 미

국이었으나, 한국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와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배경

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과 아세안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 시장으로의 수출품 중 많은 부분은 중간재이며, 결국 최종

수출품의 도착지는 미국이다. 여전히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시장인 셈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압도적

인 해외상품 수요는 사실상 미국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진전된 금융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즉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수출국가의 

달러가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환류되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 국내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형성되었다. 이는 미국인들의 부채의존적 소비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이어져, 미국의 소비 수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Arrighi, 2009, pp. 

279-285).

그런데 금융화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주의를 강화하

는 데 기여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수출주의를 금융적 논리에 

따라 포섭했다. 한국의 수출주의에 대한 금융화의 영향은 우선 기업저축

의 증가와 그에 동반된 설비투자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특히 재벌 부문은 

기업저축의 증가를 주도했다. 이는 한편으로 수출 실적의 향상을 반영하

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지출이 빠르게 축소된 결과이기도 

했다. 예컨대 1990~97년 연평균 13.8%의 설비투자율은 외환위기 직후 

큰 폭으로 축소되어, 2000년대 이후 수출경기가 호황 국면에 진입한 이

후에도 투자의 정체는 지속되었다. 수출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설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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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감행하기보다는 기업저축을 축적하는 방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

한 선택은 금융 세계화를 배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 확대에 대

한 재벌의 전략적 대응에 따른 것이었다(Kim, 2013). 특히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은, 국내 대기업들에는 대안적인 자금조

달원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

니는 것이었다. 주식시장은 부채와는 달리 소유권시장으로서, 외국인들

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거 보유한다는 것은 결국 주주로서의 경영권에 

대한 개입이나 소유구조에 대한 위협을 의미했기 때문이다.26)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이 진행된 금융 세계화의 국면에서 재벌들은 기존

의 소유구조를 방어하고 외국인 주주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자사

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대응은 투자자와 대주주(소유

자)의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었다. 즉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는 상

승할 수 있었고, 또한 기업소유 지분의 확대를 통해 경영권의 유지와 강

화 또한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27)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 기업이 지

출하는 비용은 급속하게 상승했다. 예컨대, 기업의 현금 흐름 중 자사주 

매입에 지출된 비용은 1994~1999년 평균 2.43%였으나 2000~2006년

26) 2000년대 이후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들의 주식발행 실적은 0에 가깝다. 
이는 외환위기의 충격이 얼마간 안정된 이후부터는 주식발행을 자금동원의 방식으로 거
의 활용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예컨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2위인 현대자동차, 
그리고 3위인 포스코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

27)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1980년대 이후 나타난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우위’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금의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한 단기적 주가상승
전략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통적인 사업영역인 상품생
산과 판매보다는 금융투자 규모를 확대시키고 그에 따라 금융수익의 비중이 상승하는 
‘금융화’가 진행된다(Orhangazi, 2008).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의 증가현상
이 이러한 ‘주주가치경영’ 때문인지는 사실 불분명하다. 한국기업의 배당성향은 오히려 
외환위기 이전보다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소유구조는 주주가치를 증진시키기보다
는 재벌의 소유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Doucette & 
Seo, 2011; 이병천,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
고 보유하는 이유는, 비록 다른 국가들에 비해 배당성향은 낮지만 주가상승률은 더 높
기에 매매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득 중심의 주식투자로 
인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다른 국가에 비해 주식회전율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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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평균 7.2%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자사주 매입전략을 

주도했던 것은 특히 대기업으로서, 2006년에 이루어진 전체 자사주 매입 

중 10대 기업에 의한 것이 83.5%를 차지했다(이병천, 2012).

금융화 국면에서 재벌들이 보여 주었던 또 다른 전략은 현금성 금융자

산의 보유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재벌들은 주식투자

자들의 영향력 확대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에 적응해야 했다. 일반적인 

적응방식은 바로 고정자산 투자를 가능한 한 줄이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 보유를 확대하는 전략이었다. 즉 대규모 부채조달에 기반한 공격적 

고정자본투자라는 과거의 성장전략은 기업의 기민한 대응능력과 유연성

을 제약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부채의존도를 최대한 축소하고 

고정자본투자를 절약하는 대신,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을 확대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실물투자보다는 유가증권과 같

은 금융투자의 비중을 확대했다. ‘기업경영분석’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제조업)의 총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설

비자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비중은 2001년에서 2012년 사이 33.5%에서 

23.5%로 급감했다. 이는 금융자산의 증가와 설비투자율의 감소가 상관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서환주 외, 2011). 다른 한편, 특정기업이 보유

한 타기업의 주식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의 보유를 의미하

는 ‘지분법 적용주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변화는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주식시

장의 개방 이후 국내 대기업집단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지출은 설비투자를 구축(驅逐)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이병천, 2012).28) 

28)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주식보유의 확대는 단순히 경영권 방어라는 목표만을 지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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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 세계화는 한국의 수출주의에 이중적 효과를 가했다. 금융 

세계화는 내국인의 해외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금융투자 규모를 동

시에 증가시킨다. 한편으로 내국인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집중됨으로

써 미국 국내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들의 수출주의가 강화되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는 역방향의 금융자본의 흐름도 동시에 진행된다. 즉 금융수익을 

목표로 하는 해외자본의 국내 금융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과 투자 사이의 연관관계가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연적 수출주의 시기에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실물투자였으며, 사실상 수출은 실물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

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수출은 실물투자를 

견인했고, 이는 다시 높은 경제성장률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에 반해 내포적 수출주의 시기에는 금융 세계화에 대한 기업들의 적

응전략으로 인해 ‘투자 없는 수출 증가’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1965~1997년에는 총자본형성(실물투자)의 평균성장기여도는 4.15%, 

수출의 평균성장기여도는 3.67%였던 데 반해, 2000~2018년에는 각각 

1.27%와 2.99%로 축소되었다. 실물투자의 성장기여도가 극히 낮아진 

상태에서 오직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단기적인 정책들은 주로 수

출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즉 수출 부문으로 자원을 더욱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 경제 전반에 대한 수출 대기업들의 영향력

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다. 예컨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조업 부문 상장기업의 지분법이익은 매우 높
은 수준이었다. 영업외이익에서 지분법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8%, 당기순이익에서
의 비율은 21.8% 정도였다. 이병천(2011, p. 40)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주주가치추
구’와 ‘재벌체제’의 공생관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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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금융수익의 누적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1) 파생상품거래는 제외했다.
2) 여기서 금융수익은 투자소득(이자+배당)과 시세차익의 합을 의미한다. 시세차익의 추계는 이

제민(2015)의 계산식에 근거했다.
자료: 1) 박찬종(2017).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적 금융화. 경제와 사회, 114, 152-193. 중 p. 183.

2)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Retrieved from https://ecos.bok.or.kr/jsp/use/noticem
gmt/NoticeSelectCtl.jsp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대조표〉

2000년대 이후 한국 수출주의의 이와 같은 외형적 성공으로 인해 한국

의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금융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수출주의 국가들의 상대적 선전은 이러한 금융자본들에 매

우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동시에 외국인들의 금융투자가 증가하고 흑자

로 인해 더 많은 수출달러가 유입될수록, 해외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내국

자본의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투자의 국내외 흐름 사이에 비대칭성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외국인들의 국내 금융투자와 내국인들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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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금융투자 사이에는 구조적인 수익률 격차가 존재하며, 그 결과 부의 

해외유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두 방향의 투자 흐름 사이의 투자소득

과 시세차익을 비교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투자소득은 배당과 이자소

득 중 해외로 송금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시세차익이란 자산가치의 상승 

또는 환율변동과 같은 비거래요인에 의한 수익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투자소득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로 반전되었고, 2012년에

는 126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배당과 이자 이외

에 시세차익을 함께 고려하면 상황은 다르게 나타난다. 앞의 〔그림 5-5〕

가 보여 주듯이 투자소득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고려한 금융수익을 기준

으로 살펴보면,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의 격차는 2000년대에 큰 폭

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이래 그 누적격차는 2014년 2분기 

기준으로 3758억 달러에 상당했으며, 같은 기간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규

모(3588억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였다. 이는 국내로 유입된 수출달러의 

상당부문이 외국인들의 금융수익의 형태로 재유출되었음을 의미한다(박

찬종, 2017, pp. 183-184).

따라서 내포적 수출주의와 외연적 수출주의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전자가 금융화의 논리에 포섭되는 방식에 있다. 금융화는 한국 경

제를 더욱 강화된 형태의 수출주의로 전환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 유

례없을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되어 왔지만, 그것이 고용과 임금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 부문과 비수출 부

문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의 과실은 수출기업들이 독점하는 

반면, 수출주의의 지속을 위한 비용은 보다 광범위하게 사회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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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결론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는 1960~70년대의 ‘외연적 수출주의’에서 

1980~90년대의 전환 국면을 거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내포적 수출

주의’로 전환되었다. 외연적 수출주의는 원조를 통해서는 더 이상 경제성

장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대안적인 자본조달의 

형태로 부상한 외채 도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견

되고 선택되었다. 따라서 외연적 수출주의에서는 수출수익 그 자체보다

는 외채의 신규 도입이나 차환의 조건이 되는 수출 규모의 외형적 확대가 

중요했으며, 이러한 조건은 한국 경제가 삼각무역체제에 포섭되는 과정

에서 충족되었다. 삼각무역체제의 두 축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대

해 수출시장과 기술 및 자본을 제공함으로써 외연적 수출주의가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외연적 수출주의가 기반했던 차입과 투자, 그리고 수출 사이의 

선순환관계는 1980년대 초반의 외채위기와 1980년대 후반의 예기치 않

은 ‘3저 호황’을 거치면서 결국 중단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수출주의 구조 자체의 전환보다는 기존의 수출주

의적 경로를 고수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1997년의 외환위기로 귀결되었다. 변화된 지역적 조건 위에서 외연적 수

출주의라는 기존의 경제구조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의 내포적 수출주의는 새로운 수출시장의 부상에 따른 수

출 급증과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이라는 배경하에 등장했다. 1960~70년

대의 수출주의와는 달리, 내포적 수출주의는 해외 수요나 투자자본 등과 

같은 외부요인을 상당 부분 내부화했다. 즉 국내 수출기업들은 더 이상 

해외차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해외 직접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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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율관리 및 외환보유액 축적을 통해 상당한 해외 수요까지 창출

할 수 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새로운 수출주의는 금융 세

계화, 혹은 미국경제의 금융화를 배경으로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한국 경제가 기반하고 있는 ‘외연적 수출주의’는 과

연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

선 한국과 같은 수출주의 전략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발전도상국 전반으

로 확대되면서, 소위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가 전개되

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미국은 금융화를 통해 세계에

서 가장 강력한 소비시장을 창조했고, 중국 역시 세계의 공장이자 최대의 

상품시장으로 부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출시장은 빠른 속

도로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된 수출시장을 대

상으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수출주의적 경쟁에 나서면서, 이제 ‘바닥을 

향한 경주’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환경 파괴, 실질임금의 하락, 기업규제 

완화,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중심부로 이전되는 부의 유출 등과 같이 경

쟁적 수출주의에 수반되는 ‘비용의 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 결과 소수의 수출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쟁의 승자가 되

지 못한 채 내부의 불평등만이 확산되고,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가 해

체되는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전개되는 미

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은 전 세계 무역에 부정적 충격을 가했다. 2019년 

8월 세계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2% 축소되었는데,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무역감소 추세였다. 전 세계

적으로 100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2009년 전반기에 수출금액의 축소를 

경험했다. 이는 독일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한국의 수출은 

2019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7%(금액 기준) 감소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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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Romei, White, and Song, 

2019). 

과거와는 달리 수출주의 성장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양극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만을 양산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각국 정부들은 투자침체와 

내수시장의 축소로 인해 오직 수출주의적 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

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결국 수출주의가 단지 세계시장이라는 

외적 조건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 지속 불가능성에 의해 내부로부터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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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탈산

업화가 진행되면서 정규직이 줄어들고 계약직이나 파트타임과 같은 비정

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이동성 연구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46~1964

년생)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

은 경제적으로 제조업이 성장하고 중앙 수준의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 상

승률을 억제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Hemerijck, 2012, 

p. 38). 이러한 경제적 여건하에서 완전고용이 가능해지면서 대부분의 노

동자들은 평생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로 전환되면서 블루칼라 직종이 줄어들고 화이트칼라 직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직업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전문직이나 중산층에 해당하는 직

종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났다. 다시 말해, 교육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가 전 계층에 걸쳐 폭넓게 보장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1973년과 1979년에 발생한 

오일 쇼크 때문에 완전고용이 더 이상 어려워지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

사회적 위험 양상의 변화에 따른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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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더 이상 보장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지식·서비스 관련 업종이 성장하면서 비표준적 일자리

가 늘어나고 있다(OECD, 2015). 비표준적 일자리는 낮은 소득 수준, 직

업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심화

시키고 있다. OECD(2011)에 따르면 정규직 일자리에 파트타임 일자리

를 포함시키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약 20% 악화되며 자영업을 포함할 경

우 5% 더 악화된다. 그리고 비정규직, 계약직 등의 비표준화된(non- 

standard) 고용29)이 증가하면서 경력 단절에 따른 연금의 적립이 어려워

지므로 은퇴 이후 노인 빈곤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이 노동시장이 갈수록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양극화되면서 높은 지위로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upward social mobi-

lity)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Social mobility in the EU’라는 보고

서를 발표하고 유럽의 젊은 세대의 사회적 이동성 가능성이 이전 세대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28개 유럽 국가의 사

회적 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20세기에는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향식 

사회적 이동이 가능했고 남성과 여성의 절대적 사회 이동성 수준이 비슷

해졌지만 상대적인 사회적 이동성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스웨

덴과 같은 국가들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Eurofound, 

2017). OECD에서도 최근에 ‘Preventing Ageing Unequally’라는 보

29) 비표준화된 고용이란 단일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 종신직에 해당하지 않는 일자리를 의
미한다(OECD, 2015). 포괄적으로 보면 파트타임 일자리, 계약직, 임시직, 그리고 자영
업을 의미한다. 파트타임 일자리는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일자리를 의미한다. 
계약직, 임시직은 제한기간 동안 근무하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파견근로(temporary 
work agency), 임시노동(casual work), 계절노동(seasonal work), 대기 근무(on-call 
work)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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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를 발표하였다. OECD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의 경향성이 

특권과 배제를 고착시키고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불균등하게 늙어간다는 의미는 노화 과정

(ageing process)에서 불평등이 누적되면서 은퇴 이후 노년기에 물질과 

건강 수준의 격차로 발현된다는 것이다(OECD, 2017). 대부분의 국가에

서 세대 내 소득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아기에 대한 보육과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학업과 취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관심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에서도 늘

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사회

적 이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10년에 설립된 사회이동성위원회

(social mobility commission)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문직과 관리직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이동성의 ‘황금기’가 열렸던 시기와 

대비하여 최근에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하향식의 사회적 이동성이 늘어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Goldthorpe, 2016).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

는 요인은 유아기 교육 혹은 보육(높은 육아 비용, 제한적인 육아휴직), 

사회적 불평등, 소득불평등(노동시장 양극화 등)이며, 이러한 하향식 사

회적 이동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사회적 자본, 가족 연결망, 문화 자본 등이 계층구조를 

고착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들을 사회적 이동성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



194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이동성의 유형에 따라 소득불평등, 사

회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젊은 세대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 같은 결과 지표와 체계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두 가지 연구 가설

사회적 이동성의 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

해 두 가지 연구 가설이 있다(Eurofound, 2017). 첫 번째 연구 가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절대적 사회이동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Kerr et al., 

1960). 상대적 사회이동성 역시 경제 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경

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고용주는 

노동자의 사회적 배경보다는 개인 차원의 기술 습득 수준과 자격 요건에 

따라 채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모와는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갖는 직업군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연구 흐

름에서는 교육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 번째 연구 가설은 산업사회에서 자식과 부모 세대의 직업지위로 측정

된 사회적 이동성의 국가 간 패턴이 유사해진다는 것이다(Featherman, 

Jones and Hauser, 1975). 흔히 FJH 가설로 불리는 이 주장은 정책적

인 측면에서도 어떠한 정책적인 개입도 사회적 이동성의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Erikson과 Goldthorpe(1992)도 F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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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을 정교화하여 국가 간 사회적 이동성의 유사성을 주장했지만, 동시

에 정책적인 개입에 따라 사회적 이동성의 강도 차이는 존재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사회적 이동 기회의 불평등이 자기강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부와 특권을 점유하고 있는 집단은 사회 내에서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Breen(2005)은 이러한 두 가지 가설이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기 

때문에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환이 진행되고 있

는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완전고용이 가능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이 높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

후 국가들은 탈규제와 민영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

준을 낮추고 있으며 더 이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보장되지 않고 저출

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배분 

문제가 갈수록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이동성의 패턴이 과거와 과

연 동일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사회적 이동성의 국제 비교에 관한 연구 흐름

이러한 두 가지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동성의 국가 간 비교를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Ganzeboom과 Treiman(1996)

은 1974년부터 1986년 사이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국가 간 상당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1%씩 부모 세대 계급(class origins)과 자녀 

세대 계급(class destinations) 간의 연관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유동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Breen과 Luijkx(2004)

는 117개의 이동성 서베이(survey)를 분석하여 11개 국가를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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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은 사회적 이동성이 낮은 수준이

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헝가

리와 폴란드와 같은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이 높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이동성이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수렴

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Beller와 

Hout(2006)는 사회적 이동성의 수준이 복지국가 레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탈사회주의 복지레짐(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과 사민주의 복지레짐(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국가들의 사회적 이동

성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그

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 세대

와 자식 세대 간 직업의 연관성이 약화되었다. 특히 조합주의 레짐(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등)과 자유주의 레짐(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국가

들에서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보장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이동성의 수준

이 달라졌다.

한편 세대 간 소득탄력성(elasticity)과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

구도 있다. Corak(2016)은 22개국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높았고 핀란드, 노르웨

이, 덴마크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북

유럽 국가의 사회적 이동성이 가장 높았다.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불평등

(지니계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orak(2016, 

p. 6)은 그 원인에 대해 유아기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국가별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유아

기 발달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 기

회의 제한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고용

조건이 좋은 직업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배경, 연고주의 등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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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Jantii 등(Jantii et al., 2006)은 6개국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소득분위의 세대 간 이동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

분위가 같을 확률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높았다(덴마크: 36%, 스웨덴: 37%, 영국: 30%, 미국: 36%). 반면에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영국(30%)과 미국(42%)의 확률이 높았

고 덴마크(25%)와 스웨덴(26%)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만약 아버

지의 소득 수준과 아들의 소득 수준 전망이 독립적이라면 고소득층 아들 

중 20% 정도만이 자기 힘으로 고소득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분위의 자녀들은 저소득분

위로의 하향 이동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저소득분위 집단의 경우 덴마크와 스웨덴의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통해 

고소득층이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저소득분

위의 집단을 대상으로 상향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Esping-Andersen, 2009).

이 장에서는 1999년과 2009년에 발표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모듈을 분석하여 국가 간 사회적 이동성의 패턴을 어떻게 유

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었듯이 산업화

의 수준과 사회적 이동성 간의 연관관계가 과연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사

회적 이동성의 유형에 따라 소득불평등,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젊은 세대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

율 같은 결과 지표와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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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국가 간 사회적 이동성의 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했듯이 

ISSP의 1999년과 2009년 사회적 불평등(Social Inequality) 모듈을 사

용하였다. ISSP는 1984년부터 사회과학과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해 매

년 국가별 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의 역할(Role of 

Government),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가족과 변화하는 젠더 역

할(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종교, 환경, 국가 정체성, 시

민성, 건강과 보건 등이 조사되었다. 사회적 불평등 모듈은 현재까지 네 

번(1987, 1992, 1999, 2009) 조사되었으며 이 장에서는 1999년과 

2009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87년과 1992년 자료의 

경우 사회적 이동성 분석에 적합한 사례 수가 5개국 미만이므로 국가 간 

비교분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30)

사회적 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코드(ISCO-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분석하였

다. 사회적 이동성을 직업구조를 통해 파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

다. 우선 직업구조 혹은 계급구조(class membership)는 소득 수준과 비

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이다. 또한 개인의 생

애주기상의 기회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측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이 생애주기상에

서 쉽게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지위에 도달하는 시기를 통해 좀 더 적절

30) 분석 대상 국가는 1999년에 16개국이고 2009년에 38개국이다. 자세한 국가명은 아래 
분석 결과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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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직업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기와 개인의 안정

적인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Eurofound, 2017).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코드를 묻는 문항이다. 아

버지 직업의 경우 “당신이 14-15-16세였을 때 아버지의 주요 직업은 무

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ISCO-88 기준으로 4자리 숫자로 코딩

한 값이다. 자녀의 경우 “가장 최근에 당신의 주요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버지 사례와 동일하게 ISCO-88 기준으로 4자리 숫자로 

코딩한 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직업지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

는 ‘EGP 계급범주(EGP Class Categories)’를 적용하기 위해(Erikson 

and Goldthorpe, 1992) 자영업자 여부를 묻는 문항도 사용하였다

(Self-employed; in partnership; conducting own business). EGP 계

급범주에 근거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직업을 분류하기 위해 Ganzeboom과 

Treiman(1996)의 코딩방식을 따랐다. 결과적으로 이 장에서는 6개의 

직업지위(전문직, 사무직, 자영업, 숙련노동, 비숙련노동, 농업)를 통해 

아버지와 응답자 본인(자녀)의 직업을 분류하였다(계봉오, 황선재, 2016).31) 

  2. 절대적 이동성과 상대적 이동성

사회적 이동성은 크게 세대 간(intergenerational) 이동과 세대 내

(intragenerational) 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대 간 이동은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부모와 자녀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강할수록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는 제한된다

(Breen and Luijkx, 2004). 만약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보다는 개

31) EGP 계급범주는 원래 11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ISSP 2009년 자료의 경우 본인
이 관리, 감독하는 인원을 묻는 문항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11개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총 6개 범주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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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재능이나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면 그 사

회는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세대 내 이동은 생애과정 내

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의미한다. 보통 개

인의 첫 번째 직업과 최근 직업을 비교함으로써 세대 내 이동성을 측정한

다. 그러나 세대 내 이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응답자에게 동일

한 질문을 매년 혹은 일정한 시기별로 물어보는 패널 데이터가 필요한데, 

ISSP 데이터의 경우 해당 연도의 국가 간 비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

구에서는 세대 간 이동만을 활용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측정하였다. 

세대 간 이동은 다시 절대적 이동(absolute mobility)과 상대적 이동

(relative mobility)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절대적 이동이란 자녀의 직

업지위가 부모의 직업지위와 다른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절대적 이동은 

대규모의 사회변화나 노동시장 변화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탈산업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블루칼라 직업이 줄어들고 서비스 관련 직업이 늘어

나게 된다. 부모와 자식의 직업지위 교차표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직업지

위가 동일한(보통은 대각선의 값)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확률을 의

미한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직업지위의 조건부 분포를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혹은 시기별로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의 패턴을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사회적 이동성의 첫 번째 가설에서처럼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직이나 관리직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식 세대의 

직업지위는 부모 세대보다 더 높은 영역에 집중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상

승 이동(upward mobility)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

우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관계가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승 이동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절대적 이동만으로는 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과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성을 효과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계봉오, 황선재, 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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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대적 이동은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직업지위와는 다른 범

주로 이동할 확률을 의미한다(Erikson and Goldthorpe, 1992). 따라

서 상대적 이동은 사회적 유동성(social fluidity)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상대적 이동은 그 사회의 개방성 정도를 나타낸다. 상대적 이동은 부모와 

자녀 세대의 직업지위 교차표에서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측정한다. 

승산비의 경우 주변분포(marginal distribution)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

문에 사회구조의 변화나 노동시장의 변동에 따른 구조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승산(odds)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사건이 발생하지 않

을 확률의 비로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표 6-1〉과 같이 1과 2라는 두 

가지 유형의 직업지위가 있다고 한다면 승산비는 (F11/F12)/(F21/F22)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식을 간단히 하면 ‘F11F22/F12F21’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업지위 1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가 1의 직

업지위를 갖게 될 승산 대비 직업지위 2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자녀가 1

의 직업지위를 갖게 될 승산의 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동

일한 직업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승산비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의 경우 승

산비가 감소하게 된다. 즉, 부모와 자녀의 직업지위 혹은 사회경제적 지

위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혹은 세습성이 높을수록 승산비는 증가하게 된

다.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승산비를 사용하면 주변분포의 영향을 받

지 않는다. 예컨대, 자녀 세대에서 직업지위 2에 해당하는 직업의 개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F12와 F22는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고 

F11과 F21은 동일한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분자와 분모의 변화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승산비는 변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상대적 

이동은 절대적 이동과는 달리 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의 효

과를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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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상대적 이동성의 예

구분 자녀의 직업지위

부모의 직업지위 1 2

1 F11 F12

2 F21 F22

자료: 저자 직접 작성.

사회이동성의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는 승산비에 기반을 둔 로그선형 

모델(log linear Model)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Xie, 1992, 2013; 

Erikson and Goldthorpe, 1992; Beller and Hout, 2006). 일반적으

로 사회적 이동성 연구자들은 로그선형모델을 통해 부모 세대와 자식 세

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이의 연관성을 층(layer)이라 불리는 세 번째 차

원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층은 국가일수도 있고 코호트

(cohort)일 수도 있다. 아래의 (1)번 식은 k번째 층에서 i번째 열과 j번째 행 

간의 기대빈도의 로그선형모델을 나타낸다. 포화모델(saturated model)

의 경우 모든 요인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간결성(parsimony)이 부족하다

는 한계가 있다(Barone, 2011).  

log     
  

  
  

  
  

  
  (1)

전형적인 사회이동성 연구에서 연구의 초점은 층(국가 혹은 코호트)별

로 행과 열 사이의 연관성의 변이(variation)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연구자들이 층별(이 연구에서는 국가별) 이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와 을 지정하거나(specify) 추정할 필요가 있다(Xie, 2013). 따

라서 log-multiplicative layer-effect 모델 혹은 unidiff라 알려진 모

델을 통해  값을 (2)번 식처럼 의 추정치(parameter)로 층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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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값을 적용한다. 다시 말해, 행과 열 사이의 연관성의 강도는 각 층

의 어떤 추정치(parameter)의 짝(pair)을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만

큼()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 한편  는 를 통해 층별 승산비를 비

교한다. 

log     
  

  
  

  
       (2)

특히 표준화된 지수를 통해 국가 간 상대적 이동을 비교하기 위해 

Kappa Index를 사용하였다. Kappa Index는 각 층에서의 행과 열 사

이의 연관성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행과 열 사이의 연관성이 커질수록 

값이 커지고 연관성이 작아질수록 값이 작아진다.32) 다시 말해, Kappa 

Index는 비이동성(immobility)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적 이동

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1-Kappa Index의 

값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절대적 이동과 관련해서는 상향 이동(upward 

mobility)과 하향 이동(downward mobility)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

다. 그 이유는 상향 이동이 경제적인 번영 혹은 성장과 과연 밀접한 관련

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반대로 탈산업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에서 정규직이 줄어들고 임금 수준이나 사회보장 수준이 낮

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하향 이동이 높게 나타

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연령은 25세부터 64세로 한

정하였다. 그 이유는 학업의 유예(prolonged education), 조기퇴직, 사

32) Kappa Index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 k=1, ...., K이며 


는 행

과 열의 표준화된 총 상호작용 효과를 의미한다(Pisati, 2000). Kappa Index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oodman(1991)과 Hout, Brooks, and Manza(199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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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Beller 

and Hout, 2006, p. 356). 〈표 6-2〉에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

계 값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상대적 이동은 1999년과 2009년 모두 평균

값이 0.63이며 표준편차는 2009년에 0.12로 1999년보다 0.4 정도 크

다.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의 평균은 1999년과 2009년에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국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1999년에 16개

국이며 2009년에는 38개국이다. 

국가 간 사회적 이동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MDS: Multi- 

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하였다. MDS는 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비유사성(dissimilarity) 행렬을 만들어 국가 간의 거

리를 최대한 저차원(보통 2차원이나 3차원)으로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다. 

MDS를 통해 절대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을 모두 반영한 국가 간의 상대

적 거리를 측정하고 각 연도별로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6-2〉 변수의 기초통계

1999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대적 이동
(1-Kappa Index)

16 0.63 0.08 0.20 0.51 

상향 이동(절대적 이동) 16 0.50 0.05 0.42 0.61 

하향 이동(절대적 이동) 16 0.20 0.04 0.12 0.26 

2009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상대적 이동
(1-Kappa Index)

38 0.63 0.12 0.03 0.64 

상향 이동(절대적 이동) 38 0.51 0.05 0.40 0.64 

하향 이동(절대적 이동) 38 0.19 0.04 0.09 0.27 

자료: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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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결과 및 해석

  1. 사회적 이동성의 전체적 경향성

우선 1999년과 2009년 데이터의 전체적 경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그림 6-1]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의 상관관계는 

1999년보다 2009년에 양의 방향으로 더 강하다. 1999년에는 절대적 이

동과 상대적 이동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2009년에는 양의 상관관계

의 경향성이 강해졌다. 다시 말해, 절대적 이동이 활발한 국가들이 상대적 

이동도 활발함을 의미한다. 다만, 절대적 이동의 경우 상향 이동과 하향 이

동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상대적 이동이 활발하다고 해서 반드시 상향 이

동이 활발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인 경제성장과 상향 이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그림 6-1]과 같이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1999년 자료의 경우 GDP 

성장률과 상향 이동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고용주는 노동자의 사회적 

배경보다는 개인 차원의 기술 습득 수준과 자격 요건에 따라 채용을 하기 때

문에 상향 이동의 경향성이 높다는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반면에 탈산업화

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에서 정규직이 줄어들고 임금 수준이

나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상

향 이동이 줄어들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그림 6-2]처럼 1999년의 경우 서

비스업 고용률과 상향 이동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

해, 서비스경제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상향 이동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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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연간 GDP 성장률과 상향 이동의 관계: 1999, 2009년

주: 1) 1999년 GDP 성장률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5개년 평균을 의미함.
2) 2009년 GDP 성장률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평균을 의미함.

자료: World Bank Open Data.

〔그림 6-2〕 서비스업 고용률과 상향 이동의 관계: 1999, 2009년

자료: World Bank Open Data,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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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상대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그림 

6-3]과 같이 1999년보다 2009년에 좀 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

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 이동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은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앞서 언급한 Corak(2016)과 Jantii 등

(Jantii et al., 2006)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부모

들은 재능이 없는 자식에게도 안정적인 미래를 구매해줄 수 있는 반면 소

득 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 세대

의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자녀 세대의 불평등

을 심화시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6-3〕 상대적 이동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1999, 2009년

자료: Solt, F. (2016).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cial Science 
Quarterly, 97(5), 1267-1281.

이와 관련지어 15세부터 29세 인구 중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과 상대적 이동성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가 [그림 6-4]에 제시되어 있다. 2009년 데이터의 OECD 27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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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

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 이동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NEET의 비율

도 높으며 반대로 상대적 이동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NEET의 비율도 낮

다. 청년 인구 중 NEET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는 상당수의 청년층이 자신

의 인적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적자원의 손실이다. 부모의 직업

지위로부터 다른 직업지위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만으로 상향 이동을 할 수 있

는 확률이 낮아 좌절감을 느끼고 NEET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림 6-4〕 상대적 이동과 NEET 비율의 관계: 1999, 2009년

자료: OECD statistics

다음으로 상향 이동과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중 상향 이동

이라고 응답한 비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가 [그림 6-5]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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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ISSP의 Social Inequality 모듈에 포함

된 질문으로 “당신의 현재 직업(혹은 현재 직업이 없다면 가장 최근의 직

업)이 당신이 14-16세일 때 아버지의 직업과 비교했을 때 지위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다. 응답은 “아버지의 지위보다 상당히 높다”부

터 “아버지의 지위보다 상당히 낮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나

머지 응답은 모두 결측값으로 처리했다. 이 중에서 주관적인 인식으로서

의 상향 이동은 “아버지의 지위보다 상당히 높다”와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을 의미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절대적인 사회이동 중 상향 

이동과 주관적인 인식으로서의 상향 이동의 관계가 1999년의 경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2009년의 경우 약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기울기의 방향이 변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좌측 상단에 있는 ‘중국’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인 측면에서 상향 

이동의 비율이 낮지만 주관적인 인식으로서 상향 이동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다. 따라서 부모세대보다 직업지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대적 이동

성과 주관적 인식으로서 상향 이동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그림 6-6]과 

같이 1999년에는 두 변수 간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2009

년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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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상향 이동과 주관적 상향 이동의 관계: 1999, 2009년

주: 주관적 상향 이동이란 “당신의 현재 직업(혹은 현재 직업이 없다면 가장 최근의 직업)이 당신이 
14~16세일 때 아버지의 직업과 비교했을 때 지위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응답 중 “아버지
의 지위보다 상당히 높다”와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

자료: 1) ISSP Social Inequality Module(1999). Retrieved from https://www.gesis.org/issp
/modules/issp-modules-by-topic/social-inequality에서 인출.

2) ISSP Social Inequality Module(2009). Retrieved from https://www.gesis.org/issp
/modules/issp-modules-by-topic/social-inequality에서 인출.

〔그림 6-6〕 상대적 이동과 주관적 상향 이동의 관계: 1999, 2009년

자료: 1) ISSP Social Inequality Module(1999). Retrieved from https://www.gesis.org/issp
/modules/issp-modules-by-topic/social-inequality에서 인출.

2) ISSP Social Inequality Module(2009). Retrieved from https://www.gesis.org/issp
/modules/issp-modules-by-topic/social-inequality에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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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적 이동성의 유형화

MDS 분석을 통해 1999년과 2009년의 데이터를 절대적 이동(상향 이

동, 하향 이동)과 상대적 이동 변수를 바탕으로 유형화한 결과가 [그림 

6-7]과 〈표 6-3〉이다. 우선 1999년 데이터의 경우 집단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집단은 호주, 헝가리, 러시아, 키프로스이며 두 번째 집단

은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캐나다, 뉴질랜드이다. 세 번째 집단은 미국, 

폴란드, 칠레, 스페인, 독일이고 네 번째 집단은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이다. [그림 6-8]과 같이 집단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통해 사회적 이동

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향 이동의 경우 0.56으로 집단 1이 가장 

높으며 집단 2와 3이 0.49로 비슷한 수준으로 그다음 높다. 마지막으로 

집단 4가 0.45로 가장 낮다. 하향 이동의 경우 반대로 집단 4가 0.24로 

가장 높으며 집단 2가 0.21, 집단 3이 0.20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집단 1의 하향 이동이 0.16으로 가장 낮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이

동의 경우 집단 2가 0.73으로 가장 높으며 집단 4가 0.64로 그다음 높다. 

집단 1이 0.61이며 집단 3이 0.57로 가장 낮다. 세 변수의 평균값을 종합

해 볼 때 집단 2와 집단 3이 절대적 이동인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의 수준

이 비슷하지만 상대적 이동의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집단 2의 상대적 

이동이 가장 많았던 반면 집단 3의 상대적 이동이 가장 낮았다. 집단 1과 

4는 상대적 이동 수준이 비슷하지만 절대적 이동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집단 1의 경우 상향 이동의 수준이 가장 높고 하향 이동의 수

준이 낮은 반면 집단 4의 경우 상향 이동의 수준이 가장 낮고 하향 이동의 

수준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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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사회적 이동성의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1) 1999년

(2) 2009년

자료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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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국가별 유형 분류와 주요변수의 평균값: 1999, 2009년

(1) 1999년

집단 국가 상대적 이동 상향 이동 하향 이동

1 호주, 헝가리, 러시아, 키프로스 0.61 0.56 0.16

2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캐나다, 

뉴질랜드
0.73 0.49 0.21

3 미국, 폴란드, 칠레, 스페인, 독일 0.57 0.49 0.20

4 노르웨이, 스웨덴, 체코 0.64 0.45 0.24

(2) 2009년

집단 국가 상대적 이동 상향 이동 하향 이동

1
한국, 대만, 키프로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0.52 0.58 0.16

2
노르웨이, 러시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호주, 핀란드, 필리핀
0.73 0.55 0.19

3
독일,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터키, 스위스, 벨기에, 
남아공,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0.53 0.48 0.19

4
이스라엘, 덴마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체코, 미국, 중국, 

불가리아, 일본, 스웨덴
0.70 0.48 0.22

자료 :저자 직접 작성.

2009년 데이터의 경우 집단 구분은 다음과 같다. 집단 1은 한국, 대만, 

키프로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이 속해 있으며 집단 2에는 노

르웨이, 러시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호주, 핀란드, 필리핀이 속해 있다. 집단 3의 경우 독일, 오스트리아, 칠

레,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터키, 스위스, 벨기에, 남아공,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속해 있으며 마지막으로 집단 4에는 이스라엘, 덴마크, 우

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체코, 미국, 중국, 불가리아, 일본, 스웨덴이 속해 

있다. 한국의 경우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대만과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

아, 포르투갈, 그리고 유럽국가인 슬로베니아, 키프로스와 같은 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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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다. 집단별 사회적 이동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6-8]과 같이 

상향 이동의 경우 집단 1이 0.58로 가장 높으며 집단 2가 0.55로 그다음 

높다. 반면 집단 3과 집단 4가 0.4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하향 이동의 경우 반대로 집단 4가 0.22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 2와 집단 

3이 0.19로 그다음 높았다. 집단 1의 경우 0.16으로 가장 낮다. 상대적 

이동의 경우 집단 2가 0.73으로 가장 높으며 집단 4가 0.70으로 그다음 

높다. 반면에 집단 1과 집단 3의 상대적 이동은 0.52와 0.53으로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세 변수의 평균값을 종합해 볼 때 집단 

2에 속한 국가들의 상대적 이동과 상향 이동의 수준이 가장 높다. 반대로 

집단 3에 속한 국가들의 상대적 이동과 상향 이동의 수준이 가장 낮다. 집

단 1의 경우 상향 이동의 수준이 가장 높지만 상대적 이동의 수준은 집단 

3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4의 경우 

상대적 이동은 집단 2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지만 상향 

이동의 수준이 가장 낮고 하향 이동의 수준이 가장 높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분석 국가인 한국, 일본, 덴마크, 핀란드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선 한국의 경

우 상대적 이동의 수준은 낮지만 상향 이동의 수준은 높은 집단 1에 속해 

있다. 상대적 이동의 순위는 전체 38개 국가 중 29위로 낮은 편이다. 반

면에 상향 이동의 경우 키프로스와 함께 가장 순위가 높다. 하향 이동의 

경우에도 38개 국가 중 36위로 가장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은 산업구

조적인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의 효과를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유동성(social fluidity)을 의미하는 상

대적 이동은 낮다는 측면에서 부모 세대의 직업지위와 자식 세대의 직업

지위의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상대

적 이동의 수준은 높지만 절대적 이동의 수준이 낮은 집단 4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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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이동의 경우 38개 국가 중 21위로 중간보다 조금 낮다. 하향 이동의 

경우 6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이동의 경우 18위로 중간보다 높

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반대로 산업구조적인 변동으로 인

한 사회적 이동의 효과는 감소했지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의 확률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8〕 집단별 변수의 분포: 1999, 2009년

(1) 1999년

(2) 2009년

자료: 저자 직접 작성.

한편 덴마크와 핀란드의 사회적 이동성 수준을 살펴보면 핀란드의 경

우 상향 이동과 상대적 이동이 다 높은 집단 2에 속해 있으며 덴마크는 일

본과 마찬가지로 상향 이동은 낮지만 상대적 이동의 수준이 높은 집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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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 있다. 우선 핀란드의 경우 상대적 이동은 38개 국가 중 5위로 높

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향 이동 역시 12위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

서 산업구조적인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의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며 

세대 간 직업지위 이동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회라고 유추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상향 이동은 38개 국가 중 36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상대적 이동은 7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일본과 유사하게 

산업구조적인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의 효과는 감소했지만 부모 세

대와 자녀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의 확률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핀란드

와 덴마크의 상향 이동 수준의 차이는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속도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덴마크와 핀란드는 서비스업 고용률

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덴마크가 

62.6%로 이미 60%대를 넘었지만 핀란드의 경우 51%로 50%대를 갓 넘

긴 수준이었다. 200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덴마크는 71.1%로 이미 

70%대를 넘었지만 핀란드는 65.9%로 아직 60% 중반대에 머무르고 있

다. 비록 상향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지

는 못했지만 서비스경제로의 전환 속도 차이가 두 국가의 상향 이동 수준

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 대상 국가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완벽한 비교는 어

렵지만 1999년과 2009년 두 시기에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 국가들을 대상

으로 10년 사이의 사회적 이동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9년에 절대적 이동인 상향 이동의 수준은 높았지만 상대적 이동의 수준

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호주와 러시아는 2009년에 상향 이동과 상대적 이

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속해 있다. 반면에 호주와 러시아와 1999년

에 같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던 헝가리는 2009년에는 상향 이동과 상대적 이

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이동했다. 1999년에 상대적 이동의 수준



제6장 사회적 위험 양상의 변화에 따른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217

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해 있던 미국은 2009년에는 상향 이동은 낮지만 상

대적 이동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1999년에 상대적 

이동의 수준은 높았지만 상향 이동의 수준은 낮았던 노르웨이는 2009년에

는 상향 이동과 상대적 이동이 모두 높은 수준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3. 집단별 특징

다음으로 사회적 이동성의 유형화가 주관적 사회적 이동 인식, 소득불

평등, 청년층의 NEET 비율, 사회적 이동성과 연관된 가치관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1999년 데이터의 경우 총 분석 대상 국가

가 16개국이고 집단 4의 경우 세 국가만 속해 있기 때문에 집단별 평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2009년 데이터의 집단 

분류 결과만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그림 6-9]와 같이 집단별로 주관적 사회적 이동성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하향 이동에 대해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주관적으로 아버지 세대의 직업 지위가 같다고 응

답한 비율은 집단 1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집단 3이 높았다. 집단 

2와 집단 4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상대적 이동성이 높은 두 집

단(집단 2, 4)이 상대적 이동성이 낮은 두 집단(집단 1, 3)보다 주관적으

로 직업지위의 유지에 대한 응답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상향 이동과 관련해서는 집단 1과 2의 응답비율이 집단 3과 4의 응

답비율보다 높다. 집단 1과 2의 경우 절대적 이동 중 상향 이동의 경향성

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지만 집단별 응답률을 통해서 볼 때 사회적 이동

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절대적 이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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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집단별 주관적 사회적 이동성 인식: 2009년

주: 주관적 이동성이란 “당신의 현재 직업(혹은 현재 직업이 없다면 가장 최근의 직업)이 당신이 
14-16세일 때 아버지의 직업과 비교했을 때 지위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대한 응답. 

자료: ISSP Social Inequality Module(2009). Retrieved from https://www.gesis.org/issp/
modules/issp-modules-by-topic/social-inequality에서 인출.

집단별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과 어

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그림 6-10]과 같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집단별로 비교한 이유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 

국가의 인위적인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만 시장소득을 기준

으로 하면 순수하게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만을 고려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1이 가장 낮으며 집

단 2, 집단 4, 집단 3 순으로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적 이동 수

준이 가장 낮은 집단 3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다른 집단들보다 높다는 사

실이다. 선행연구에 언급했듯이  Corak(2016) 역시 22개국을 대상으로 

세대 간 소득탄력성과 불평등(지니계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분위의 자녀들은 저소득분위로

의 하향 이동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는 반면에 저소득분위 집단의 경우 

상향 이동의 가능성이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어려우며 결

과적으로 세대 내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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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집단별 소득불평등(지니계수): 2009년

주: 26개 국가만 분석에 포함
자료: Solt, F. (2016). 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Social Science 

Quarterly, 97(5):1267-1281.

비슷한 맥락에서 15-29세 청년인구 중 NEET 비율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그림 6-11]과 같이 집단 3과 집단 

4의 NEET 비율이 집단 1과 집단 2보다 높다. 비록 다른 변수들에 비해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해석해야겠지만 절대적 이동 

중 상향 이동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NEET 비율이 높다는 점이 흥미

롭다. 절대적 이동의 경우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하듯이 경제성장과 산

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서비스경제로 

상당 부분 이전했거나 경제성장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청년층들이 선

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절대적 숫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NEET 비율

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상대적 이동의 수준은 낮지만 절대적 

이동 중 상향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 1의 NEET 비

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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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집단별 NEET 비율: 2009년

주: 27개 국가만 분석에 포함.
자료: OECD statistics.

다음으로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된 가치관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세계가치관조사(WVS: World 

Value Survey)의 Wave 6(2010-2014)의 질문 중 “귀하는 이 나라의 대

부분의 사람들이 20대, 40대, 70대 이상의 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위

를 어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을 국가

별로 비교해 보았다. 척도는 총 10점 척도이다. 가장 낮은 값(1)은 한 사

회 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10은 사회적 지위

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응답연령은 20-29세로 한정하였다. 

WVS와 ISSP 2009 모듈 모두 자료가 있는 국가는 26개국이다. 그리고 

집단별로 3-5개 국가들의 자료만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별 평균을 기준으

로 비교하는 접근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줄 수 있는 정책

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 각 집단 중 한국(미국달러(current US dollar) 

기준 1인당 GDP는 20,262달러)과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들

을 선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집단 2에서는 호주(40,706달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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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에서는 스페인(31,123달러), 집단 4에서는 일본(37,624달러)을 한

국과 비교했다. 

〔그림 6-12〕 집단별 청년들의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가치관: 연령별 사회적 지위, 2009년

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란  “귀하는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40대, 70대 
이상의 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어느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
에 대한 20-29세의 응답을 의미.

자료: World Value Survey Wave 6(2010-2014).

그 결과 [그림 6-12]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경우 청년들(20-29세)이 생각하는 20대의 사회적 지위는 매

우 낮으며, 40대에는 10점 척도 중 7점이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가 70대 

이상이 되면 20대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된다. 향후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

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20대에서 자신이 속한 연령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매우 낮게 평가했다는 의미는 안정적인 직업지위를 20대에 획득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향후 잠재적인 사회이동성

에 대한 기대가 작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40대에 대해서는 청년

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40대가 되면 

높은 직업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는 점과 자신들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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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대보다 40대가 사회적 이동성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안정적인 직업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일종의 세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

다. 한편 70대 이상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네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을 통해 20대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노년기는 매우 절망

적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노년층에 대한 국가

의 사회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네 국가 중 사회적 이동성의 수준이 가장 높은 호주의 경우 20대

가 생각하는 40대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다. 

다만 20대와 70대 이상의 사회적 지위가 중간 이상이라는 점을 통해 전 

연령대에 걸쳐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보장됨을 의미

한다. 반면에 스페인의 경우 20대에 대한 주관적인 사회적 지위가 한국과 

비슷하지만 40대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70대 

이상 역시 한국보다는 높지만 호주보다는 낮다. 사회적 이동성의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한 스페인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위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낮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사회적 이동성이 청년 집단의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관적 인식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20대의 사회적 지위를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70대 이상의 경우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고령화가 한국보다 먼저 진행된 일본은 노년기의 사회적 지위가 한

국보다는 더 잘 보장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 상향 

이동은 높지만, 상대적 이동의 수준이 낮은 한국의 경우 절대적 이동 수

준까지 낮아진다면 스페인처럼 전 연령대에 걸친 기대 사회적 지위가 낮

아지게 되며 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가치관과 관련하여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에 따

라 사회적 이동이 얼마나 가능한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WV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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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 “열심히 노력하면(hard work) 성공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10점 척도 중 긍정적으로 응답(1, 2, 3)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가 [그림 

6-13]이다. 한국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떨

어지고 있으며 스페인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호주와 일본은 계

속 떨어지다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호주와 일본

의 경우 사회적 이동성 중 상대적 이동이 한국과 스페인보다 높은 국가들

이다. 따라서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의 확률이 낮은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

력이나 재능을 통한 사회적 이동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 이동의 확률이 높

은 사회에 비해 낮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 이동과 상대

적 이동의 수준이 모두 낮은 스페인에서 개인의 노력을 통한 성공의 기대

가 가장 낮다는 사실을 통해 앞서 [그림 6-12]의 연령별 주관적 사회지위

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적인 활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6-13〕 집단별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가치관: 노력에 대한 인식, 2009년

주: 1) “열심히 노력하면(hard work) 성공할 수 있다”라는 물음에 대해 10점 척도 중 긍정적으로 응
답(1, 2, 3)한 비율.

2) WAVE 3(1994-1998), WAVE5(2005-2009), WAVE(2010-2014).
자료: World Value Survey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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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절대

적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직

업구조의 대규모 변화가 발생할 때(특히 상향 이동의 경향성이 강할 때)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버지 세대보다 직업지위가 상승했다고 인식하

는 비율이 높았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를 통해 사회적 이동

성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절대적 이동과 상대적 이동 모

두 낮은 집단의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 탈산업사회로 접어

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대규모 직업지

위의 이동의 경향성이 줄어들고 상대적 이동마저 줄어든 상황에서는 고

소득분위의 자녀들은 저소득분위로의 하향 이동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는 반면에, 저소득분위 집단의 경우 상향 이동의 가능성이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대 내 불

평등 수준이 높다고 유추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15-29세 청년들의 

NEET 비율은 절대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높다. 이는 산업

구조가 서비스경제로 상당 부분 이전했거나 경제성장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절대적 숫자가 감소할 수도 있

기 때문에 NEET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된 가치관 역시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

과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청

년층과 노년층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록 40대에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자신들이 속한 세대보다 

40대가 사회적 이동성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안정적인 직

업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인식하며, 지금의 20대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이

동성의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사회적 

이동성의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한 스페인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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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전 연령대에 걸쳐 낮다는 점을 통해 볼 때, 사회적 이동성이 청년 집

단의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경제적 지위의 주관적 인식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열

심히 노력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

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이동성의 수준이 가

장 낮은 스페인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

의 하락이 사회적 활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절 한국 사회의 정책적 함의

  1. 사회투자형 지출의 확대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볼 때 한국은 아직까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절대적 이동(상향 이동)의 수준은 높지만 부모 세대

와 자녀 세대 간 직업지위 변동의 확률을 의미하는 상대적 이동의 수준은 낮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대적 이동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소득불

평등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세대 간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이 세대 내 

불평등의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상대적 

이동 수준은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된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향후 사회계층적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 수 있으며 열심히 노

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하거나 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2017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일생 동안 노력

을 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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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한 비율은 22.7%에 불과했다. 반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5%

에 육박하며 2년 전에 비해 2%포인트 높아졌다. 자식 세대의 사회적 이동

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에 불과한 반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2년 전에 비해 3.6%

포인트 상승했다(통계청, 2017). 문제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실질적

인 사회적 이동성의 가능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대적 이동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세대 내 불평등 문

제를 완화시키고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된 사회적 활력을 고취시킬 수 있

는 정책적 방안이 한국 사회에 요구된다. 우선 사회투자형 지출 규모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이동을 의미하는 절대

적 이동과는 달리 상대적 이동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

다. 특히 생애주기 초기부터(가능하면 유아기) 인적자본의 개발과 함께 인

적자본의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돌봄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투자형 지출은 한국 사회의 상대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좋

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회투자형 지출이란 현금을 통한 소득이전

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개인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빈곤율의 감소, 사

회 통합, 젠더 평등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사회투자형 지출은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부터 대학교육까지를 아우르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와 재숙련

(retraining) 프로그램과 같은 일반 기술(general skill) 향상을 위한 투자

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새로운 숙련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들을 흡수하

기 위한 노동시장의 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를 강조하고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나 조기교육을 증진시키며 노동

인구의 근로 동기를 상승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둠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정

책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집단들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투

자형 지출은 변화하는 경제·사회적인 환경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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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회적인 투자를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다. 사회투자형 지출은 사전에(ex ante) 장기간에 걸친 인적자본과 

고용 가능성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

점을 둔다(Hemericjk, 2013). 

따라서 사회투자형 지출은 생애주기의 초기 단계에 대한 보육과 교육 투자

와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통해 잠재적인 빈곤과 실업, 불평등 때문에 발생할 수 있

는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과 

관련해서 사회투자형 지출은 탈산업화와 경제자유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갈수

록 유연화되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새

로운 기술의 습득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함으로써 사회적 이동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유아기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미취학 아동

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향후 아동들의 비행 감소와 학

교 교육연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미국 미시간주에서 

1962년부터 1967년 사이에 빈곤 지역 아동 중 일부를 대상으로 약 30주 

동안 주당 12시간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집단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이 아동들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 효과를 비교한 결과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소득이 더 높고, 

자신의 직업이 있었으며, 고등학교 졸업률이 더 높고, 범죄율이 낮았다

(Esping-Andersen, 2009). 이 외에도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조기 학

습은 향후에 더 나은 학습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이러한 

학습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끈질기게 낮은 학습 능력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육아에 대한 부모의 시간투자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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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데 있다. 고학력 부모들은 저학력 부모들에 비해 아동발달에 관련

된 시간을 20% 정도 더 많이 쓰고 있다(Bonke and Esping-Andersen, 

2008). 특히 아버지들의 시간 투자가 미국과 덴마크에서는 지난 10년 동

안 두 배로 증가했고, 영국에서도 거의 세 배 증가했다. 게다가 시간투자의 

대부분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발달적 유형 활동에 집중되었다(Esping- 

Andersen, 2009). 그러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부모들 사이

에서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시간투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학습발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비인지적 자극과 관련해서 사회적 격

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학습능력의 차이를 극대화시켜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

다. 그러므로 유아기 아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육과 교육이 사회적 이동

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초기 교육과 돌봄에 있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수준 높은 사

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표 6-4〉는 2014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보육기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 다차원척도분석 대상 국가들의 보육기관 이용률을 0-2세와 

3-5세를 나눠서 살펴보면 3-5세의 보육기관 이용은 대부분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장 수준이 낮은 국가는 집단 3의 스위스(46.7%)이

며, 가장 수준이 높은 국가는 역시 프랑스(100%)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91.4%로 매우 높다. 반면에 한국은 0-2세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가 67.1%로 가장 높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순으로 높다. 반면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와 같은 동구

권 국가들은 10%도 넘지 않으며, 한국 역시 34.3%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

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질적 수준이 높은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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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표 6-4〉 연령별 보육기관 이용률(%), 2013년

집단 국가 보육기관 이용률(0-2세) 보육기관 이용률(3-5세)

1

키프로스 24.7 69.4 

이탈리아 23.1 95.1 

포르투갈 43.4 88.7 

슬로베니아 41.6 87.9 

한국 34.3 91.4 

2

호주 32.0 66.1 

크로아티아 11.3 57.3 

핀란드 28.2 74.1 

아이슬란드 58.6 96.1 

라트비아 23.3 89.5 

노르웨이 54.8 96.7 

폴란드 9.3 73.2 

슬로바키아 3.1 72.3 

3

오스트리아 19.3 83.3 

벨기에 47.8 97.9 

칠레 18.4 73.5 

프랑스 50.6 100.0

독일 29.3 95.2 

헝가리 14.2 88.3 

스페인 36.0 96.6 

스위스 41.0 46.7 

4

체코 4.3 76.8 

덴마크 67.1 95.8 

에스토니아 22.8 89.6 

일본 29.4 91.1 

스웨덴 47.6 94.2 

미국 28.0 66.0 

전체 평균 31.2 83.4 

주: 0-2세는 formal childcare and pre-school 이용률을 의미하고, 3-5세는 pre-primary 
education or primary school 이용률을 의미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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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의 보육기관 이용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프랑스의 경우 맞

벌이 부부가 한 아이에게 보육기관을 이용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소

득의 25%에 달하는데(Immervol and Barber, 2005), 덴마크의 경우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덴마크의 1세 아동 보육시설 등록률은 프랑스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은 비용으로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기 아동이면 누구나 수준 높은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한편 유아기 아동에 대한 보육기관 이용의 확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남성과 동등한 직장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이동

성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상승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고숙련 일반 기술 직

종에 고용된 여성의 수는 1992년에 38%에서 2007년에 45%까지 상승했

다. 이러한 가운데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경험하

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성의 안정

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보조해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이동

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투자형 지출은 유아기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강조한다. 그중에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ALMP은 노동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전

을 목표로 하는 수동적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달리 정부가 고용유지와 촉진,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제도 등을 적극적으

로 실행하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민효

상, 김보경, 서정욱, 2012, pp. 35-36).

보놀리(Bonoli, 2010)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노동시장 재진입과 인



제6장 사회적 위험 양상의 변화에 따른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231

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실업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

(incentive reinforcement)’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자리로도 

취직을 하면 현금 혜택을 제공하거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로, 노동시장 참여의 장애물을 없애는 ‘고용 지원(employment assis-

tance)’의 경우 취업 알선 서비스(placement service), 잠재적인 고용자

들과 구직자 간의 연락구축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직업 탐색 프로그램, 상

담과 직업 보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일자리(occupation)’라는 

프로그램은 노동시장 재진입보다는 실업자의 인적자본의 고갈을 막기 위

한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있

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습득한 기술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자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교육해 주는 ‘기술훈련(upskilling)'이 있다. 이 중에

서 노동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고용 지원 혹은 공적고용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와 기술훈련이다. 특히 기술훈련을 통해 이전에 

습득한 기술이 고갈(obsolete)되었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좀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로의 이직도 가능하게 되었다. 〈표 6-5〉는 2003

년을 기준으로 공적고용서비스와 기술훈련에 대한 GDP 대비 지출 규모

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지출 규모를 보여 주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로 GDP 대비 0.88%이다. 독일(0.76%), 노르웨이(0.54%), 프랑스

(0.5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PES와 기술훈련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

는 터키(0.002%), 라트비아(0.043%), 슬로베니아(0.05%), 한국(0.063%) 

순이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ALMP에 대한 지출 규모가 아주 낮다. 따라

서 기술훈련과 공적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지출 규모를 추가로 늘림으로써 

노동시장 재진입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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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공적고용서비스와 기술훈련에 대한 지출(GDP 대비 %), 2003년

집단 국가 공적고용서비스 기술훈련  합계

1

이탈리아 0.062 0.255 0.317 

포르투갈 0.145 0.257 0.402 

슬로베니아 0.005 0.045 0.050 

한국 0.020 0.043 0.063 

2

호주 0.185 0.011 0.196 

핀란드 0.154 0.346 0.500 

아이슬란드 0.076 0.018 0.094 

라트비아 0.025 0.018 0.043 

노르웨이 0.122 0.419 0.541 

폴란드 0.057 0.098 0.155 

슬로바키아 0.162 0.015 0.177 

3

오스트리아 0.167 0.304 0.471 

벨기에 0.180 0.145 0.325 

칠레 0.000 0.215 0.215 

프랑스 0.226 0.294 0.520 

독일 0.239 0.517 0.756 

헝가리 0.104 0.078 0.182 

스페인 0.086 0.136 0.222 

스위스 0.118 0.256 0.374 

터키 0.002 0.002 

4

체코 0.070 0.014 0.084 

덴마크 0.280 0.600 0.880 

에스토니아 0.028 0.039 0.067 

일본 0.124 0.042 0.166 

스웨덴 0.222 0.229 0.451 

미국 0.037 0.054 0.091 

전체 평균 0.116 0.171 0.282 

자료: OECD Statistics.

ALMP는 아니더라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OECD 회원국들 중 빈곤율과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덴마크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노동자들의 기술숙련 수준의 향상(upskill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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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다(Thelen, 2014).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에 받는 기술교육 

혹은 훈련(IVET: Initi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 성인

이 된 이후 받는 기술교육 혹은 훈련(CVET: 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간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블루칼라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취업자와 실업자 간

의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유연화된 직

업 경력을 갖게 하고 전문가적인 정체성을 갖게 만든다. 다시 말해, 독일처

럼 처음에 훈련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단일한 직업 경력

을 평생 유지하는 대신 다양한 일반화된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이고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

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2. 욕구(Needs) 기반 사회안전망의 확충

유아기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유도하고 개인

의 기술적인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ALMP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적자

본 개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도 중요하다. 

특히 신사회위험에 취약한 집단인 노동시장 외부자나 한부모 가정에 초점

을 두고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구사회위험과 신사회

위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구사회 위험은 산업화와 관련이 있으며 실업, 노

령,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능력의 상실이 주요 위험이다. 위험의 주된 대

상은 남성 부양노동자(male-breadwinner)이며 복지정책은 소득 능력의 

상실을 보상하는 연금이나 실업보험과 같은 현금이전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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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탈산업화와 관련이 있으며 제조업에서 서비스

업으로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며 저

출산, 고령화,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구조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비정

규직과 계약직과 같은 고용구조의 비표준화가 늘어 가는 게 주요 위험이

다.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취업과 결혼, 출산을 통해 양육문제를 걱정

해야 하는 청년층과 여성, 더 이상 평생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이다(Bonoli, 2007). 따라서 구사회위험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좀 더 손쉽게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에 신사회위험에 취약한 집단의 경우 ‘평생직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를 통한 사회보험 제공 혜택을 제대

로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needs)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저소득자를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장기실업자를 

위한 욕구기반 소득 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연금크레딧(credit), 보편적인 

최저연금,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이 있다(김교성, 유희원, 2015). 

만약 기본적인 욕구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이 지원되지 않으면 저숙련 기

술자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의 경우 질 나쁜(precarious) 일자리

에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업상태에 

빠졌을 때 재숙련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좀 더 좋은 고

용조건의 직장으로 취업을 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

렵기 때문에 비교적 취업이 용이한 질 나쁜 일자리인 저임금 파트타임이

나 임시직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과정 동안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이 반드시 제공되어야만 한다. 예컨대, 대학생 중에서 비싼 등록금과 생활

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경우 부유한 

가정환경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생에 비해 좋은 학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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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또한 소위 ‘스펙 쌓기’ 라고 불리는 취업을 위한 준비도 아무래도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부와 취업준비에만 매진한 학생들에 비해 취

업시장에서 고용여건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이 뒷받

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반값 등록금이나 청년 수당

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접근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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